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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tourism and rest places.Therefore,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isdutyandrighttoalofus.
Untilnow,marine polution supervision activity carried out,which
uncovering,regulatingilegalitysuchasilegalydischargingpolution
materials.Butintentionalactivity is conducted in a period ofbad
supervisabletimestoavoidinspection.Thispolicyconvertssupervision




much more severe polution accidentsmay happen continuously and
massivemarinepolution accidentsoccurveryoften.Thatiswhythe











entered into forcein July 1978.In particular,Ihaveworked asa
personnelinchargeoftheActand found outsomeproblemsduring
thattime.Itisnecessary to unify ship inspection agencies,clearup
ship'sdefinitionbecausemanyagencieshaverightstoinspectshipsand
scopeofaffairsisnotclearly stated in theArticle100oftheDraft




right of direction and supervision for marine polution control is
entrustedtoMaritimePoliceAgency.
Ipointoutsomeproblemsarising from thelong-timeexecution of
aboveActasfolows;
First,legislative proposals for prevention of marine polution are
needed.marineenvironmentgreen-shipandquotationsystem forafine
examplemarinefacilitiesmustbenewly established.itisneeded to
legislate "examplary ship quotation system" and "examplary marine
facilitiesquotationsystem(tentativelynamed)inordertospreadmarine
polution preventing effect,inspire pride about marine environment
preventionofashipowner,crew,marinefacilityestablisheraboutmarine
environmentexamplaryship,examplarymarinefacilities.Anditneedsto
extend thecapacity ofshipsthatmustinstal wasteoilstoragetank,
whichcoveringfrom over-5tonsshiptoover-2tonsships.Therefore,it










1999accordingtoOPRC agreementand must includetheconcerning
articles,namely,articlesagainstHNSspilaccident,andlegalfoundation





why national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neighboring statessuch asadjacentJapan,China,Russiain Northeast
AsianSeathrough'NOWPAP'.
Third,penalty and finelevy system mustbereformed aslegislative
proposals for effective regulation to prevent marine polution.For
example,intentionalandhabitualdischargesandslightpolutionmustbe
discriminatedeachotherinfines.Andalsoitneedstomaintainbalance
ofpenalty between the Fishing PortActand the Marine Polution







environment protection as 21st century future-oriented legislative
proposals.TheMarinePolutionPreventionActisbeingimplementedby
NationalMaritime Police Agency,Ministry of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However,Isuggestthatitneedstobesubdividedbythedraft
General Marine Environment Act, the Marine Waste Discharge
Management Act, the Marine Polution Prevention Act, etc. by
reorganizing the polutants forsupplementing problems arising from
consolidatedmanagement.AndalsoIsuggestthatanationalrightand










ofinternationalconvention MARPOL 73/78and establishmentofnew
internationalconventions.Butitis notso easy to regulate marine





지난 20세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생산․소비활동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도 급격히 증대하게 되었다.따라서,인간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환경적 요인이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에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 나라의 정책이 외적 성장위주의 전통적 정책패러다임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고,해양의 난개발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산업시대
의 경제패러다임이 더 이상 최선으로 기능할 수가 없게 되어,현대에
이르러 인간은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
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경제패러다임시대의 부작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육지이다.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자원의 고갈,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인간의 삶의 여건 또한,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
다.
전체 해양오염의 3/4을 차지하는 육지로부터의 오염은 농업과 산업활
동의 부산물들이 그대로 해양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산업화가 진전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나 농약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오염
의 정도는 심화되어 갈 것이다.또한,연안에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해양오염의 근원이 될
것이다.1)이에 따라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해양이야말로 인류가
1)이윤철,『동북아해역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대응방안』,법학박사학위논문,경북
대학교,1997,11쪽.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해양환경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으며,21세기는 우리
인류에게 생명이 살아 숨쉬는 깨끗한 해양을 열어가도록 요구하고 있
다.이전까지는 해양환경이라 하면 오염방지,폐기물 투기 방지 등 오염
원의 방지를 통하여 해양수질의 악화를 방지하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
었다.그러나,이제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통합하고 나아가 쾌적한
해양환경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따라서,우리바다는 현
단계에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유일한 대안공간이며,과거
‧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해양의 생태계
보전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달려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각국 해양의 관할권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
역2)(ExclusiveEconomicZone;이하 EEZ라 한다)까지 확대됨에 따라
어업자원의 확보와 대륙붕 개발 등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
고,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 채택 등 국제적인 해양오염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EEZ확대,해양자원개발,어업권확보 및 영유
권문제등과 같이 해양인접국가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양오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보면 1970년대에 이미 런던해양투기협약
(LDC)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등 국제협약을
발효시켜 문제의식을 고취시켰으며,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양오염 발생원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및 해양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조류속에서 국민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이 새로워지고 있다.갯벌과 생태계가 지니는 가치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생태자원들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
2)해저의 상부수역,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sovereignright)를 가지며,인공섬과 시
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다(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해양수산부,『유엔해
양법협약 개정에 대비한 대응방안 수립연구』,2005,403쪽.
리하기 위한 수단들도 개발하게 되었다.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등 여가시간 증가로 해양 레저․스포츠의 활성 등 해양의 이용
도가 증가되고 있어,해양환경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그
러나,1995년 7월 씨 프린스호 좌초사고와 2003년 9월 남해안을 내습한
태풍 매미 의 영향으로 유조선 덕양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도 상시 해양오염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은 제정당시 대체로 1954년 기름에 의한 해
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OfPolutionOfTheSeaByOil;이하 OILPOL이라 한
다)을 모태로 하였으나,그 체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해양오염방지법3)을
계수한 것이었고,제정 이후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기존의 1973년 선박




라 한다)등의 국제협약 개정과 새로운 협약의 제정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아직도 선박기인 해양오염규제와 방제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리고,국제협약상의 규제규범과 국내적 조성규범이 통합된 형태
를 띄고 있으므로,국내법의 분석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양오염방
지를 위한 주요 국제협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형법이 인간과 해양의 이용관계만으로 그 보호대상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해양환경 그 자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환경 그 자체의 생
명을 보호법익으로 수용해야할 시기라고 본다.즉 해양환경의 파괴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이고,이는 인간생명의 파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해
3)1976년에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および海上災害の防
止に關する法律)로 개정되었다 ;이영호,해양오염과 관련된 국내법 및 국제법의 발
전방향 ,『목요해양수산포럼』,2003년 제5회 통산 제46차 포럼,한국해양수산연수
원,2003,2쪽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제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은 해
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과 동일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동
오․목진용,『우리나라 해양오염 대응능력의 제고방안』,정책자료 100,해운산업연
구원,1994,92쪽.
양환경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가치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다.따라서,선박기인 오염방지와 방제중심의 해양오염방지법을 어떻게
개정하여야 할지는 당면과제이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취지는 이미 세계주의에 이르
고 있다.즉,해양은 인류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인류전체를 위해서 또
는 그러한 책임 아래에서 해양환경이 보호될 필요가 있고,해양환경이
통일적으로 단일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해양에는 인위적인 국경
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해양이 국제수역이든 국가관할수역이든지
불구하고 총체로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국제제도가 요청된다.
또한,해양환경보호의 세계주의에 비추어 볼 때 그 가치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해양환경침해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한 입법의 정비를 필요로
한다.4)
해양오염방지법의 집행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해양환경관리제도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방지 의식과 선원의 자질 등으로 해양오염관
리상 문제점이 있으며,현행 선박출입검사기관이 다원화․복잡화 되어
있어,해역관리청과 해양경찰청이 중복으로 출입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5)그리고,해양오염방제 주무부서(해양
경찰청)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 이라 한다)에 대한 지
도․감독권 부재,폐유의 용어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서로 다르고,
폐기물의 해역배출행위에 대한 벌칙이 어촌․어항법과 충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운송되는 유해․유독물질6)(HazardousandNoxious
Substances;이하 HNS라 한다)의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이경호,해양환경의 보호와 효율적 규제방안 ,『해법․통상법학회지』제10권,1998,
147쪽 이하 인용 ;同人,『해양환경법 강의』,해사공법연구회,2005,123쪽.
5)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10월 정부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 일부 개정
(선박출입검사제도)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5-230호.
6)우리나라 해상에서 운송되는 HNS는 2003년도에 3억 4천만톤으로 전체 화물운송량
의 47%를 차지하였다 ;강대위․최종욱,HNS 해상사고 대비․대응체제구축방안 ,
『산․학(연)․관 공동연구 심포지움』,해양경찰청,2005,92쪽.
1993년 대산항의 프론티어 익스프레스호 사고를 비롯하여 2건의 HNS
오염사고가 발생하여,HNS에 의한 오염사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소형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또
한,고의성이 모호하고,즉시단속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경범죄행위에 대
해 30만원 내지 70만원 등의 과중한 과태료7)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제도를 통해 해양환경관리법(안)의 타
당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해양오염방지
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동법(안)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
적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硏究方法 및 範圍
이와 같은,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연
안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양환경관리상 문제점
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해양환경관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 국내법,대법원 판례 및 해양 관련기관의 업무자
료 및 해양환경관리법(안)8)을 1차적 자료(primarysources)로 하고,해양
오염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학설이나 의견이 수록된 각종 참고문헌을 2
차적 자료(secondarysources)로 하여,이들 두 가지 자료를 분석 평가,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과 해양오염방지법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7)해양오염방지법 제80조 제1항.
8)2005년 6월 24일,부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에서 주관한 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 공청회 의 회의자료인『해양오염방지법 전
부개정(안)-[가칭]해양환경관리법 -』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해양오염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므로 조사기관에 따라 집계한 내용
이 서로 달라 그 내용을 분석하기가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양사고 통계자료는 이미 보고된 내용 중 해양경찰청의 26년간 해양오
염사고 통계(1979-2004년)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이 논문에서 인용한
해양환경관리법(안)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 공청회
회의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또한,MARPOL73/78등 해양오염 관
련 국제협약에 대한 언급은 국내입법을 위한 연구자료이다.따라서,이
논문에서의 연구범주는 국내입법이며,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해양환경관리의 현황 을 통해 해양
오염관리상 문제점을 분석,앞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예
측하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추세와 주요 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먼저,1977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해양오염관리 업무를
시작한 이후,최초로 해양오염통계를 보고한 1979년을 시작으로 2004년
까지 26년간의 해양오염의 발생과 그 원인를 분석하고,해양오염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한다.제2절에서는 앞 절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발생과 원인 등 해양오염 발생과 추세 현황을 바탕으로 해양오염방지․
방제의 현황과 해양환경관리상 문제점을 살펴보고,이를 통해 해양오염
방지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특히,제3절에서는 1995년 태풍
페이 에 의한 원유선 씨 프린스호 사고 등의 주요 오염사고를 소개하
고,이러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내 대응현황과 문제점을 파
악한다.
제3장 해양오염관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에서는 국내입
법의 발전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의 모델이 된 국제협약
을 중심으로 그 입법체계와 내용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주요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는 국제협약을 위주로 다루고,제도적 보완 문제는
국내법상의 조성규범을 분리하여 다루기로 한다.유엔해양법협약을 비
롯하여 1973년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과 1978년의 의정서 ,공
해상(公海上)에서 오염사고 발생시 연안국의 개입권을 인정한 1969년
공해상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관한 협약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방지와는 성격이 다른 육상의 폐기물을 해양투기규제 및 소
각을 금지하는 1972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
지협약  및 오염사고 발생시 국가간 방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1990년 기름오염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을 국내법의 분석에 필
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내법 수용현황을 연구하기로 한다.
제4장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 입법체계와 개정방향 에서는 앞서 살펴
본 연구를 바탕으로 먼저,국내법 체계와 특성을 개관하고,해양오염방
지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정방향,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의 내
용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제5장은 이상에서 연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해양환경관리법(안)의
입법론적 보완점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제1절에서 앞으로 해양환
경관리법이 나아갈 방향 등 입법론적 보완점을 개관하고,제2절에서는
해양오염방지와 방제 등 해양오염관리에 관한 보완방안을,제3절 효율
적 규제에 관한 보완점과 대안 에서는 해양환경사범의 규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현행법상의 규제방법과 절차의 개선책을 통해 효율적 규제방
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요약․정리하고,우리
나라 해양환경관리법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입법추진 방향과 해양오염
관련 국내법의 개선방안의 제시에 대한 기대효과를 전망하기로 한다.
제2장 海洋環境管理의 現況
제1절 海洋汚染의 發生과 趨勢
1.최근 해양오염사고 발생과 원인
가.최근 발생 현황
2004년도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343건 발생에
유출량은 1,461.7㎘이었다.9)사고유형은 해양종사자들의 기기취급 부주
의 및 항해부주의 사고가 대부분으로,해양오염방지 계도활동 등 해양
오염사고에 대한 예방강화가 요구되고 있다.2003년도 대비 사고건수는
15%(2003년 297건),유출량은 0.3%(2003년 1,457.7㎘)가 증가하였다.주요
해양오염원은 선박 86%(294건),육상시설 등이 14%(49건)로 대형 사고
는 유조선에서 발생되었다.이러한 유조선으로부터 유출은 전체 유출량
의 84%(1,222.9㎘)나 되었으며,육상시설로부터 유출량은 전년도 대비 4
배나 증가하였다.소형 사고는 어선 및 중 소형 선박에서 발생하였으며,
방제조치율은 전년도 대비 약 7%가 향상10)되었다.최근(2000～2004년)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오염 발생추이는 사고건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
나,유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나.2004년도 유형별 발생 원인분석
(1)사고 규모별 원인분석
9)유출량은 1,461.7㎘로 2003년 1,457.7㎘ 보다 0.3%가 증가하였다 ;해양경찰청,『해양
경찰백서』,2005,234-251쪽 부분인용,이하 같음.
10)2003년도 50%에서 2004년 57%로 향상되었다 ;해양경찰청,위의 백서,235쪽.
2004년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343건 중 1㎘ 미만의 소량 오염사고는
대부분 소형 어선으로부터 발생한 315건으로 전년도 263건 보다 크게 증
가하는 추세로 92%를 차지하고 있다.11)10㎘ 이상 중 대형 오염사고는
12건(9% 증가)으로 전체 유출량의 95%(1,392.3㎘)를 차지하여 전년도 대
비 약 2%가 증가하였다.1㎘ 미만의 소량 기름유출사고는 전체의
92%(315건)로 전년도(2003년 263건)대비 20%가 증가하였다.
(2)원인별 원인분석
2004년도에는 태풍내습 등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12)그러나,선박운항 부주의에 의한 좌초,침몰 및 타
선박과의 충돌사고 등 해양사고가 빈번하였다.이러한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전체의 31%인 107건이 발생하여 총 유출량의 95%인 1,385㎘가
해양에 유출되었다.사고원인별로는 부주의 161건(47%),해난 107건
(31%),파손 37건(11%),고의 31건(9%)순으로 나타났으며,전년도 대비
부주의(33%),고의(29%),파손(16%)순으로 증가하였고 기름이송 및 취급
소홀 등에 기인한 부주의사고는 총 161건 중 어선 54건(33%),육상 30건
(19%),화물선 28건(18%)순이었다.해양사고는 총 107건 중 어선 63건
(59%),기타선 32건(28%)순으로 발생하였으며 해난에 의한 유출량이 전
체의 95%(1,385.2㎘)를 차지하였고,경남 남해군 대도 부근 해상에서 선
박 간 충돌사고로 인해 나프타 1,200㎘가 유출되었다.
(3)오염원별 원인분석
오염원별로는 어선으로부터의 오염발생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기
11)해양경찰청,앞의 백서,236쪽.
12)최근 태풍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로는,2003년 9월 12일 부산항에서 태풍 매미 에
의한 덕양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다 ;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해양
오염방제사례집Ⅱ』(2002년도 같은 기관에서 발간한 해양오염방제사례집 과의 구
별을 위해,2004년도 해양오염방제사례집 을 해양오염방제사례집Ⅱ 로 표기한
다),2004,111쪽.
타선 67건,육상 42건,화물선 39건(유조선과 건수가 같다)순 이다.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은 어선사고는 149건 중 78%(116건)가 100톤 미만의 소
형 어선으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다.2003년과 비교,기타선 및 유
조선에 의한 오염사고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주로 예인선,일반
부선,유․도선,모래채취운반선 등에 의한 해양사고와 타 선박으로 유류
이송 작업시 취급부주의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전체 유출량
의 84%(1,222.9㎘)가 유조선으로부터 유출되었다.한편 육상시설로부터
유출량은 전년도 대비 약 4배가 증가하였다.
(4)오염 물질별 원인분석
지속성 기름인 중유의 유출량은 전년도 대비 91% 감소하여,해양오
염 피해 및 방제비용은 크게 감소하였으나,비지속성 기름인 경유의 유
출량은 4.4배가 증가하였고,유해액체물질의 유출량이 크게 증가한 원인
은 육상 저장시설로부터 부주의에 의한 유출사고 발생으로 전년도 대비
유출량이 4배로 증가하였다.
(5)해역별 원인분석
선박 입‧출항이 빈번하고 해상물동량이 많은 남해안에서 오염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사고발생 건수는 부산,통영,제주해역 순이었으며,유




해양오염사고는 월 평균 약 28건이 발생하였으며,빈번한 기상악화와
태풍내습13)의 위험이 있는 하절기인 6～8월은 월 평균 약 38건의 오염사
13)2004년 하절기에도 우리나라에 몇 차례 태풍이 내습하였으나,재난적 오염사고는
고가 발생하였다.14)이 기간 중 해난 및 부주의 사고의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으며,특히 7월 중에 4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5～8월 기간
을 제외한 오염사고 발생 건수는 월평균 약 25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시간대별로는 선박의 입출항,화물양하 등 해상활동이 가장 왕
성한 04～16시간대에 사고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으며,선박의 좌초와
충돌 등의 해난사고는 새벽시간부터 정오까지,부주의 사고는 주간에 많
이 발생하였다.
(7)방제조치 분석
해양오염사고의 예방도 중요하지만,사고 발생에 대한 오염방제도 신
속하게 이루어져야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유출유의
종류 및 사고해역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제조치와,경질유에 의한 오
염사고는 대부분 1㎘미만의 소량 유출사고가 많아,기상 및 해역특성을
감안하여 분산조치 또는 자연방산 조치하였다.15)해양오염사고시 유출량
의 거의 대부분인 약 99%(1,349건)를 정부(해양경찰청)에서 방제 조치하
였고 그 건수도 195건 중에 46%(90건)으로 가장 많다.
2.해양오염 발생 추세
가.26년간(1979년～2004년)해양오염 발생 추세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
함에 따라 원유 도입량이 급증하였다.운송비가 저렴한 해상으로 화물수
송이 집중되어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약 400여건 이상까지 증가하다가
21세기에 접어들어 국민의 환경의식 고조와 해양안전시스템 도입 등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앞의 백서,238쪽.
14)해양경찰청,앞의 백서,244쪽.
15)해양경찰청,위의 백서,247쪽.
해양오염 발생건수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그러나,유출량은 2003년도
에 감소했다가 2004년도 들어,다시 증가하여 200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한편,100㎘ 이상의 대량 해양오염사고는 매년 1건 내지 2건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우리나라가 해양오염관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1979년부터 2004년까지(26년간)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발
생 현황은 부록의 <표 1>과 같다.
나.씨 프린스호 사고 전․후 발생추세(1993～2004)
(1)연도별 해양오염 발생의 특징
1995년 당시 전남 여천군 소리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씨 프린스호 해
양오염사고를 기준으로 사고발생 전인 1993년부터 사고발생 후 2004년
12월까지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는 총 4,647건
으로 년 평균 약 387건이 발생되고 있다.16)씨 프린스호 사고 이후,매년
오염사고가 증가하다가 2000년을 정점으로 최근 다소 감소되고 있고,유
출량은 총 42,871㎘로 대형 오염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년간 유출량의
차이가 많으며 최근 12년간(1993년～2004년)우리나라 연안의 오염사고
규모는 부록의 <표 3>과 같다.특히,씨 프린스호 사고는 국민들의 해양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2)오염원별
총 발생건수 4,647건 중 선박에 의한 사고가 4,071건으로 전체의
87.6%를 차지하였고,육상․시설 등에서 429건 9.2%,원인불명이 147건
3.2%로 나타났으며,원인 불명건 등을 감안할 때 선박에 의한 사고가 전
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6)우리나라 연안 발생 오염사고의 일일 평균 발생건수는 약 1.06건임 ;산출근거 :
년 평균 발생건수 약 387건 ÷365일/년.
그 중 어선이 2,342건으로 50.3%를 차지하고,화물선이 733건으로
15.7%,유조선이 408건으로 8.7% 순으로 발생하였다.그리고,총 유출량
42,871㎘ 중 선박에서 42,565㎘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조선이
34,441㎘로 80.3%,화물선은 4,369㎘로 10.1%,어선은 2,691㎘로 6.2%이
다.유조선에 의한 사고는 발생건수는 적으나 대량 오염사고이며 어선에
의한 사고는 발생건수는 많으나 유출량은 200리터(약 1드럼)미만으로,
소량 오염사고이다.
(3)원인별
원인별 발생 현황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298건으로 50%를 차지
하였다.선박의 좌초,침몰 등에 의한 해양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오염
이 1,210건(26%),선박으로부터 폐유 등의 고의적인 해양배출행위가 718
건(15%)순이다.고의와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65%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해양에 유출된 오염물질은 해난에 의한 사고가 41,084㎘로
전체 약 96%를 차지하고,기타는 1～2%에 불과하며,고의와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어선 등에 의한 소량 해양오염사고가 대부분이고,피해가
큰 대형 오염사고는 유조선과 화물선 등의 해양사고에 기인하고 있다.
(4)사고 규모별
씨 프린스호 사고17),제1유일호 사고18),호남사파이어호 사고19)등 대
17)1995년 7월 23일 여수 소리도에서 태풍 페이 에 의해 좌초되어 원유 등 5,035㎘를
유출시켰다 ;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해양오염방제사례집』,2002,68
쪽 ;이 사고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이 논문 제3절 에서 다루기로 한다.
18)1995년 9월 21일 부산 북형제도 인근 해역에서 좌초,침몰로 벙커C유 2,398㎘를 유
출시켜,선주와 해양오염행위자에 대해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위의 책,
98쪽-111쪽.
19)1995년 11월 17일 여수 호유 제2부두에 입항 중 부두와 충돌하여 원유 1,402㎘를
유출시켜,선장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선주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부과되었다 ;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위의 책,114쪽
-122쪽.
형 사고가 연속 발생한 1995년도가 유출량이 가장 많았다.1996년 이후
발생건수는 증가되면서도 유출량이 적은 것은 1997년도 제3오성호 사고
(벙커C유 1,698㎘)를 제외한 대형 오염사고 발생이 없었고,대부분 1㎘
미만의 소량 사고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사고 규모별 발생 현황은 1㎘
미만의 사고가 발생건수로는 3,649건으로 전체 91%로 유출량은 427㎘로
1%에 불과하며,100㎘ 이상 대형 사고는 30건으로 발생건수로는 1% 미
만이나 유출량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매년 오염사고 발생건수
의 증가는 1㎘ 미만의 소량 사고 발생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최근 대
형 오염사고 감소로 유출량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5)해양오염사범 단속 실태
2004년도에는 선박 및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5,888회의 예방점검과 두
차례의 해양오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사항 1,824건
을 적발하였으며,형사처벌 563건,과태료 부과 384건,경고 799건으로
조치하였다.이는 2003년도 1,684건 대비 7.6%(140건)감소된 것으로 그
원인은 기름기록부 단순한 잘못 기재,폐유저장용기 선명 미표기 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경고장 발부제도를 도입․시행하여 경고조치 건수
증가(60건)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 해양오염 실태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되고 있
는 오염사고의 약 70%가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분석되었는
바,해양종사자들이 관심과 의지를 가지면 오염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특히,1995년 7월,14만톤급 유조선 씨 프린스호 사고에 이어 2003
년 9월,남해안을 내습한 태풍 매미 의 영향으로 침몰된 유조선 덕양호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상시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향후 전망
(1)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오염발생 가능성 증가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고,수출
입 물량의 대부분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어,1990년도에 2억 8,400만 톤
에서 2001년 7억 5,100만 톤으로 2.6배나 증가하는 등 급속한 경제성장은
해상물동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20)
우리나라가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의한 해양오염
관리업무를 1978년 최초 해양오염관리업무가 해양경찰청(당시 해양경찰
대 해양오염관리관실)에 의해 수행21)되어진 이후,해양오염사고는 매년
발생 건수는 증가되어 왔으며,최근 2000년 483건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
(2)주변해역의 초대형 오염사고 발생가능성
우리나라 주변해역에는 일본․중국․러시아 등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도 빈번하여,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만 톤 이상의 초대형 오염
사고 발생가능성도 있다.1997년 1월 동해상에서 항해 중 높은 파고에
의해서 선체가 절단되면서 벙커C유 6,240㎘가 유출되어 일본 서해안을
오염시킨 러시아 선적 유조선 나호드카호(13,157톤)사고22)등은 그 좋은
예라 볼 수 있다.10만톤급 대형 유조선의 국내 입항척수가 연평균 약
640척이며,우리나라의 기름 물동량은 연평균 약 2억 1700만톤에 이르고
20)이봉길,우리나라 해양오염실태와 방지대책 ,『목요해양수산포럼』,2003년 제4회
통산 제45차 포럼,한국해양수산연수원,2003,5쪽.
21)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업무 진단평가 및 발전방안연구』,2004,25쪽.
22)나호드카호 사고시 당해 해안 관할기관은 해안에 기름을 부착 시키지마! 라고 하
고,해상을 관할하는 기관은 해상에 기름을 확산 시키지마! 라고 하여 결국에는
대규모 해안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Takahiro Hagihara,"A Case Study on
ResponsetoMarineOilSpilIncidentinJapan",『InternationalSymposium onOil
Spil Preparedness,Response and Co-operation』,Incheon Korea,KCG ․
KMPRC․KOSMEE,2005,p.173;중국 상해에서 벙커C유 약 19,000㎘를 적재하고
러시아로 항해 중 1997년 1월 2일 02:50분경 독도 동방 182km떨어진 지점(수심
2,500m)에 침몰하였고 선수 부분은 전복된 채 표류하다가 1월 7일 13:00경,일본
후꾸이현 미꾸니 해안 약 200m지점에 좌초되었다 ;이봉길,대형 유류오염사고의
유출유 확산사례 분석 ,『한국해양환경공학회 198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사)한국해양환경공학회,1988,172쪽.
있다.우리나라 연안의 해상물동량과 유조선의 입출항 및 기름 수송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형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해양오염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어장․양식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뿐 만 아니
라,해양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방제 및 복구에 많
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따라서,오염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방제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대비․대응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3.해양오염의 피해와 문제점
지구표면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지구환경을 조절하는 기능
을 갖고 있다.한류와 난류의 흐름은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해수에 의한 태양열의 흡수와 반사는 사계절 변화의 근원이 된다.23)
우리바다는 수산자원 공급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과 국민 생활수준 향
상으로 각종 레저․스포츠 및 관광 등 휴식공간으로 그 이용도가 확대되
고 있어 해양환경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우리나라의 동․
서․남해안은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44만 7천㎢의 EEZ를 보유하고
있고,해안선 길이도 11,542km에 이른다.24)우리나라 주변해역은 한․난
류의 교차나 갯벌의 형성 등으로 질 좋은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광
물자원이나 에너지자원도 적지 않아 미래에는 국가발전에 더욱 중요한
몫을 차지하리라 전망되나,선박의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도 적
지 않았다.대규모의 방조제,매립공사 등으로 갯벌 생태계가 사라지고
질소(N),인(P)등의 영양물질이 육지와 바다에서 환경용량 이상으로 유
입되어,장기적인 적조현상이 확대되는 등 바다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
다.이러한 우리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지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으






해양오염은 육상오염과 달리 오염물질이 일시에 넓게 퍼지는 광역성,
오염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장기성 외에 다른 오염을 유발하는 복합성
등의 특성을 지니며,해양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큰 피해를 가져온
다.25)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경제가치를 꼭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한국
해양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1997년도 정부예산의 80% 수준인 56조원
정도에 이르며,그 중 대기가스 조절 등에 따른 외양생태계가 8조 8천억
원,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순환에 의한 생물적 다양성 등 대륙붕생태
계가 44조 8천억원,각종 오염물질의 정화작용과 홍수 등 자연 재해조절
효과 등 연안습지 생태계가 2조 4천억원 등으로 추정된다.26)그리고,지
구생태계가 인간사회에 제공하는 총 가치의 약 43%가 연안에서 발생하
고 있다.27)
나.기름오염과 해양생태계
기름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광선의 투과를 방해하여(빛의
해양표면 입사광도가 10% 이하로 감소됨)해조류나 식물 플랑크톤의 광
합성을 방해하고,기름의 산화로 해양을 저산소화하며,해상유막이 해양
과 대기의 가스교환을 방해하고,수온을 상승시켜 해양생태계를 바꾼다.
기름이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그 독성으로 해양생물
을 괴사시키거나 해양생물에 직접 부착되어 고사시키는 경우이다.28)
25)노부호, 해양오염방지대책 ,『해양오염관리』,환경부․환경공무원교육원,1995,
71쪽.
26)서한태, 인류의 보물창고 바다를 살리자 ,『환경과 건강』제3호,목포환경과 건
강연구소,1977,137쪽.
27)해양수산부,『연안통합관리업무편람』,1999,2쪽.
28)장선덕,선박에 의한 해양유류오염과 피해 ,『현대해양』9월호,1991,32-33쪽.
다.기타의 오염물질과 해양생태계
오염물질의 유독성으로 인하여 해양생물의 성장저해․사멸 및 독성농
축 등을 일으키며 생물체내에 잔류하여 있는 농축독성은 인간과 생물체
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또한,공장폐수․생활폐수 등에 포함
되어 있는 인산염,질소화물 등과 같은 영양염류가 해수 중에 많이 포함
되면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는 부영양화가 일어나 적조 또는
녹조현상으로 주변의 생물을 사멸시킨다.
라.해양오염피해와 문제점
선박사고로 인한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산업 폐기물의 해양투기,심해
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의해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따라
서,해양환경의 파괴는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문제로 등장
하게 되었으며 해양오염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국제적 차원의 협
력과 공동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대형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어장 및 양
식장의 오염피해는 심각하다.씨 프린스호 사고는 피해보상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761억원의 피해29)를 입혔다.이 사고로 인해 어민들에게 직접
적인 수산물 피해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의
광범위한 해역을 오염시켰으며,전체 피해액 중 75%가 여수해역에서 발
생하였고,가두리양식어업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30)해상에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오염피해31)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방제활동과 복원사업
29)목진용․박용욱,유류오염사고대비 해안방제체제 구축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머리말 1쪽.
30)어민의 피해보상청구는 3,974건 735억 5천 5백만원에 달하며,ITOPF사정액은 154
억 4천 9백만원이다.2002년 7월 현재기준으로,지급액은 3,297건 169억 5천 1백만
원이고,미 합의액은 676건 54억원(청구금액)이다 ;해양수산부,『씨 프린스호 유류
오염사고백서』,2002,236쪽.
31)1989년 3월 24일 미국 ExxonValdez호 해양오염사고의 경우,사고 당시 연어 어획
량이 2,500만 마리에서 사고 후 1,500만 마리로 감소하였고,방제비용 12억 8천만달
러,독수리,물새 등의 피해보상이 75백만달러에 이른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
양오염사고 사례분석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과정』,2004,237쪽.
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환경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해양오염에 의한 인간의 피해를 살펴보면,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
거나 독성이 잔류된 해양 동․식물 및 어패류 등의 각종 해산물을 섭취
함으로써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어장폐쇄,어획고 감소,해산물의 사멸,양식의 불능,해수이용의 저해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이 그 문제이다.또한,해수혼탁,악취발생 해양경
관의 저해 등으로 해양의 쾌적성을 저해하여 여가 선용을 위한 경관으로
서의 효용가치를 저하시키며 관광사업 부진이라는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
한다.32)이와 같이 해양오염은 인간을 포함한 각종 생물체에 유해한 영
향을 끼침으로써 결국에는 지구상의 전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
다 준다.최근 육상으로부터 해양에 버려지는 고형폐기물과 해상활동 중
에 해양에 버린 폐어망,폐어구 및 폐스치로폴이 해양오염을 야기하고
있고,국내외적으로 이러한 해양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곤란이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한․난류의 교차나 갯벌의 형성 등으로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질 좋은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광물자원이나 에너지자원도 적지 않아 미래
에는 국가발전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리라 전망33)되고 있으며,빠른 조류
와 해류로 인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유출유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
르므로 소규모의 오염사고에도 피해발생이 우려된다.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선원자질의 저하,해상교통량의 증가,기준미달
선의 증가 및 해양 이용의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34)
해양오염피해는 한번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므로 사전예방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되
고 있는 오염사고의 약 70%가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분석되
32)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오염감시 및 식별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과정』,
2004,163쪽.
33)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앞의 지침서,4쪽.
34)선원들의 자질저하,선원의 감소,작업환경의 악화는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로 이어
지고 이에 따라 오염사고 또한,증가하고 있다 ;이봉길,앞의 논문(주 21),6쪽.
었는 바,해양종사자들이 관심과 의지를 가지면 오염사고를 줄일 수 있
다고 본다.
마.HNS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
HNS의 해상운송량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와 최근 대량 인명피해
를 목적으로 한 미국 911테러 및 영국 지하철 테러의 사례와 같이 해상
으로 대량 운송되는 HNS에 대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35)
1984년 12월 인도 UnionCarbideIndia社에서 메칠이소시아네이트 가
스가 대기로 방출하여,보팔시의 전역을 오염시키면서 인명피해가 발생
되었고,1999년 8월 영국 동남쪽 Matgate북동 20마일 해상에서 컨테이
너 운반선 EverDecent호와 여객선 노르웨이안 드림호가 충돌,포장위험
물(KCN 포함)을 유출하여 화재와 독성 연기를 발생시켰으며,우리나라
도 1993년 대산항에서 프론티어 익스프레스호 가 좌초되어,나프타
8,300톤을 유출시켰고,36)2004년 남해 연안에서 모닝 익스프레스호 의
충돌로 나프타 1,200톤 유출 사고37)등이 발생하여,호흡장애와 화상 등
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이와 같이 우리나라 연안 발생 HNS유
출로 인한 사고의 대비․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
35)강대위․최종욱,앞의 논문(주 6),91쪽.
36)유조선 프론티어 익스프레스호(총톤수 40,721)는 1993년 10월 1일 싱가폴에서 나프
타 54,585톤을 적재하고 대산항으로 입항 중,좌초되어 적재된 나프타가 유출되어,
인근주민 157명이 구토 및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앞의 책(주 17),62쪽 ;강대위․최종욱,앞의 논문(주 6),93
쪽.
37) 2004년 5월 26일 04시 40분경 POS BRAVERY(110,593톤,철광석운반선)호와
MORNING EXPRESS(56,285톤,유조선)호가 입항하던 중 경상남도 남해군 대도로
부터 남쪽방향으로 약 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부주의로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
여 화물유 탱크와 밸러스트 탱크에 파공이 발생하였다.당시 유조선 MORNING
EXPRESS호에는 나프타 약 78,000㎘가 적재되어 있었고,파공된 탱크에 적재되었
던 나프타 6,543㎘ 중 일부는 밸러스트 탱크로 흘러들어 갔고 약 1,200㎘가 유출되
었다.나프타는 휘발성이 강하므로 사고선박 주변 통항선박을 통제하는 등 화재로
인한 폭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4일 동안 케미칼 운반선 3척을 동원하
여 파공된 6번 탱크와 밸러스트 탱크로부터 총 5,116㎘를 이적하였고,해상에 유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함양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매년 선박․시설 및 관련업체 종사
자,해양수산인,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오염피해
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해양오염 신고,폐유․폐기물 적법처리,해양오
염방제조치요령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팜프렛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
여 해양오염방지 계몽교육38)에 활용하고 있으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국민 자율참여 유도
(1)명예감시원 제도
명예해양오염감시원제도는 1998년 4월에 해양오염 감시신고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시행하게 되었으며,원거리에 위치한 소형 항․포구 등
취약해역에 대한 해양오염 감시체제를 보완하고 해양환경보호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상관련 유관기관 및 단․업체 종사
자,어촌계장 등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39)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40)
이들은 기름 및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신고,해양오염
에 관한 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년차적으
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38)선박․시설 및 관련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한국해양수
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다 ;해양오염방지법 제67조(관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동법 시행령 제53조.
39)NGO 846명,유관기관 303명,단체 637명,업체 358명,일반시민 228명(계 2,372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찰청,위의 백서,257쪽.
40)해양경찰청,위의 백서,256쪽.
(2)모범선박지정제도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모범선
박(GreenShip)으로 지정하여,선주․선원이 능동적으로 해양환경보전에
솔선수범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1997년에 17척이 지정된 이후 매
년 확대되어 2005년 10월 현재 119척이 지정되어 있다.
나.사고 예방과 서비스 중심의 오염방지
우리나라는 현재 14개 항만에 항만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300톤급
이상 선박에 대한 관제를 철저히 하고,300톤 이상 국제항해선박과 500
톤 이상 국내항해 모든 선박에 대하여 선명,선종 및 적재물 등의 정적
정보와 항해위치,항해상태,침로,속도 등의 동적정보,기타 항해 관련정
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Universalship-borneAutomatic
IdentificationSystem ;AIS)41)탑재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42)
최근 선박의 좌초,침몰 및 화재 등의 해양사고에 의한 대형 해양오염사
고는 감소되었으나,선박발생 폐유의 불법 해양배출과 기기취급 부주의
또는 유류계측 실수에 의한 기름누출사고에 의한 오염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따라서,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방지의 홍보
와 계도활동으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감식기법의 과학화
해양오염사고는 육상에서의 사고와는 달리 오염행위 선박과 유출된 기
름이 이동할 뿐만 아니라,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
발,용해,산화 및 생물학적 분해 등으로 화학적 성질이 변화된다.선박
에서 야음을 틈타 폐유를 불법적으로 배출하였을 경우 오염행위선박을
41)VHF데이터 통신을 사용하는 선박 상호 간,선박과 육상 간에 통신한다.SOLAS
조약 개정에 따라 2002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일정의 선박에 대해 순차적으로
탑재가 의무화되었다 ;조현진,21C해상보안청 ,『외국의 해상치안기관』,해양경
찰청,2005,51쪽.
42)이봉길,앞의 논문(주 21),8쪽.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따라서,불법으로 배출된 기름의 행위자를 색출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감식 기술이 필요하다.유지문법43)은 해상에 유출
된 기름의 유지문과 사고해역 인근 선박 등에 사용 또는 적재하고 있는
기름의 유지문을 비교 분석하여,오염행위자를 과학적으로 색출하는 기
법으로,신속․정확한 감식분석을 위하여 해상유출유,유지문 검색 프로
그램을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해양오염방제
가.효율적 집행중심의 방제
해양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동방제팀을 구성․운
영44)하고 있으며,전문 교육기관의 방제시뮬레이션 교육이수와 첨단 유
출유 확산예측프로그램 등 과학적인 선진 방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방
제기술지원단 운용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나.방제계획의 집행능력 확보
2000년 1월 11일 확정된 국가방제기본계획은 국가방제조직과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적인 국가방제계획이다.45)해양오염사고에 대비 각 기
관별 임무와 역할을 주지시키고,사고규모와 형태에 따른 대응체제를 구
축해 나가도록 유도하고,방제훈련 또는 실제사고 발생시 국가방제기본
계획 및 지역방제실행계획46)을 적용시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43)유용한 유(油)지문 분석기법으로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GasChromatograph),적외
선분광광도계(IR),형광분광광도계(FL)등이 있다 ;이완섭 외,비지속성 해상유출




46)지역방제실행계획수립 추진은 1단계(1999년 7월-2000년 7월)는 여수․인천,2단계
(2000년 8월-2001년 4월)는 부산․울산․통영,3단계(2001년 4월-2001년 12월)는 태
보완하고 있다.
다.국가방제능력 확충과 동원태세
국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방제능력 목표를 얼마로 잡아야 할 것인
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현재 확보목표로 선정하고 있는 2만㎘에 부
족한 5,000㎘의 조기확보와 기 확보된 방제장비의 운영체계의 보완으로
효율적인 장비운용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전국 기관,단․업
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를 전산화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동원체제
확립에 주력하고,방제장비별 전담운용팀을 구성하고 바지 및 지게차 등
방제장비 운용에 필요한 민간부대장비 동원체제를 구축․운용하고 있다.
라.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계획 수립
(1)국가방제기본계획
1995년 발생한 씨 프린스호 사고는 수만 톤 이상의 기름유출 가능성
(적재유 88,481톤)이 언론·방송에 생생히 보도되면서,오염사고로 인한 피
해의 심각성을 정부와 국민모두가 인식하게 되었으며,우리나라 방제체
제 및 방제능력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당
시 방제업무가 유출량과 해역에 따라 해운항만청,수산청,시·도 및 해양
경찰청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해양경찰청,해군,시·도 및 업체 등에서
1일 최대 400～500척의 선박이 동원되었으나,일원화된 방제지휘체제가
없어 방제작업의 효율성을 갖지 못하였으며,국가방제능력도 1,300여톤의
회수능력에 불과하였다.국제적으로는 약 50억불(한화 6조원)47)의 피해를
유발한 미국 ExxonValdez호 해양오염사고48)이후,미국의 제안으로
안․군산․목포,4단계(2001년 4월-2002년 8월)는 포항․속초․동해 순으로 추진되
었다 ;해양경찰청,전국 해양경찰서별 지역방제실행계획 참고 ;해양수산부,앞의
백서(주30),194쪽.
47)해양수산부,앞의 백서,218-219쪽.
48)1989년 3월 24일,미국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만에서 안전항해 소홀로 출항한지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수중의 빌리 암초에 좌초되어 11개의 화물탱크 중 8개가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Convention
onOilPolutionPreparedness,ResponseandCooperation1990;이하
OPRC협약 이라 한다)발효(1995년 5월)로 국가방제체제 및 인접국가
간 방제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는 등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었다.이와
같이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비․대응하기 위한 종
합적인 계획 마련의 필요성과 OPRC 협약 가입에 따른 국가방제긴급계
획49)수립 요구에 따라 1998년부터 기본안을 작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수
렴,공청회,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2000년 1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
정되었다.따라서,이 계획의 시행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점차 보완해 나
가고 있다.
(2)국가방제체제
씨 프린스호 사고 당시 방제업무가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일원
화된 지휘체계를 갖지 못하였다.그래서 1995년 12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방제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방제작업 현장에 동원
된 인력․장비를 총괄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을 본부장으
로 하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사고규모에 따라 방제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따라서,재난적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
생시 기름유출 뿐만 아니라,유해․유독물질의 대량 유출사고 대응에 대
한 입법조치도 필요하다.
(3)지역방제실행계획(RCP)
국가방제긴급계획에 따른 현장 실행계획으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역별
지역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지역방제실행계획은 해․조류,
찢어져 적재된 원유를 프린스 위리엄만 에 유출시켰다 ;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
염방제조합,앞의 책(주 17),357쪽.
49)해양경찰청이 주관이 되어 해양수산개발원,해양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작업반을
구성,기본계획안을 수립 한 후,2000년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국가
방제조직과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적인 국가방제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연수
원,앞의 책(주 32),202-203쪽.
해상기상,어장․양식장 분포 등 해역특성을 분석하고,해역특성에 맞게
수립된 현장집행 계획이며,1999년부터 지역방제실행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사업으로 실시하여 2002년 8월에 완성하였다.
마.국제 방제협력체제 구축
우리나라 해역을 포함한 북서태평양 해역에는 해상물동량이 급격히 증
가하고 선박이 대형화․고속화됨에 따라 대형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
고 있다.50)우리나라는 연근해에서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을 감안하여 NOWPAP/4사업51)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북서태평양 해역은 대형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의 운항이
빈번하여 대형 오염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해역으로 인접국가의
방제 협력체제 구축은 중요하다.NOWPAP 사업 으로 추진 중인
NOWPAP지역긴급계획 및 방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조기체결이 이
루어져야 한다.
정부차원의 지원체제 이외 민간방제전문기관 간의 지원․협력체제 구
축도 필요하다.이를 위해 우리나라 방제조합과 외국의 민간방제기구인
미국의 해양오염방제회사(MSRC),일본의 해상재해방지센타(MDPC),싱가
폴의 동아시아방제센타(EARL),영국의 해양오염방제회사(OSRL)등과 약
정을 체결하여 사고 발생시 방제세력을 지원하고 방제교육․훈련 및 기
술정보 교환 등 상호지원 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
다.
바.국제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50)이봉길,씨 프린스사고 이후 한국의 방제체제 개선현황 및 향후과제 ,『International
Symposium onOilSpilPreparedness,ResponseandCo-operation』,Incheon
Korea,KCG․KMPRC․KOSMEE,2005,26쪽.
51)NOWPAP/4사업은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협력 개발 이다 ;이 용,
해양환경보전의 세계화 ,『해양환경관리실무반교재』,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1997,
6쪽;해양경찰청,앞의 백서(주 9),286쪽.
2000년 유해․유독물질에 의한 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
약 의정서 52)(ProtocolonPreparedness,ResponseandCo-operationto
PolutionIncidentsbyHazardousandNoxiousSubstances,2000;이하
OPRC/HNS2000이라 한다)53)등 국제협약 발효에 대비한 국내법 수
용 및 관련 제도․기준의 보완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며,
북서태평양 연안 및 해양환경의 현명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91년 5월 유엔환경계획의 권고에 따라 추진54)되고 있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NorthwestPacificActionPlan;이하 NOWPAP이라
한다)방제협력사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해양오염감시 협력체제 구축
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국가의 해양정책은,이념적으로는 해양 전 분야를 통합하는 바다의 의
미와 가치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범국민적 해양문화와 철학을 세우는 문
제이다.현실적으로는 인류사에서 해양이 가져다 준 이익에 따라 현장의
전문 분야별로 해양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고 높이는 작용이다.우리나라
의 해양화와 정책방향으로 21세기 한국의 성공은 이념주의의 벽을 무너




해양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매년 증가하던 오염사고
가 2000년대 접어들어 국민의 환경의식 고조와 해양안전시스템 도입으로
52)2000년 3월 15일 발효(OPRC/HNS2000);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업무 발전
계획』,2005,266쪽.
53)유해․유독물질 오염사고의 대응대비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로,OPRC 협약이 기름




다소 감소추세56)에 있으며,특히 고의와 부주의에 의한 오염행위가 2000
년의 310건에서 2003년에는 145건으로 감소되었다.그러나,유조선에 의
한 사고는 1996년 37건에서 2002년 32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어
선의 경우 1996년 151건에서 2002년에 218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의와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전체 발생건수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
어,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소량 오염사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이러한 사고는 선저폐수의 불법배출과 기름수급 또는 이
송 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기름유출 사례가 많으며,이는 관리․감독자들
의 관심과 현장 종사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무관심과 직무소홀 등이 문제
점이다.
나.선원의 고령화 및 자질저하
우리나라의 선원은 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고학력․우수인력들이 많
았으나,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육상취업 기회의 증대와 해․육상 임금 격
차 감소로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선원에 대한 직업선호도가 떨어져 선원
의 자질저하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특히,소형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선원의 고령화 추세와 자질저하,선원의
감소,해상작업환경의 악화는 해양사고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오염사고
또한,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소형 선박의 관리 부실
오염사고 발생건수는 어선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 내항선에서 가장 많
다.이는 소형 선박의 입․출항 빈도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연안 항해시
간이 길기 때문이다.이러한 선박들은 오염사고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대부분 선주들의 영세성과 선원들의 자질저하




이제까지 해양환경 전반에 대한 반복주입식 교육과 전문지․반상회보
등을 이용한 일방적 안내,오염사고 통계분석 등 단편적인 실태 보도로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하고 홍보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
다.또한,현재까지는 대형 오염사고 등 해상사고 발생시 가급적 언론․
방송 등 보도를 기피해 왔지만,앞으로 대형 오염사고 발생시 오염 확산
상태,방제조치 진행사항,피해사항 및 가능성 등을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지원․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하겠으며 오염원별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강화가 요구된다.58)
마.오염예방과 감시기능 미약
최근 EEZ 까지 해양오염관리 관할해역이 확대되고,관리대상 선박․
시설의 증가뿐만 아니라 해양배출 폐기물관리 등 새로운 업무추가 등 행
정수요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이를 관할하는 인력․조직은 한정되어 있어
해양오염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2005
년 10월 현재,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관리요원은 총 216명(해양경찰청
42명,해양경찰서 174명)으로 해양배출폐기물관리(배출업체 19개사,위탁
업체 5,064개사,연 149억원의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등)업무,연간 약
400건의 대․소형 해양오염사고 처리업무,배출해역 오염도 조사,폐기물
성분검사와 감식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바.해양환경 침해행위 상존
57)이봉길,앞의 논문(주 21),6쪽.
58)이문진 외, 해양오염 예방지침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해양경찰청,
2004,1-17쪽.
해역별 오염사고 주요 오염원 및 발생유형을 고려한 지속적인 해양오
염 예방 및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해양환경 침해행위는 해난,부주의가
대부분이지만 취약시간을 이용한 고의적,상습적 오염배출행위가 근절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해양환경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수
산 관계자 및 승선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활동 실시,홍보 및 예
방지도 활동 강화,오염원별․시간대별․오염원인 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감시활동으로 해양환경 침해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사.국제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미흡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IMO를 중심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유기주석 방오도료59)(TributylTin;이하
TBT라 한다),선박 밸러스트수 등 새로운 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국제
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국내 제도적 실천방안의 마련과 새로운 오염
물질의 감식․분석기술 개발 및 이를 규제․관리할 수 있는 조직․인력
의 보강이 필요하다.
아.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규제 미흡
해양오염의 약 80% 이상이 육상 오염원에 기인하고 있으나 육상으로
부터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 및 축산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내륙지역에 우선 집중되고 있고 연안지역에는 아
직 미흡한 실정이다.연안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활동 증가로 생활폐수
및 산업폐수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연안지역의 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양수질의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질은 빈번한 유류오염 유출사고에 의해 악화되고 있
다(전국의 1일 오염부하량은 2000년의 10,568톤에서 2006년에 12,040톤으
59)유기주석 방오도료는 주로 살생물질로 이용되는 유기주석화합물의 일종으로,1960
년대 말 이후 선박,어망․어구 및 해양구조물의 생물부착 방지용 방오도료
(anti-foulingpaint)로 사용이 급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앞의 자료(주 8),50쪽.
로 증가 예상).60)유엔해양법협약 등 일반 국제관행과 같이 선박으로부
터의 오염 뿐만 아니라 육상기인 오염,해양투기에 의한 오염,심해저활
동으로 인한 오염 등에 대한 해양오염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규제대상
영역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특히,기름을 저장․사용하는 임해공장,산
업시설 등 육상기인 오염원을 포함 할 필요가 있다.
자.새로운 국제협약 수용 미비
OPRC/HNS 2000 및 선박 밸러스트수와 침전물관리 국제협약 61)
(InternationalConvention fortheControland ManagementofShip's
BalastWaterand Sediment;이하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협약 이라
한다)등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채택에 따라,현행 해양오염방지
법에 미비된 TBT,62)SOx와 NOx,63)선박 밸러스트수 등의 규제에 대한
국내수용을 필요로 한다.
제3절 主要 海洋汚染事故 對應 現況
1.원유선 씨 프린스호 좌초사고
씨 프린스(SEA PRINCE)호64)는 1995년 7월 23일,여수 소리도 인근해
60)해양수산부, 해양정책 ,『해양수산백서(2002-2003)』,2004,121-122쪽.
61)선박의 밸러스트수 및 침전물의 이동에 의하여 유해한 유기물질과 침전물로부터 발생
되는 위험을 최소화 및 방지하기 위한 이 협약은 2004년 2월 13일 채택되었다 ;해양
경찰청,앞의 책(주 52),92쪽,94-95쪽.
62)2001년 10월 5일 채택되었으며,2003년 1월까지 선체적용금지 및 2008년 1월까지
선체잔존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위의 책,92쪽,94쪽.
63)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Ⅵ(MARPOLProtocol1997AnnexⅥ);1997년 9월 26일
채택,2005년 5월 19일 발효 ;해양경찰청,위의 책,92쪽.
64)총톤수 :144,567톤,선주 :마리벨라 쉬핑(MARIBELLASHIPPING),선적항 :리마솔,
싸이프러스(LIMASSOL,CYPRUS),운항자 :호유해운(주),기관종류/출력 :디젤/23,090마
역에서 태풍 페이 호에 의해 좌초되어 선박화재 및 해양오염사고를 발
생시켰다.사고선박은 태풍에 대비하여 피항하지 않고 연안에 정박 대기
하였고,다음날 12:00경 태풍의 접근 위력이 강해지자 여수항 밖으로 뒤
늦게 다시 출항하였으나,작도 인근에 있던 수중암초와 충돌하였다.같은
날 17:00경 소리도 인근 수중 암초에 2차로 충돌시켜 선박을 파괴하고
선원들에게 치상을 입히는 한편,화재사고 및 대형 기름유출사고를 발생
시켰다.
가.방제 조치
여수해양경찰서는 7월 23일 14시 28분경 호유해운으로부터 자사 소속
원유운반선 씨 프린스호가 조난되었다는 보고를 접수하고,경비함정의
출동과 여수관내 4개 방제업체의 인력과 방제기자재를 즉시 동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7월 24일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의 구난함(3,000톤급)에 의
한 화재진압과 조기 선체고박작업으로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
다.65)방제작업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2중,3중 오일펜스를 설치하고,해
양경찰청장이 사고 현장에 진출하여 해양오염방제를 총괄 지휘․통제하
였다.방제대책본부에서 매일 헬기로 오염확산 상황을 파악하고,방제담
당 해역을 지정하여 동원된 방제세력을 편성 배치하였다.
해양경찰청에서 동원된 유회수선 8척,유회수기 23대를 동원,소리도와
남해도 사이에 부유하는 유출유를 따라 가면서 유회수기에 부착된 붐으
로 포집하여 회수하였다.덕포해안은 사고선박이 좌초된 만 내측 해안
으로서 유출된 기름 중 많은 양이 이곳에 흘러 들어온 것을 유 회수기
로 대부분 회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사고 3일째 부터 유출유가 통영
거제해역을 지나,부산 수영만과 울산,포항 수렴말 해역까지 이동 확산
력,LOA:314.496m,폭 :56.6m,깊이 :28.60m,하계만재홀수 :20.45m,재화중량톤수 :
275.782M/T(SummerDeadweight)의 원유 운반선이다 ;이경호,앞의 책(주 4),181쪽 ;
해양수산부,앞의 백서,11-12쪽.
65)이봉길,앞의 논문(주 22),158쪽 ;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앞의 책(주
17),68-69쪽.
되었다.확산된 기름의 총길이는 120마일 정도였으며 유출된 기름은 전
남지역 38개마을 약 47㎞와 경남지역 13개 마을 약 26㎞의 해안을 오염
시켰다.66)해안의 오염된 자갈을 포크레인을 이용,철재 용기에 담아 경
유로 자갈에 묻은 기름을 용해시킨 다음 바닷물로 다시 세척하여,해안
으로 원상 복구하기도 하였다.해안 방제작업은 1995년 12월까지 약 5
개월이 소요되었으나,해안에서 잔존유가 발견되어,4회에 걸쳐 추가 작
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해안의 땅속에 탄화된 기름이 발견
되고 있어,기름오염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사고 당시 왼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져 선수부분은 해수면 위로 약
17.5m정도 부상하였고 선미 주갑판 부분은 해수면 아래 약 4.5m정도
잠겨 있었다.기름탱크의 파공은 전체 탱크 18개 중 13개 탱크의 선저
가 파손되었고 3번 우현,6번 중앙 및 좌․우 슬롭탱크가 파공이 심하
였다.1995년 8월 6일부터 22일까지 총 17일간의 작업으로 원유와 연료
유 82,643톤을 이적하였다.
나.방제 비용 및 피해
유류오염보험은 영국 P＆I(protection& indemnity;선주상호책임보
험)Club에 가입되어 있었으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nternationalOil
PolutionCompensationFund;이하 IOPCFund라 한다,일명 :국제
기금)67)에서 추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우리나라 해양오염
사고 사상 최고액수가 지급된 이 사고는 212억 2천만원(해양경찰청 방
제비용 약 8억 5천만원 포함)이 지급되었다.68)
다.행위자 조치
66)해양수산부,앞의 백서(주 30),57쪽 ;이봉길,위의 논문,169쪽.
67)1971년 12월 18일 IMO에서 협약 채택 ;해양수산부,앞의 백서(주 30),143쪽,민사
책임협약에 의해 완전히 보상받지 못한 오염피해자와 유탁손해를 일으켜 민사책임
협약상의 책임을 지고 기금으로부터 일정액의 전보를 받는 등록선주,보험자 및 기
타 재정보증자도 협약의 당사자에 포함된다 ;이경호,앞의 책,159쪽.
68)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앞의 책,93쪽.
업무상과실치사69),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선박파괴,해양오염방지
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선장은 징역 1년,소속 법인체는 3천만원의 벌
금처분이 선고되었다.그러나,사고선박 선장과 검사 측에서 처분에 불
복하고 다시 항소하였으나,모두 기각되고 원심대로 선장에게 징역 1년
이 선고되었다.70)한편,해난심판(목포해양심판원,목해심 제95-77호71)
에서는 선장에게 1급 항해사 업무정지 12월,항해사는 견책하였다.
마.사고 분석 및 시사점
(1)사고 분석
여수에서 포항에 이르는 광범위한 오염해역에 방제세력을 배치함에
따라 지역별로 동원된 선박과 인력의 통제 및 지휘에 문제점이 대두되
었다.즉,사고현장에서 해양오염방제상황 보고가 주무부처인 해양경찰
청으로 보고되어야 하나,각 기관들이 별도의 보고체제를 구축하여 기
관별 실적을 별도로 홍보를 함으로써 방제지휘체제에 혼선을 가져왔다.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의 방제선과 방제전문인력의 부족으로,동원된
선박의 대부분은 어선으로,유흡착재와 유처리제를 이용,방제하였으며
방제기자재 투입량에 비하여 방제효과가 저조하였다.72)
69)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사람의 현존하는 기
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형법 제187조.
70)해양수산부,앞의 백서(주 30),36쪽.
71)이 좌초사건은 태풍 페이 호가 북상하고 있을때 그 진로와 세력의 변화를 다각적
으로 분석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기에 피항 항해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지연시
킨 것과 작도 인근 위치에서 초대형선의 조종미숙으로 선체가 강한 풍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연속적으로 좌변침 함으로써 선체가 강풍으로 급격히 좌회두
되면서 높은 너울을 선수에서 받아 보침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태풍의 진로




이 사고는 국가 재난적 대형 오염사고로,우리 국민들이 해양환경보호
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 하였다.사고 이후 해양오염방제지휘 통제권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되고,국가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오염
관리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해양오염의 예방활동에 주력하지 않는다
면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해양오염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할 것이
다.즉,해양오염의 단속 및 규제 보다 예방위주의 해양오염관리활동이
중요함을 잘 말해 주고 있다.국가방제기본계획·지역방제실행계획에 의
거,유출유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및
방제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기동방제팀을 활용하여 선진국형 방제체제를
구축 하여야 한다.
2.유조선 덕양호 침몰사고
2003년 9월 9일 추석 연휴(9월11일～9월14일)를 앞두고 태풍이 대만 동
쪽 해상을 지나면서 예상 진로가 우리나라로 향하였고,점점 세력이 대
형으로 변하고 있었고,9월 12일 21:00경 태풍 매미 73)는 제주도를 지나
부산으로 상륙하고 있었다.74)
사고 당시 덕양호(147톤,유조선)는 부산 영도대교 인근 해역에서 석정
호(약 1,000톤급 화물선)를 비롯한 16척의 선박들과 함께 선박 상호간 로
프로 결박한 채 태풍 피항 대기 중에 있었다.2003년 9월 12일 20시 30
분경 태풍이 해안에 내습하면서 해일을 동반한 강풍과 조류에 의해 선박
상호간 계류색을 지탱하고 있던 빗트가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되면
서 선박들이 영도대교 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다른 선박과 계류하고
있던 덕양호는 영도대교 교각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력을 최대로
높여 앞으로 전진하였지만 당시 영도대교 부근에 선박 상호간에 뒤엉켜
73)중심기압 955hpa,풍속 38㎧의 초대형 태풍 ;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앞의 책(주 12),111쪽.
74)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위의 책,120쪽.
있는 상황에서는 전진하지 못하고 선수가 돌아가면서 덕양호 좌현쪽으로
조류를 받아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었고,강풍에 밀려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 3번 선석 앞에 침몰된 것을 9월 12일 06:00경 부두순찰 중이던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덕양호의 기름보유량은 벙커C유 약360㎘가 적재되어 있었으
며,침몰과 동시에 해상에 유출되어 태풍에 의해 유입된 해상 부유물과
함께 오일볼(Oilbal)을 형성하여 확산되고 있었다.
가.방제 조치
부산해양경찰서 방제정을 출동시켜 기름이 부산항내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일펜스를 전장하였으며,헬기를 동원하여 침몰된 해
역 주변의 기름확산 상황을 파악하여 경비함정들을 기름확산지역으로 신
속히 배치하여 유처리제를 사용 분산작업을 실시하였다.75)
약 1,000여톤의 쓰레기와 함께 뒤범벅이 된 유출유는 방제조합76)소속
방제선 2척의 콘베이어를 이용하여 수거하고,대형 쓰레기는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부두로 올려놓았다.부두에 올려진 폐흡착재와 각종
쓰레기를 종류별로 수거포대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차량으로 운송 처리
하였다.방제작업의 대부분을 사람의 수작업으로 진행하였고,해수면과
지상의 높이가 2.5m～3.5m로 흡착물을 수거하는 데 효과가 더딜 수 밖
에 없었으나,2003년 9월 13일부터 2003년 9월 20일까지 8일간의 심야
작업 등으로 해상에 유출된 B-C유 360㎘를 모두 제거하였다.
부산해양경찰서의 방제작업 동원현황은 선박 48척,헬기 6대 및 유처
리제 8,104ℓ등이 동원되었으며,방제조합은 선박37척,유흡착재 2,805㎏,
방제업체(7개소)에서 선박 150척,유흡착재 21,260㎏ 및 유처리제 12,176
75)부산해양경찰서 경비 63500-181(2003.9.12),덕양호 해양오염사고 발생보고 ,
상황보고서.
76)1996년 4월,5개 정유사를 중심으로 민법상의 방제조합을 설립한 후,500톤 이상의
유조선 소유자 및 1만톤 이상의 유조선 외 선박소유자,1만㎘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를 가입대상으로 1997년 11월 설립됨으로써 민간 방제능력이 크게 확충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앞의 책,201-202쪽.
ℓ등을 동원하였고,해군과 육군에서 인원 및 선박을 지원하였다.77)사고
발생 후 2일째,해상크레인을 동원하여 선박인양에 성공하였고,선체파공
상태는 우현 선수 외판(길이 30㎝,폭 10㎝),우현 선미(직경 10㎝)2개소
및 좌현 선미 선저파공(직경50㎝)부위를 확인되었다.펌프를 동원하여 선
내 해수를 배출하고,일부 잔존유는 다른 유조선으로 안전하게 이적 조
치하였다.한편,덕양호에서 유출된 총 유출량은 약 360㎘로 잠정 집계되
었다.78)
나.방제비용과 피해
방제비용 청구총액은 약 36억원이나 검정액은 약 28억원으로 산정되었
으며,이는 청구금액의 약 78.6%에 해당된다.해양오염사고 발생으로 어
장 양식장에 대한 피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며,대부분의 비용발생은
침몰선박 해역주변의 선박 청소,선박 인양,다이버,로프 교환 및 선박
불가동 손실 등의 방제작업 외 비용 발생액을 청구79)하였다.
다.행위자 조치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영도경찰서 뒤편 부두 암벽에 계류 중이던 선박
들이 강풍과 조류에 선박상호간 결박되어 있던 계류색이 장력에 견디지
못하여 터졌다.덕양호는 교각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관을 사용하여
전진하였지만 선박 상호간 뒤엉켜 있는 상황으로 전복80)되었고,해양오
염발생 등의 피해사항이 발생되었으나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상
황에서 발생하였다.선장은 선박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다가,선박이 전
77)부산해양경찰서 덕양호 해양오염사고 응급방제완료보고 ,상황보고서(2003년 9월
20일);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부산지부,해양방제작업 진행사항보고  제10보(2003
년 9월 19일)상황보고서(진행).
78)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앞의 책,114쪽.
79)방제작업 외(구난,청소 등)비용발생총액은 약 1억 5천만원이 청구되었으나,1억 2
백만원이 지급되었다.이는 청구액 대비 약 68.7% 정도이다 ;해양경찰청․한국해
양오염방제조합,위의 책,120쪽.
80)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위의 책,112쪽.
복되면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선원의 과실여부는 발견치 못하
여,부산지방검찰청의 내사종결81)수사지휘로 무혐의 처리되었다.82)
라.사고 분석 및 시사점
(1)사고 분석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저유시설,유조선사 등에 기름 공․수급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덕양호에는 타 선박에 유류공급을 위
해 벙커C유 약 360㎘를 싣고 있었다.또한,해양오염사고의 다양성에 비
추어 저수심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협잡물과 유출유를 함께 수거할 수
있는 50톤급 이하 소형 방제작업선이 필요하였다.
(2)시사점
사고발생 초기 오일펜스를 신속하게 전장하여 유출유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오염해역을 최소화하였다.신속한 방제 대응이 없었다면
인근 마을어장의 오염피해,수산생물 폐사 등으로 이어질 뻔한 이 사고
는 국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사고
발생 초기에 방제대책본부의 설치로 방제지휘체계의 확립과 신속한 오염
방제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인원 확보와 선박통제 등의 강제규정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해양사고방지 지도․계몽을 강화해야
하고,사고 발생초기에 방제종료가 예상되더라도 해상 유출량(벙커C유
360㎘)을 감안,해양오염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방제조직의 운영과 통제가 가능토록 하여야 하겠다.




에이스호83)는 2003년 9월 16일 중국 푸조항에서 모래 약 20,000톤을 싣
고 부산 남외항에 입항하여,9월 17일 8시경 하역작업을 위해 수영만 외
항에 투묘 대기하다가 해상의 기상이 갑자기 악화됨에 따라 9월 20일 10
시 15분경 수영만 항계 내로 묘박지를 옮겼다.당시,수영만 해상은 북상
중인 제15호 태풍 초이완(choiWan)의 간접영향으로 3～5m의 높은 파
도와 강풍으로 항계 내 수심 약 20m 지점에 묘박 중이던 에이스호의 선
체는 심한 요동과 함께 닻이 끌려 인근 이기대 공원앞 약 8미터 해상의
돌출 암초에 좌초되었고,당시 선장은 사고선박에 부재 중 이었다.84)
가.방제조치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박 긴급구조요청을
접수하고 헬기와 500톤급 방제정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해양오염방지
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선주측에 방제명령서를 교부85)하였다.
사고선박에 승선하여 확인 결과,연료유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기름의
량은 472㎘(B-C유 442㎘,MDO 30㎘)이며,유출량은 MDO 약 6.0㎘로 확
인되었다.사고해역과 가까운 부산해양경찰서 민락파출소 용호출장소에
현장방제지휘소를 설치86)하고 방제대응계획을 수립87)하여 선주,방제업
체 및 소속 방제정 등에 알리는 한편,해양오염관리과장을 팀장으로 방
제상황반을 편성하여 방제를 추진하였다.
좌초 선박의 화물창 상층에 부유된 기름은 두께 약 20㎝ 정도로 두껍
고 점도가 다소 높았으며,2번～5번 화물창 및 기관실에 부상되어 있어,
83)총톤수 16,143톤,선박번호 BSR-000096,모래운반화물선(모래 21,090톤 적재),기
름적재량 B-C유 442㎘,MDO 30㎘,선주 :명보해운 ;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
염방제조합,앞의 책,146쪽.
84)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앞의 책,144쪽.
85)부산해양경찰서 해오관 63520-1631(2003.9.21), 방제명령서 교부보고서  참고.
86)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앞의 책,148쪽.
87)부산해양경찰서 해오관 63520-1647(2003.9.24), 좌초선 에이스호 방제대응계획
알림 .
해상유출유 회수방식으로 이적하기 적합한 상태이므로 고압펌프 2대 유
회수기 2대를 동원하여 총 260㎘의 기름을 3일 간에 걸쳐 전량 이적 조
치하였다.
나.방제비용과 피해
해양경찰서와 방제업체 등에서 방제조치한 비용이 약 6억여원 발생되
었으나 선주측의 부도와 법원측에서 선박을 감수보전 중에 있어 선주측
과 방제업체 간 방제비용청구소송이 진행 중으로,방제비용의 지급이 지
연되고 있다.사고선박 주변은 마을어장 등이 산재한 환경민감해역88)으
로,신속한 오일펜스 전장과 함께 해상유출유가 강풍으로 인해 외해로
빠르게 소멸되어 다행히 해양오염 오염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89)
다.행위자 조치사항
선장은 형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의 업무상 과실과 기상악화로 인한 불
가항력이 인정되어 불구속 입건,벌금 180만원이 부과되었으며,선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또한,부산지방해난심판
원은 기상악화시 제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좌초하게 한 점을 직무
상 과실로 인정하여,당시 당직사관인 1등 항해사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
선장에게는 견책의 행정처분을 내렸다90).
라.사고 분석 및 시사점
(1)사고 분석
해상 기상악화시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선장은 선박의 안전에 대
88)사고해역 인근에 광안리․해운대해수욕장이 산재하는 등 환경민감도가 비교적 높
은 해역이다 ;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앞의 책,145쪽.
89)부산해양경찰서 해오관 63520-2043(2003.11.21),에이스호 해양오염사고 방제완
료 종합보고 ,3쪽.
90)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앞의 책,152쪽.
하여 책임을 다하고 주기관을 가동상태로 유지하며,주묘 여부를 확인하
는 등 즉응태세를 유지해야 하나,해상교통정보쎈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묘박지를 정하여 정박하였고,선내에 부재중이었으며,당직항해
사는 임무에 소홀하게 대처하여,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다.91)
(2)시사점
태풍 내습 등 재난에 의한 기름유출사고의 위험성을 항시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한 오염방제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고,기상 악화시 선장의 묘박위치 임의 판단 및
항해사의 선박 안전상태 확인 미흡 등의 임무 소홀에 대한 지속적 해양오
염방지 교육으로 오염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4.오염사고 대응 현황과 문제점
가.오염사고 대응 현황
(1)오염사고 대응태세와 사고예방
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태세 유지를 위하여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선
박출입항 신고기관을 해양오염신고센타로 지정하여(현재 380개소),항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 해양오염 신고전화 주요국번+5050(오염오염)을
24시간 운용92)하고 있다.또한,전국 기관과 단․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를 전산화하여 신속동원체제를 확립하고,방제장비별 전담
운용팀을 구성하고 바지 및 지게차 등 방제장비 운용에 필요한 민간부대
장비를 확보93)및 동원체제를 구축하여 신속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12월,지진해일 쓰나미  등의 발생 자체를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2)국가방제능력 확보
씨 프린스호 사고 이후 국가방제능력 확보목표를 적재량 20만톤급 유
조선 사고시 최대확률․최대유출량인 6만톤의 1/3인 2만톤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능력 확보에 두고,해양경찰청 1만㎘,방제조합 5,000㎘,민간업
체 등에서 5,000㎘씩 분담하여 추진해오고 있다.대형 오염사고는 대부분
기상악화의 해상상태가 불량한 상황에서 발생되고,신속하게 확산되므로
다양한 형태의 사고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이 필요하다.따라서,해양오염방지법과 국가방제기본
계획에서는 방제관련 기관이나 조직의 방제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있
다.94)
(3)국제협력체제 구축
해양오염사고는 이동성 및 확산성 등의 특성 때문에 발생된 한 국가
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95)또한,대형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든 국가가 대형 오염사고 대비
태세를 갖추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많아 대형 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
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96)
(4)체계적인 방제실행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청장은 지역방제실행계획 절차에
따라 지역방제대책협의회 및 방제기술지원단의 의견을 수렴하여,인명의
안전,사고의 악화방지,국민의 재산보호 및 환경보호를 우선 고려하고,





신속한 현장상황의 파악 및 평가를 통하여 방제방법을 선택97)하고 있다.
해상방제는 해양경찰청장이 주관하여 방제조합,민간방제업체 등을 동원
하여 유출된 기름의 확산방지,유회수기를 이용한 회수중심의 방제와 필
요시 유처리제에 의한 분산처리를 실시하는 한편,해안과 항만시설에 표
착된 기름처리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98)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해역관리청장의 주관으로 방제업체,자원봉사자 등의 동원 인력에 의한
직접적인 회수와 개닦이 등에 의한 방제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제작업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제작업현장 의료지원과 사상자 후송업무지원을 수행하게 된다.현장안
전 확보 및 위험방지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은 선박의 이동·항행제한,조
업중지를 위한 조치 및 선박의 화재․충돌 등의 사고시 안전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사고가 해양생태계,어장환경 및 수질 등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과 피해조사를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
양환경 변화과정의 감시 및 보완대책 강구를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또한,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
장·양식장 등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조치와 배출된 기름에 의한 야생동
물에 대한 영향과 피해조사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변화과정을
감시하고,그 결과에 따라 보호관리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99)
한번 오염된 바다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재원과 노력,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고,유사시 신속한 방제대응
태세유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오염사고 대응의 문제점




1995년 7월 씨 프린스호 사고 이후 분산100)되어 있던 방제지휘․통제
권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범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제기본계획 수립과,해역특성에 다른 해역별 방제
실행계획수립 시행 등 선진국 수준의 방제체제를 구축하였으며,기름오
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Convention on Oil
PolutionPreparednessResponseandCooperation;이하 OPRC 협약
이라 한다)가입 및 NOWPAP을 통한 우리나라․중국․일본․러시아
간 방제협정체결 등 인접국가간 방제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1997년 11월 방제조합101)의 설립 등 민간의 방제능력 확보와 정부의 방
제능력 보강 등으로 국가방제능력도 씨 프린스호 사고 당시 1,300㎘보다
11배 이상 증가된 14,600㎘로 보강되었다.그러나,현재 우리나라 방제능
력으로는 씨 프린스호 오염사고 유출량(5,035톤)규모의 약 3배정도 사고
규모의 오염사고 밖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102)
(2)유처리제 중심의 원시적인 방제조치
씨 프린스호 사고 당시 유처리제 중심의 원시적인 방법의 방제조치였
다고 지적 받은 바 있다.방제조치는 방제정보지도 작성 활용,방제기술
지원단 전문가 그룹의 유출유 확산예측 및 해역특성에 맞는 방제방법 선
100)해양오염방제체제는 해역별 및 오염량에 따라,해양경찰청,해운항만청 및 시·도
에 분산되어 있었으며,당시 해역별 및 오염량별 방제관련 주관 부처는 다음과 같
다.
-해양경찰청 :200리터 이상 대량오염 및 항계외 전해역
-해운항만청 :200리터 미만 소량오염(지정항만)
-수산청 :200리터 미만 소량오염(제1종 및 제3종 어항)
-시․도지사 :200리터 미만 소량오염(지방항만 및 제2종 어항)
;조동오․목진용,앞의 정책보고서,72쪽.
101)해양오염방지법 제6장의3(제52조의2-제52조의9).
102)우리나라 연근해를 운항하는 최대 유조선 크기인 30만톤급 유조선에서 사고가 날
경우 최대 6만톤의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가정하여 2만톤의 유출유를 3일 동안
에 해상에서 수거한다 는 정책목표 하에 국가 방제능력 2만톤 확보 라는 정책
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해양경찰청,『국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대응방안연
구』,2004,2쪽.
택 등 방제작업의 과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3)재난적 오염사고 대응태세 미비
국가방제기본계획 및 지역방제실행계획 수립 등 선진국 수준의 국가
방제체제는 구축하고 있으나 관련부처 관계자의 인식부족 및 현장 적용
훈련 미흡으로 계획에 따른 대응체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또
한,씨 프린스호 사고 이후 대형 유회수기 중심의 방제장비가 증가되어
국가방제능력이 사고 당시 보다 크게 증가되었으나,확보목표에는 미달
되고,확보된 장비도 운영요원 부족으로 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그리고,이 사고 이후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
오염방제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하였으나,방제조합의 지도․감독업
무103)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해양오염방제업무의 이원화로 인
해 동조합의 방제 전문성 확보와 오염현장에서의 방제조합에 대한 지
휘․통제에 문제점이 있다.
(4)민간 방제기구의 역할 미약
방제조합은 정유회사,대형 저유소,유조선 및 대형 선박 보유선사 등
131개의 회원사로 하는 민간방제기구로서 이사장 산하에 4개 본부(2실
10팀),11개 지부 조직과 정원 4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민간 방
제업체들의 권익보호와 전문기술 정보교환·지원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자율적인 모임인 한국해상방제사업자협회(1997년 5월 6일 설립)
는 17개 회원사(방제업 12,방제기자재업 5)가 가입되어 있으나,그 역할
이 미약한 실정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
하여 협회의 역할과 민간방제업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104)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북서태평양해역은 대형 유조선을 포함한
103)방제조합은 사업계획과 예산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7(정관변경인가 등)제4항,(가칭)해양관리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 ;해양환경관리법(안)제95조.
104)이봉길,앞의 논문(주 50),41쪽.
선박의 운항이 빈번하여 대형 오염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해역
으로 한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 간의 협력체제 구축은 중요하고
시급하다.정부차원의 지원체제 외에,민간 차원의 국제방제전문기관 간
지원․협력체제 구축도 미흡하다.
이와 같이 한번 오염된 바다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재원과 노력뿐만
아니라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그리고,아무리 충분한 국가방제능력과 완
벽한 방제체제를 갖추었어도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완전한 방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효율적인 방제대응으로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
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3장 海洋環境管理에 관한 國際協約과 國內法의 關係
제1절 關聯 國際協約의 槪觀
1.유엔해양법협약
가.제정경위
1958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領海)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公海)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의 생
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등 4개 조약이 채택됨
으로써 당시 문제되었던 해양에 관한 모든 것이 법제화되었다.그러나,
영해와 어업수역의 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60년 제네바
에서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를 가졌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1982년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 에서 해양과 그 자원을 슬기롭게 이용․보전하기 위
한 광범위한 사항을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이 협약이 채
택된 1982년에 119개국,1997년에 159개국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60개국의 비준을 받는데 12년이 걸려,결
국 1994년 11월 16일 협약이 발효되었다.105)12해리의 영해,200해리
EEZ,350해리 대륙붕의 바깥 한계선,해양환경보호 및 국제해협과 군도
수역에서의 특수한 통항제도,심해저 자원개발문제,국제해양법재판소 및
대륙붕한계위원회 등의 새로운 해양의 분쟁해결제도가 마련되었다.우리
나라는 1996년 2월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는데,전 세계적으로 85번째 비
준 국가이다.동협약은 21세기 인류의 해양활동과 문화를 규율하는 바
105)해양수산부,『바다는 왜 파란가요?-문답으로 풀어보는 바다 궁금증-』,1998,66쪽.
다의 헌장 이라고 할 수 있다.106)
나.체제 및 내용
(1)구성
유엔이 제정한 가장 방대한 국제조약으로 전문 320개 조문,9개 부속
서 및 4개의 결의서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상법적 측면보다는 공법과
질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107)전문에서 해양환경의 연구,보호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법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을 인정하
는 한편,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고(동협약 제12장),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분야를 총체
적으로 규율하고 있다.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은 동협약 192조 내지
237조(46개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영해나 해협,EEZ등에 관한 규정에
도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다.동협약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법적제도를
정착시켰으나 새롭게 등장한 국가의 해양 관할구역의 관할권 내용에 관
한 전체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108)그
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보다도 먼저 협약내용을 확정시킨 것은 이 분
야의 중요성을 입증한 셈이다.109)그러나,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협약 규정의 불명확성(모호성 :ambiguity)이다.
동협약은 이른바 UmbrelaTreaty110)로서,대부분의 규정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111)
106)특히,1972년 스톡홀름선언에서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선언적인 의미를 이 협약
에서는 강제성을 지닌 범세계적 국제협약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2)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의의
동협약은 영해 및 접속수역협약,공해(公海)협약,대륙붕협약 등 공간
별로 구분되어 규정되었던 각종 협약들을 하나의 협약으로 집대성 했다
는데 의의가 있다.특히 제12장112)에서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이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전체적으로 볼 때 개별국가의 관할권을 인
정하여 구속적이기 보다는 권고적인 성질이 강하고 일반적인 방침을 정
하고 있다.따라서,실질적인 내용은 개별 국제협약이나 국내입법에서 정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나 극지방의
오염규제에 관하여는 누락된 아쉬움이 있긴 하나,이 협약은 해양환경법
제도의 정립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13)
동협약 제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해양오염의 정의를 해양환경오염이라
함은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협,어업
및 기타 해양의 적법한 사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해수 이용
에 의한 수질의 악화 및 쾌적도의 감소 등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가 인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육상기
인 해양오염의 방지․경감 및 규제를 위한 기준은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
르되 국제적 및 지역적인 규칙과 기준의 제정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특성
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동협약 제207
조 제1조,제2항 및 제4항),각국은 국제적인 규칙과 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
다(동협약 제213조).
(3)오염원별 규제내용
112)선박기인 해양오염,육상기인 해양오염,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대기를 통한 해
양오염,해저활동에 의한 해양오염,심해저 활동에 의한 해양오염 등 오염원별로 국
가의 오염규제에 관한 국내 입법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선박기인오염에 대
하여는 선적국,항만국,연안국별로 규제의 내용,규제권한의 한계,집행절차 및 규
제권 남용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장
113)최종화,『현대 국제해양법』제4판,도서출판 두남,2004,174쪽.
(가)육상기인 해양오염
1985년 유엔환경계획의 주도로 육상기인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몬트
리얼 지침 이 채택된 바 있으며,1995년에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의 후
속조치로서 유엔환경계획의 주도로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여 육상기인 해
양오염방지를 위한 전 지구적 실천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
해양오염의 가장 주요한 근원은 전체 해양오염의 3/4을 차지114)하는
육지로부터의 오염(polutionfrom land-basedsources)이다.육지에서의
농업과 산업활동의 부산물들이 그대로 해양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산업화
가 진전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나 농약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오염의 정도는 심화되어 갈 것이다.또한,연안에 산업시설이 밀집
되어 있고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지로부터의 오염은 더욱
심각한 해양오염의 근원이 될 것이다.115)한편,이러한 점을 근거로 육상
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의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다.116)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육상기인오염의 방
지와 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르되 국제적인
규칙과 기준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고 있다.그리고, 각
국은 적당한 지역적 수준에서 각국의 국내정책을 조화시키도록 힘쓰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국제적 및 지역적인 규칙과 기준의 제정에 있
어서는 지역적인 특징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능력 및 이들 국가의 경제발
전의 필요를 고려에 넣도록 하고 있다(동협약 제207조 제1,2항 및 제4
항).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및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정도의 국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동협약 제208조,제210조,제211조의 입법태도와
비교할 때,매우 완화된 내용으로써 국내법에 포함될 조치의 내용 및 규
제방식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함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개별국가에 맞기는 것이다.117)동협약 제207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당
114)한국해양수산연수원,앞의 책,160쪽.
115)이윤철,앞의 법학박사학위논문,11쪽.
116)Douglas Brubaker,MarinePolution and InternationalLaw ;Principlesand
practice,LondonandFloridaBelhavenPress,1993,p.33&p.90;이윤철,앞의
법학박사학위논문,11쪽.
사국이 그들의 정책을 당해 지역의 정책수준과 조화시키며 육상기인 해
양오염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노력(endeavour)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실천의 효율성을 기대
할 수가 없는118)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나)해양투기기인 해양오염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양투기란 선박,항공기,플랫폼,또는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에서의 폐기물,기타 물질 일체의 고의적인 처분 및
선박,항공기,플랫폼,또는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일체의 고의적인 처분
을 가르킨다 라고 하고 있다(동협약 제1조 제5항).그러나,선박과 항공
기 등의 통상적인 운용에서 부수적으로 유출되는 폐기물의 처분이나 단
순히 처분 목적 이외의 의도로 어떤 물질을 해양에 배치하는 것은 폐기
물 투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119) 이러한 정의는 런던협약(LDC,
1972)에서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120)
해양투기오염의 방지,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국내법령에 따른
다.단,이 국내법령은 국제적인 규칙이나 기준과 같은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국가관할권하의 수역에서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121)그러나,이 경우 연안국은 그
러한 투기로 인하여 악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타국의 입장에 타당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이 국내법령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관할수역 하에서는 연안국,관할수역 밖에서는 기국,그리고,입항선박에
대해서는 입항국 이다(동협약 제210조 내지 제216조).
117)이용희,육상기인 해양환경오염방지에 관한 해양환경법제 연구 ,『해양정책동향』
제8권 제1호,1993,47쪽.
118)이용희,『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법학박사학위논문,경
희대학교,1993,93-94쪽.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대륙붕개발에 의한 오염의 방지,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국내법령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이
국내법령은 국제적인 규칙이나 기준과 같은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 것
이 아니면 안되며,각국은 적당한 지역적 수준에서 각자의 국내정책을
조화시키도록 힘써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때 이 국내법을 실시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각 연안국이다(동협약 제213조).해저개발로 인한
해양오염(polutionfrom sea-bedactivities)에는 국가관할권 하의 해저개
발로 인한 해양오염과 국가관할권 밖의 해저개발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나눌 수 있다.전자는 해저광물의 개발,특히 석유나 천연가스의 채굴에
따라 생기는 오염으로 현재로 보아서는 해양오염 전체 중에 그다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앞으로 해저개발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
한 형태의 해양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해저개발은 시추로부터 생
산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적인 위험을 수반한다.통상적인 운용에서 발
생하는 오염,즉 토양이나 화학물질의 배출 등에 의한 피해는 시추회사
가 책임지고,폭발이나 분출에 의한 오염피해는 사업주체가 책임지는 것
이 업계의 상례이다.특히,지하 석유층에는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가 부
존해 있으므로 시추과정에서 굴착할 때 폭발․분출할 위험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하며,일단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는 막대하다.122)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심해저 개발에 기인하는 오염의 방지와 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국제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각국은
이에 관한 국내법령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이 국내법령은
국제적인 규칙이나 기준과 같은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동 협약 제209조).
(라)대기기인 해양오염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대기기인 해양오염(polutionfrom or-through
122)이윤철,앞의 법학박사학위논문,13쪽.
atmosphere)의 방지와 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국내법령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이 국내법령에는 국제적인 규칙이나 기준 및 항공의
안전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되며,안전에 관하여 각국은 세계적 및 지
역적인 규칙과 기준을 정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고,이러한 국내법
령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 또는 기국 이다(동협약 제212조
및 제222조).대기기인 해양오염원은 실제로는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
이 대단히 크지만 이것을 육상오염원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강조되지 않고 있다.123)이러한 형태의 해양오염은 육상
에서의 살충제,납 또는 수은 등과 같은 중금속,그리고,산업화과정의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방출된 오염물질로부터 다양한 합성화학물질이
대기에 의해 해양으로 운반되면서 발생한다.여기에다 항공기의 운항,대
기 핵실험 등과 같은 순수한 대기의 활동으로부터 방출된 오염물질이 해
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또한,산성비를 통한 육지 및 해상의 오염물
질은 궁극적으로는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따라
서,육상에서의 활동 및 대기 중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결국 대기기인 해양오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요구되며,특히 이 분야는 인접국들의 공동규제와 협
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124)
(마)선박기인 해양오염
국제사회는 선박으로부터 기름오염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집행
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규칙,연안국의 개입권행사를 규정하는 규칙,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적 대응을 정한 규칙,민사책임제도에 관
한 규칙 등 광범위한 규칙을 개발하여 오고 있다.125)각 국가는 해양환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는
모든 오염원을 포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박에 의한 오염을 포함시키고
있으며,선박으로부터의 오염,특히 사고방지,긴급사태의 처리,해상작업
의 안전확보,고의적 및 비고의적 배출의 방지,선박의 설계·건조·장비·
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각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따
른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 상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도
록 되어 있다(동협약 제194조).126)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은 선박의 통상
적인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sewage),폐기물(waste),선저폐수
(bilge)등에 의한 오염과 해양사고로 인하여 선박에 적재되어있던 화물
이나 연료유에 의한 오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러한 오염물질은 IMO
에서 제정된 MARPOL부속서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127)최근에는 선박
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밸러스트수의 유해미생물과 유기주석 방
오도료에 의한 환경오염도 새로운 오염문제로 등장하여 이들의 규제를
위한 각각의 국제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4)관할권
(가)기국 관할권 주의와 연안국 관할권 주의
연안국이 해양환경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외국선박의
자국항구 또는 내수로의 진입 또는 근해 정박시설의 방문에 대하여 특별
한 요건을 제정할 수 있다(제211조 제3항).영해 내에서 외국선박의 오염
을 막기 위해 국내법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동 제4항),자국의 EEZ내에
서의 외국선박에 의한 오염을 방지,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르고,이를 시행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
126)해양수산부,『유엔해양법협약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수립 연구』,2002,
308쪽.
127)MARPOL부속서I(기름),II(산적된 유해액체물질),III(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IV(하수),V(폐기물);전영우,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개정
규정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과정』,한국해양수산연수원,93쪽.
으며(동 제5항),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경감,통제를 위해 특정해역에
대한 법령을 추가로 제정할 수 있다(동 제6항).128)
(나)입법권
선박오염에 대한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입법권은 일차적으로 기국이
갖게 되어 있다.기국은 선박오염을 방지,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법령
을 제정해야 하며,이 법령은 관계국제기구나 외교회의에서 수립되어 일
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 및 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동협약 제211조 제2항).동협약에서 취한 수역구분주의에 의하여 관할권
이 다르므로 입법권도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 까지 설정된 수역의 종
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협약상 연안국의 입법권은 수역의 범위에 있
어서는 EEZ까지 확대되었으나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129)
외국선박이 항구 또는 국내수역에 출입할 때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특별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이러한 특별조건
은 반드시 공포하고,관계 국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동협약 제211조
제3항).자국 영해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며,무해통행을 하는 선박을
포함한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경감 및 규제하기 위해 법과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이러한 법과 규칙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
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동협약 제211조 제4항),무해통항권(無害通航
權)130)을 행사하는 선박은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동협약
제21조 제4항).
128)해양수산부,앞의 책(주 24),291-292쪽.
129)박찬호,『선박오염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 법학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2,142쪽.
130)전통적 해양법에서는 영해 내에서 외국선박이 무해통항권을 갖도록 되어 있었는
데 영해의 확대와 더불어 지금까지 공해(公海)로서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했던 해
협의 대부분이 영해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국제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
과가 되었다.그래서 새 협약은 국제항행용 해협에서 군함 및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않는 통과통항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유엔해양
법협약 제25조.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자국의 환경보전과 환경오염의
방지,경감 및 규제에 관한 법령도 제정할 수 있으며,이를 적절히 공포
하도록 되어 있다(동협약 제21조 제1항,제3항).해협연안국의 경우 국제
해협이 영해 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협에서의 기름,기름폐기물 및 그 밖
의 유독성물질의 배출에 관하여 적용하는 국제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오염
의 방지,경감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동협약 제42조 제
1항).131)항만국은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감소 및 규제를 위하여 자국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진입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특별요건을 제정할 수
있다.항구국가가 채택하는 특별요건은 선박의 계속적인 무해통항권 행
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연안국이 국내수역 또는 항구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동협약 제25조 제2항)에도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동협약 제211조 제3항).동협약은 항구국가에 대해 해
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입법관할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무해통항권을 방해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한편,국내수역 진입 선박에 대한 연안국
의 조치와 충돌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집행권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법집행의 관할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오염선
박을 구속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그런데 선박의 집행권은 전통적으로 기국에 맡겨져 있어
서 실질적인 해양오염방지에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이러
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박의 집행관할권을 기국주의에서 탈피하여
연안국주의와 기항국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132)
기국은 소속선박이 해양환경오염을 규제하는 국제법규와 기준,그리고,
국내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의무가 있다.이때 법규위반의 발생지에 관계없이 이들 법규를
131)해양수산부,앞의 연구보고서(주 126),309쪽.
132)임동철․정영석,앞의 책,450쪽.
집행해야 한다(동협약 제217조 제1항).소속선박이 국제규칙 및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기국은 위반발생 장소 또는 오염발생장소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조사하고,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동협약 제217
조 제4항).결국 동협약에서는 기국 중심의 집행관할권을 인정하는 종전
의 국제법 원칙을 확대하여 기국 외에 항만국,연안국에도 집행권을 부
여하고 있다133)(동협약 제218조 제1항,제220조 제2항).
(라)관할권행사의 중복
기국,연안국가,항만국 등이 관할권을 행사할 때 국가들 사이에서
관할권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일단 기국이 선박기인오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국선박에 대해 소송절차를 시작하면 그 선박에 대해 소
송절차를 진행하던 국가는 이를 중지해야 한다.134)
(5)연안국의 권리·의무
(가)연안국가의 권리
연안국가는 자국의 국내수역과 영해,EEZ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영해에서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외국선박의 무해통항시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규제를 위한 법령
을 제정할 수 있으며,자국 영해 내에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막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 211조 제4항,21조 제1항 & 제3항).
해협연안국은 영해 내에 위치한 국제해협의 경우 기름,기름 폐기물,기
타 유독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경감,및 규제에 관한 법
령을 제정할 수 있고(제42조 제1항)135),영해를 항해중인 선박이 해양법
133)해양수산부,앞의 책(주 24),291-292쪽.
134)다만,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즉 위반행위가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이루
어진 경우,연안국가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기국이 상습적으로 선박에 관한
국제법규 및 기준의 시행의무를 무시한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진행하던 국가가 계
속해서 절차를 맡게 된다(동협약 제228조 제1항);해양수산부,앞의 연구보고서(주
126),313쪽.
135)해양수산부,위의 연구보고서,314쪽.
협약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 및 기준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을 위반
했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연안국가는 무해통항 규정
을 저해하지 않고 선박을 조사할 수 있으며,증거가 확보되면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제220조 제2항).연안국가는 EEZ내에서 선박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이 선박오염 규제법규는
관계 국제기구 또는 일반 외교회의를 통해 확립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
제법규와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동협약 제 211조 제5항).136)
(나)연안국의 의무
일반적 의무로서 각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부
담하며(동협약 192조),자연자원을 개발하되 환경정책 및 해양환경을 보
존할 의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동협약 제193조).또한,선박오염과 관
련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특히 사고방지,긴급사태의 처리,해상작업
의 안전확보,고의적 및 비고의적 배출의 방지,선박의 설계·건조·장비·
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제194조).137)
2.1973년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과 1978년의 의정서
가.제정경위
(1)1954년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MARPOL73/78의 제정경위를 알기 위하여서는 해양오염방지법의 모
태가 된 OILPOL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OILPOL138)의 목적
은 선박의 운항 중에 탱크의 세정 등으로 생긴 기름 또는 유성혼합물이
고의로 배출되어 해수를 오탁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다.해양의 기름
136)해양수산부,앞의 책(주 24),293쪽.
137)해양수산부,위의 연구보고서(주 126),316-317쪽.
138)최초의 해양오염방지협약이며,일명 유탁방지협정이라고도 한다 ;우병수,『실무
해사법규』,경안기획,1997,398쪽.
배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으며,특히 협약의 규정에 위반한 선
박에 대한 처벌권을 선적국에 부여함으로써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
었다.또한,이 협약의 100ppm 유성혼합물과 같은 배출허용기준은 그
현실성에 있어 당시의 기술수준이 따라가지 못하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
나,유조선 운항회사나 세계 석유회사가 세정수 및 기름의 잔유물을 선
상에 남겨두기 위하여 LOT를 개발하여 협약에 도입함으로써 기름의 배
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원래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동협약에서는 선박기인 해양오염중의 선박운항상의
오염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해난사고에 의한 오염이나 기름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139)해양에서 기름의 배출로 인한 오염문
제를 다루기 위한 최초의 국제회의는 1926년 미국의 WashingtonD.C.에
서 개최된 항로의 기름 오염에 관한 예비회의 이다.140)영해 밖에서 발
생하는 오염을 규제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소
집된 이 회의에서는 선박에 유수분리기(oilwaterseparator)를 설치하자
는 미국의 제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항해 중 해안으로부터 50해리
이내에서 유분의 함량이 500ppm 이상되는 빌지(bilge)를 해상에 배출하
는 것을 금지하는 타협안이 채택되었으며,이를 국제규제화하기 위하여
미국이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나,141)해운업계에서는 선
박에 유수분리기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2)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1973년의 MARPOL협약이 신속하게 발효하지 못한 것은 주로 기술
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동협약에서 요구되는 유수분리장치와
일종의 유분농도계(Oilcontentmeter)인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특히
139)이용희,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입법현황과 전망 ,『해양정책연구』,한국해양연구소,
1991,289쪽.
140)박찬호,앞의 법학박사학위논문,19쪽.
141)이상돈,선박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해양유류오염의 국제적 규제 ,『한국해법회
지』제7권 제1호(1985),62쪽.
비지속성 기름에 대한 이들 장치가 1973년에 존재하지 않았고,그 개발
이 예상보다 곤란하다는 것이 입증 된 점과 수용시설142)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재정적인 채산을 평가하기가 곤란한데 화학물질에
대한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부속서Ⅰ과 부속서Ⅱ의 요건
은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그 까닭은 기름은 수선 위에 배출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은 수선 아래에 배출하여야 하나,선박은 서로 다른 시간에 부
속서Ⅰ의 물질과 부속서 Ⅱ의 물질을 운송하는 수가 있다.그래서 이 협
약을 지키려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장치를 보유하여야 한다.143)
(3)1978년의 의정서와 1973년의 MARPOL협약의 관계
1978년에 개최된 유조선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그 당시에 아직 발효하지 않고 있었던 1974년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
약 (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Sea1974;이하
SOLAS라 한다)에 대하여 중대한 개정을 단행하였다.SOLAS에 대
한 1978년 의정서(Protocol,1978)는 모협약인 1974년 SOLAS협약과
별도의 문서로,모협약이 발효한 뒤에 의정서가 발효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MARPOL의 경우에는 1978년에 와서 1973년 MARPOL협약에
대한 조기의 비준과 발효를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의 대부분이 부속서Ⅱ
와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1978년의 의정서에 의하여 합의된 개정안을
지난 날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체약국에 허용하기로 하였다.그 때까지
는 부속서Ⅱ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본 것이다.이 절
차는 의정서가 결과적으로 모협약인 1973년 MARPOL협약을 흡수하였
음을 의미한다.이 의정서는 1978MARPOL협약을 개정․통합한 독자
142)유성잔재물과 유성혼합물의 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각 당사국은 이를 선박 내에
저유하거나 수용시설(receptionfacilities)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당사국은 선적
항,수리항,기타 항구에 선박이 유성잔재물과 유성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
용시설을 설치하되,이를 이용하는 선박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제9규칙(6),제12규칙).부속서 제12규칙에서는 수용시설의
설치 장소와 용량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선급,『MARPOL73/78』,2002통합본,
해인출판사,2002,163쪽 및 178-179쪽.
143)임동철․정영석,앞의 책,473-474쪽.
적인 문서로서,1개의 문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MARPOL73/78
협약이라고 부른다.
(4)1978년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의정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연안에서 잇달아 발생한 외국적 유조선의
오염사고로 인하여 자극받은 미국정부는 소위 카터 독트린 을 선언하면
서 자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
는 입법조치를 취하여 일방적인 통제를 시작하였다.이를 계기로 IMO에
서는 1978년 2월 런던에서 유조선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를 개최하게 되어 1974년 SOLAS144)및 1973년 MARPOL협약의 개정
및 1978년 선원훈련․자격증명․당직유지에 관한 협약 (1978STCW)을
채택하였다.위의 회의에서는 SOLAS의정서와 MARPOL의정서를 분리
하기로 결정하였다.당시 1973년 MARPOL이 발효조건 미달로 남아 있
었던 가장 큰 원인은 유해액체물질에 관한 오염규제규칙인 부속서Ⅱ 때
문이었는데,동부속서에 대하여는 의정서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에 발효
시키기로 하고 1973년 MARPOL과 1978년의 MARPOL의정서를 하나의
협약으로 MARPOL73/78협약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나.체제 및 내용
(1)체제
1973년 MARPOL은 체약국의 일반적 의무와 적용범위 등을 규정한
20개조의 본문과 2개의 의정서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145)된 방대한 분
량으로 배출규제에 관한 기술적,실질적 내용이 모두 부속서에 규정되어
144)2003년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1974년 SOLAS협약
의 개정,벌크선 및 유조선의 검사제도에 관한 지침(결의문 A.774(18)의 개정 및
1966년 만재흘수선 협약의 1988의정서의 부속서B에 대한 개정에 관한 회의가 열
렸다 ;한국선급,IMO 제77차 MSC 회의결과요약 ,2003년 IMO 회의결과보고자
료,2003,2쪽.
145)우병수,앞의 책(주 138),399쪽.
있다.협약의 본문은 체약국의 일반적 의무(제1조)와 적용(제3조)등에
관한 규정 외에 정의(제2조),협약위반의 경우에 대한 조치와 위반의 탐
지 및 협약의 시행(제4조와 제6조)유해물질에 관련된 사고의 보고(제8
조),정보의 전달(제11조)선박의 해난(제12조)및 기타 절차적인 규정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1978년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의정서는 1973년
MARPOL협약의 일부를 수정하는 한편,수정하지 아니한 부분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동협약과는 독립하여 단독으로 발효할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이다.해결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973
년 MARPOL협약 전체의 발효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협약의 부속서Ⅱ의
실시에 대하여,의정서의 발효일의 발효일로부터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MARPOL73/78협약은 고의적인 선박기인 오염을 규제하는




이 협약은 체약국의 일반적 의무와 적용범위 등을 규정한 20개조의
본문과 2개의 의정서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으로 배출규
제에 관한 기술적,실질적 내용이 모두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고,26개 결
의안을 채택147)하였다.협약의 본문은 체약국의 일반적 의무(제1조)와 적
용(제3조)등에 관한 규정 외에 정의(제2조),협약위반의 경우에 대한 조
치와 위반의 탐지 및 협약의 시행(제4조 및 제6조)유해물질에 관련된
사고의 보고(제8조),정보의 전달(제11조)선박의 해난(제12조)및 기타
절차적인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오염물질의 배출기준에 관한 실질
적 내용은 5개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부속서Ⅰ과 Ⅱ는 모든 체약국
에 대하여 강행규정이며,부속서Ⅲ,Ⅳ 및 Ⅴ는 임의규정이다.체약국은
146)해양수산부,앞의 연구보고서(주 126),324쪽.
147)임동철․정영석,앞의 책(주 121),457쪽.
임의적 부속서의 하나 또는 전부를 수락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OILPOL과 비교하여,이 협약의 특징으로서는 적용대상
선박이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거나,자격은 없으나 당사
국의 권한 아래 운항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선박(수중익선,공기부양선,
잠수선 부유선 등이 포함됨)가 해당되고,고정되거나 부동하는 플랫포옴
을 포함한다(제1조 제4항,제3조),규제대상물질은 기름이나 유성혼합물
에 한정되지 않고,유해액체물질,포장된 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분
뇨 및 쓰레기를 포함하여 해양에 유입되는 경우 인간의 건강을 해치거
나,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 위해를 가하거나,해양의 쾌적성을 손상시키
거나 기타 해양의 적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해당된다
(제2조 제2항),유해물질의 배출 등은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지구상의 모
든 해역에서 금지되며(제2조 제3항),기름 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규제가
보다 엄격하게 되었고,기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의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되었다.148)
1973년 MARPOL협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박으로부터 기
름의 의식적인 배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부속서Ⅰ이다.규제대상은 모
든 형태의 석유류 인데 원유,중유,슬러지,폐유 및 정제유 까지도 망라
한다(동협약 제1조).5개의 특별해역이 지정되어 이곳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 배출을 금지시켰으며,기름배출 감시제어장치,유수분리기,필터링
장치,슬롭 및 슬러지탱크,배관 및 펌핑장치도 규정하였다.70,000톤 이
상의 신조 유조선은 분리밸러스트 탱크를 설치하여 화물탱크에 밸러스트
를 적재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또한,신조 유조선을 구획 및 손상 복원
성 요건에 의하여 어떠한 적하상태에서도 충돌 또는 좌초 사고시 침몰하
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부속서Ⅱ는 산적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의 통제조치 및
배출기준을 정하고 있다.149)배출규제가 되는 약 250종류의 물질을 평가
148)임동철,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제 ,『한국해운학회지』제13호,1991,
188쪽.
149)배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는
하여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일정한 농도까지는 육상수용시설에 배출하도
록 하였다.
부속서Ⅲ는 포장형태,컨테이너,이동식 탱크 또는 도로와 철도이용
탱크차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에 관하여 전반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Ⅳ는 하수처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가장 가까운 육지
로부터 4해리 이내에서 하수배출을 금지하며,4내지 12해리 이내에서
는 배출 전 분쇄 및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부속서Ⅴ는 일
반적인 종류의 폐기물은 육지로부터 일정 거리 내 해상에서는 배출금지
하며 모든 플라스틱류는 전면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나)MARPOL73/78협약
1)협약상의 일반적 의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에 위반하여 유해물질 또는 동 물질을 함
유하는 유출액을 배출함으로써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이 협약 및 당사국을 구속하는 부속서의 제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
을 약속한다(제1조).
2)적용대상
협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은 없으나 당사국의 권한 하에 운영되고 있는 선박이며,군
함,해군 보조함 또는 국유선박,비 상업적 용도에만 사용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50)선박의 건조연도,하물창의 용적,총 톤수,선종
등 에 의해 각 부속서의 조문 중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 또는 대체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등은 해당 부속서의 각 규칙에 별도로 정한다(제3조).
동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이 금지된다 ;한국선급,앞의 책(주 145),479쪽.
150)전영우,앞의 책(주 127),97쪽.
3)주요 내용
기존 유조선은 MARPOL73/78의 발효 후 2년 또는 4년 동안 일정
한 탱크에 클린밸러스트만 싣고 운항하도록 하는 크린발라스트․탱크
(CleanBalastTanks;이하 CBT라 한다)제도가 신설되었으며,이는
기존의 펌프 및 배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절감되었으나
현재는 시효만료되었다.또한,재화중량 20,000톤 이상의 신조유조선은
분리발라스트․탱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151)충돌 또는 좌초 사고시
화물탱크를 보호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새로이 개발된 원유
세정시스템 (CrudeOilWashing;이하 COW 라 한다)은 기존 유조선
의 경우 분리발라스트․탱크대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조 유조선은
분리발라스트․탱크이외에 별도의 추가요건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부속서Ⅰ은 각 당사국의 150톤 이상 유조선 및 400톤 이상으로 유조선이
아닌 선박에 대한 검사 및 점검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규정
하고,부속서Ⅱ는 산적형태의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와 육상으로
부터 12마일 내에서의 배출을 금지를 규정,부속서Ⅲ는 포장된 형태로
해상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해 이러한 유해물질
의 운송 시 포장방법,표시,구비서류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Ⅳ는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Ⅴ는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152)부속서Ⅵ은 선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해
양오염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며,적용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선박에 적용 된다.153)규제 대상 오염물질은 NOx,오존파괴물질154),SOx,
151)한국선급,앞의 책,379쪽
152)우병수,앞의 책,399쪽.
153)단,부속서의 3,5,6,13,18,19규칙 안에 있는 선박은 제외한다(규칙 3:선박의 안전
확보 또는 인명구조의 목적에 필요하거나 선박 또는 선박장비의 손상결과에 의한
배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나,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피해를 유발할 의도
로 고의 배출할 때에는 제외);한국선급,앞의 책,811쪽.
154)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제1조 제4항에서 정의되고,부속서 A,B,C 또는 E에
포함된 물질로써 선박에 적용되어 주로 사용되는 오존파괴물질은 다음과 같다.
① Halon1121,Halon1301,Halon2402.
휘발성 유기화합물(VolitileOrganicCompounds;VOCs)등이며,선박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를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선내 설
치하는 소각로는 IMO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MARPOL73/78협약과 기름오염손해배상체계
1967년 3월 TorreyCanyon호 사고를 계기로 세계의 언론이 기름오염
사고에 대한 공포와 오염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다루어 전 세계의 이목
을 집중시켰다.155)MARPOL73/78협약과 사후 손해배상제도로서 유조
선 선주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규정한 1969년 기름오염손해의 민사책
임에 관한 국제협약 (ProtocoltotheInternationalConventiononCivil
LiabilityforOilPolutionDamage,1969;이하 69CLC라 한다)및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화주가 조성한 기금으로 추
가 보상하도록 규정한 1971년 기름오염 손해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의 설치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ConventiononEstablishmentofInter
nationalFundforCompensationforOilPolutionDamage,1971;이하
71FC라 한다)가 있다.1992CLC 및 1992FCE는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된 기름오염배상에 관하여 규정한 국제컨벤션이다.이 컨벤션은 기름을
선적하여 이동하는 유조선으로부터의 기름유출 뿐아니라,공선으로부터
벙커기름 유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156)우리나라는 이러한 69CLC/71
FC체제를 1993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으나,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된 기
름오염사고에 의한 손해 중 방제비용을 제외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IOPC
Fund157)로부터 보상받은 비율은 18% 정도에 불과하다.이는 피해자와
② CFC-11,CFC-12,CFC-113,CFC-114,CFC-115.
;한국선급,앞의 책,813쪽.
155)김석기,『기름오염과 함께 한 나의 해운인생 반세기』,(주)한국해사감정,2004,
195쪽.
156)JoeNichols,"TheRoleoftheInternationalOilPolution Compensation Fundin
Incident Response",『International Symposium on Oil Spil Preparedness,
ResponseandCo-operation』,IncheonKorea,KCG․KMPRC․KOSMEE,2005,
p.133.
IOPCFund간에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이 같은 기름오염
손해배상 추진 관련 문제점은 객관적인 피해입증자료의 확보 곤란,무면
허 어업인 경우 보상 불인정,영수증 청구를 하지 않는 약 30～40%의
비계통 판매율,불성실한 소득신고 등의 문제로 손해입증이 곤란하여 배
상률이 저조하다.해양오염방제작업에 대한 보상금은 합리적인 경우에만
지급된다.합리성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 특정한 방제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서 그 방법이 협약
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기
술적 합리성은 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을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평가되나,방제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상황
이 발전되고 추가적인 기술적 권고 사항이 주어짐에 따라 그들의 결정을
계속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며,방제비용의 청구는 방제방법의 효력이
없음을 예측할 수 있었을 때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158)해양오염 피해
보상금은 합리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성실한 소득신고와 아울러 사
고 발생 초기부터 오염피해의 진행과정과 오염해역의 방제작업 사진촬영
및 방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라.2005년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년차 보고서159)
개정된 부속서Ⅰ은 선박좌초와 충돌의 경우 기름오염에 대항한 알맞은
보호장치를 준비하도록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또는 이미 인도된 유조선
의 건조와 관련되고 유조선의 펌프실을 위한 두배의 공간설비에 관련된
새로운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157)TheInternationalOilPolutionCompensationFundsarethree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the 1971 Fund,the 1992 Fund and the Supplementary Fund)
whichprovidecompensationforoilpolutiondamageresultingfrom spilsof
persistentoilfrom tankers;htp://www.iopcfund,org/(2005년 11월 3일 방문).
158)김석기,『일본 기름유출사건처리과정과 최근국제기금의 방제비 지급동향』,한국
해사감정,1999,22-23쪽.
159)해양 및 해양법에 관하여 2004년도에 발생한 전반적 사항을 유엔사무총장이
종합정리하여 유엔총회에 보고한 보고서 ;http://www.UN.org/Depts/Los/
General_Assembly/General_Assembly_Reports.htm.
산적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의 규제를 위한 규정을 포함한 개정된
부속서Ⅱ는 2004년에 MEPC에 의해 채택되었고,2007년 1월 1일에 발효
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속서2는 밸러스트수 배출과정이나 유창청소로부
터 해양환경에 유해물질배출의 결과로 해양자원이나 인류보건에 끼치는
유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유해액체물질의 4가지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
는 체계를 포함한다.
부속서Ⅰ속에 MARPOL특별구역으로의 지정의 결과로 아라비안 해의
오만해 지역을 위한 기름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채택했
다.특별해역에 있어서 MARPOL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수용시설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의 인식 속에 MEPC는 52차 회의에서 충분한 수
용시설의 준비와 관련한 그들의 의무조약을 이행하도록 MARPOL에 참
가한 회원국 특히 항구국가에게 강력하게 독려하였다.
각 정부는 수용시설의 불충분한 것에 대한 질문서에 답변할 것160)과
문제해역의 확인과 앞으로 수행계획의 개발을 목적으로 53차 회기에서
위원회에 그들의 경험을 보고할 것을 요구 하였다.
서부유럽해역은 특별민감해역으로 MEPC에 의해 지정되어진 7번째 지
역이다161).그 지역은 영국의 서부해안,아일랜드,벨기에,프랑스,스폐
인,포르투갈,북쪽에 있는 셔틀랜드로부터 남쪽에 있는 케이프비센트까
지 그리고,잉글랜드 해협과 그 주변에까지 분포되어있다.
MARPOL협약 부속서 VI의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
제는 황 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의 배출과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금지의 기
준을 설정한다.제52차 회의에서 MEPC는 부속서 VI의 초기 개정안을
재검토한 바,황산화물 배출규제지역으로서 북해지역의 지정과 부속서
IV의 검토와 시스템 소개와 관련이 있다.MEPC는 이산화탄소의 목록
분류표에 기초적인 기준을 발전시켰고 가입국들에게 분류표의 시험사용
을 이행할 것과 다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162)
160)IMO MEPC/Circ.417.
161)IMO MEPCA.121(52).
162)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년차 보고서 중 선박기인 해양오염부분을
3.1969년 공해상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관한 협약
가.제정경위
이 협약(International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SeasincaseofOilPolutionCasualities,1969;일명 공법협약
이라고도 한다)에 따르면 협약당사국들은 외국선박이 공해상(公海上)에서
사고를 일으켰거나 손상을 당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야기할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외국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있다.그러나,이 경우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약에서는 자국의 선박 및
선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협약을 시행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국
(Flagstate)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름 등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만으로는 불충분
하다.전통적인 국제법에 따르면 공해상의 유탁 등 해양오염사고에 대하
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선적국이지만,
만약 그 사고로 인하여 연안국의 법익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당면하
게 되면,그 연안국은 사고 선박에 대하여 공해상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163)그러나,종전에는 이러한 조치의 성질,절차 및 보상에
대한 규범이 없었다.
1967년 3월 TorreyCanyon호 사고164)에 의하여 발생한 대량의 기름
유출사고는 전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이 사고 이후 대량의 기름오염
사고시 공해상의 개입 조치에 관한 해사공법(海事公法)의 정비를 서두
르게 되어 당시 1969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양오염손해에 관한 국제법
률회의 에서 이 협약이 채택되었다.165)이와 같은 공해상의 개입을 기름
발췌 요약함 ;UNGA 60/63,(4March2005)-OceansAndTheLaw OfTheSea
:ReportOfTheSecretary-,General,pp.116-128.
163)임동철,앞의 논문,191쪽.
164)1967년 3월 18일 영국 및 프랑스의 연안에 원유 119,000㎘를 유출,영국정부는 기
름확산방지를 위하여 54대의 항공기를 동원,이 선박에 대규모의 폭격을 가하여
남아 있던 기름을 연소시켰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앞의 책,235-236쪽.
이외의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경우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1973년 기름
이외의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경우 공해상의 개입에 관한 의정서
(ProtocolrelatingtoInterventionontheHighSeasincasesofMarine
PolutionbySubstancesotherthanOil,1973)가 성립되었는데,동 의정서는
1983년 3월에 발효되었다.의정서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이 1991년 제
31차 IMO MEPC회의에서 결의서 제49호로 채택되었고,우리나라는 아
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166)
나.체제 및 내용
이 협약은 17개조의 본문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167)연안
국의 법익과 공해자유의 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공해상의 개입
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1)개입권의 행사
연안국은 현저하게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해난이나 그러한 해난에 관련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기름에 의한 해양오
염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자국의 해안선 또는 관계이익에 대하여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의 방지,경감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공해상에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그러나,군함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정부
선박에 대하여는 이 협약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동협약 제1조).여
기에서 위험의 중대성과 급박성은 관계 연안국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다.
또한,연안국이 취하는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예컨대 기름이 적재된 선박의 파괴,적재유나 유출유의 소각 등을 포함






연안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국
가,특히 선적국과 협의하여야 하며(동협약 제3조a),극도로 긴급한 경우
에는 그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에게 지체 없이 당해 조
치를 통고하여야 한다(동협약 제3조b).
(3)개입권의 한도와 부당한 조치에 대한 보상
연안국이 취하는 조치는 실제로 입은 손해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손
해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동협약 제5조 제1항),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그 목적을 달성하
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동협약 제5조 제2항).만약 체약국이 동협약의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 중 목적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한도를 넘은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동협약 제6조).
(4)1973년 의정서(1973InterventionProtocol)
1973년 IMO가 소집한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회의는 MARPOL협약을
채택하여,기름 이외의 유해물질의 배출도 규제하였으므로 연안국으로
하여금 기름 이외의 물질에 기인하는 해양오염의 경우에도 공해상의 개
입권을 행사하였다.기름 이외의 물질이라 함은 IMO MEPC가 작성한
목록에 열거하여 부속서에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고,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을 해치며,해양의 쾌적성을 손상하
거나 또는 그 밖의 해양의 합법적 이용을 방해하는 기타의 물질로 정의
하였다.이 부속서는 1974년 11월 21일 MEPC결의서 제1호 로 채택되
었으며 휘발유,납사,유독물질,액화가스,방사성물질169)의 목록이 열거
169)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 제1항.
되어 있다.그리고,1991년 제31차 동회의에서는 의정서의 부속서(기름
이외의 오염물질 목록)에 대한 개정안은 결의서 제49호 로 채택되었는
데,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된 형태의 유해물질,
방사성물질,액화가스류를 각각의 부록에 포함시켰으며,유해액체물질의
종류에 A류,B류 오염물질을 포함시켰다.170)이러한 수정내용은 MARPOL
73/78협약의 수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5)적용대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 협약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선박만이 해당되고 다른 나라의 영해나
대륙붕에 있는 석유를 탐사,시추하는 해양시설 등은 제외되고 있다.이
러한 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한다면 피해의 정도를 쉽게
상상할 수 있으므로 개입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이에 대
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1972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가.제정경위
1940년대부터 영국,서독,벨기에,네덜란드,미국 등 선진공업국들은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폐․하수,준설물질,
방사성폐기물 등을 해양에 투기하여 왔다.이로 인하여 북해,지중해 등
의 해양오염이 심화되어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해양오염이 심각한 지구
적 환경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여러가지 지구적․국제적 해양환
경협약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제입법이었으며171)영국,덴마크 등 북해와
북동 대서양 연안 국가들이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1972월 2월에 체결된 북해지역 환경협약인 오슬로협약
170)이윤철,앞의 법학박사학위논문,34쪽.
171)임동철․정영석,앞의 책,451쪽.
(Oslo Convention)을 모체로 하여 탄생되었으며,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권고 제86호 에 따라 82개국 대표와 유엔기구
등이 참여한 런던회의(1972년 11월)에서 런던협약 이라는 명칭으로 채
택되어,15개국이 가입서를 기탁한 1975년 8월에 발효되었으며,최근까지
런던 덤핑 협약(LondonDumpingConvention;이하 LDC라 한다)172)이
라는 약칭으로 사용되어 왔다.그러나,동협약의 대상분야가 덤핑 외에
해상소각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덤핑 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1992년 제15차 당사국 자문회의 (Consultative
meetingofContractingParties)에서 런던 협약(LondonConvention;일
명 LC '72라고도 한다)으로 개명되었다.동협약의 목적은 인류의 건
강을 해치고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고 쾌적함을 손상시키고
해양의 효율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쓰레기와 기타 폐기물 방출에 의한 해
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즉,선
박,항공기,선착장 또는 해상의 인공 구조물로부터 쓰레기나 기타 폐기
물을 해양에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동협약은 기록적으로 단 시일 내에 성취된 국제환경협약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173)또한,해양환경 분야에서 최초의 지구차원의 협약이
며,기타 해양오염원의 규제를 위한 국제법 규범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협약의 의의가 있으나 이행강제조항이 미비하고 협약위반에 대한 규제장
치 부재로 인한 불법투기의 방지가 어려웠다.
런던협약의 운영은 협약이 발효된 후 첫 번째 열린 1975년 12월 협약
당사국 자문회의에서 유엔 산하 IMCO(현재,IMO)에서 담당하도록 결정
하였으며,당사국 자문회의는 1975년 8월 3일에 협약이 발효174)된 이래
172)이 협약은 1972년 11월 13일 채택되었고,1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된 날(협약 제19조 제1항)인 1975년 8월 30일에 발효한 것이다.우리나
라는 이 협약에 대하여 1993년 10월 14일 제48회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치고
1993년 11월 30일 제165회 정기국회 제17차 본회의 가입동의를 얻어 1993년 12
월 31일 영국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4년 1월 20일 발효하게 되었음을
같은 달 21일 조약 제1211호 로 공포 ;관보 제12623호(1994.1.21.),4-12쪽.
173)김형도,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에 관한 연구 ,해운산업연구원 정책
자료 039,1991,23-24쪽.
거의 매년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다.북한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주변
국들이 동협약에 가입하고 있다.구,소련은 1976년에,일본은 1980년에,
그리고,중국은 1985년에 각각 가입하였으며,우리나라는 1993년 11월,
정기국회에서 가입동의를 얻어 같은 해 12월,IMO 사무국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4년 1월 20일 협약이 발효되었다.
나.체제 및 내용
런던협약은 22개 본문 조항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제1조
는 협약의 목적,제2조에서는 협약당사국의 이행요구 사항 제3조는 용어
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부속서Ⅰ은 투기금지물질,부속서Ⅱ는 본
문 제6조에 의한 특별관리물질의 목록,부속서Ⅲ은 특별허가 또는 일반
허가서 발급시의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175)
(1)적용범위
이 협약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와 투기행위 등 해양투기에 관하여 정의
하고 있다.그 적용범위는 영해와 공해(公海)를 포함한 해양에 적용된다.
여기서 해양 이란 일국의 내수가 아닌 모든 해양수역을 말하며,이것은
일국의 내수의 경계선으로 정의되는 기선 밖의 모든 수역에서 협약이 적
용된다는 의미이다.176)통상적인 해양의 정의에 내수(internalwaters)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다라 찬반이 엇갈
려 있어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177).
(2)정의
174)임동철․정영석,앞의 책,452쪽.
175)박원규,『런던협약의 개정에 대한 대응방안』,한국환경기술개발원,1994,6-8쪽.
176)즉,런던협약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는 연안국의 내수를 제외한 전 세계의
해양이다 ;김형도,앞의 정책자료,27쪽.
177)박원규,앞의 책,11쪽.
투기 라 함은 선박,항공기 해양시설 또는 기타 인공 해양구조물로
부터 폐기물 등을 고의로 해양에 폐기하는 것과 선박,항공기,해양시설
또는 기타 인공 해양구조물을 고의로 해양에 폐기하는 것을 규제의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동협약 제3조 제1항),선박 등의 통상 운항에 따라 생
기는 폐기물의 배출 및 매립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3)규제의 방식
폐기물의 투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전면금지되는 경우,사전에 특
별허가증을 요하는 경우 및 일반허가증을 요하는 경우 등 세 가지 그룹
으로 나누어지며,미리 투기여부를 허가받도록 규제하고 있다(협약 제4
조).즉,폐기물의 분류를 ①전면금지목록(blacklist):전면적으로 투기가
금지되는 폐기물(부속서Ⅰ)②특별허가목록(grealist):사전에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부속서Ⅱ)③일반허가목록(whitelist):사전에 일반허
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부속서Ⅲ)로 구분하고 있고,부속서Ⅰ과 부속서
Ⅱ에 분류되는 물질 이외의 모든 폐기물은 사전에 일반허가증을 요하는
일반허가물질에 해당된다.그러나,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178)
(4)집행권
협약의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그 영역국에 일임되어 있어
불법행위가 적발된 선박이나 항공기를 선적국 또는 등록국에 통보하고
당해 국가로 하여금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5)모니터링 제도(허가서 발행통지제도)
178)악천후로 인하여 인명,선박,항공기,플랫포옴 또는 기타의 인공 구조물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인명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선박,항공기 등에 진정한 위험
을 일으키는 경우,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물질을 해양투기하지 않으면 인간
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비상시,해양생물자원,인간과 가축에 위험이
없는 경우,분뇨 찌꺼기 및 준설 토사에 잔존 오염물질로 남아 있어도 신속하게
무해하게 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김형도,앞의 논문,36-37쪽.
일반허가서의 경우,각 체약국은 전년도 발행한 일반허가서의 기록을
매년 8월 1일까지 지역협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사무국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일정한 양식에 따라.특별허가서의 경우에는 발행한 즉
시 IMO에 통지하여야 한다.
(6)당사국 의무
협약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즉 당사국은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를 발급해주는 기관을 선정하
여 폐기물 허가를 받은 물질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해양상태를 점
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또한,자국 영토 내에서 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들 조치는 소
속 선박 및 항공기,그리고,폐기물을 그 영토 내에서 싣거나 버리는 선
박과 항공기에 적용된다.
(7)부속서
협약에 딸린 부속서 I에 열거된 일반적인 쓰레기179)는 방출을 금지한
다.부속서Ⅱ에 열거된 폐기물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180)기타 물질은
미리 일반허가를 얻어야 한다(부속서Ⅲ).
다.개정의정서
1990년대 이후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1996년 11월 8
일,런던협약 개정의정서가 특별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동협약 당사
179)유기할로겐화합물,수은과 수은화합물,카드뮴과 카드뮴화합물,플라스틱과 다른
합성물질,원유와 그 폐기물,정제된 석유제품,석유증류 찌꺼기 그리고,국제 원
자력기구에서 투기에 부적절하다고 제한한 방사성 폐기물,생물전 및 화학전을 위
해 만든 물질 등이다 ;해양경찰청,『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2003,33쪽.
180)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은 비소,납,구리,아연과 그 혼합물,실리콘 혼합물,시안
화 칼륨,불화물,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살충제와 그 제품 등이다 ;해양경찰
청,위의 책,55쪽.
국 중 15개국을 포함한 총 26개국이 비준하였다(동 의정서 제24조 제1
항).181)동의정서는 29개 본문 조항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투기장으로서의 해양의 사용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다.즉,제3조에서 규정된
체약국의 일반적 의무의 하나인 소위 예방적 접근의 도입이다.182)폐기
물 또는 기타 물질이 해양오염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해(害)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동 의
정서 제3조 제1항),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명시183)되었다(동 의정서
제3조 제2항).모든 당사국은 개정의정서의 부속서Ⅰ에 속해 있는 물질
을 제외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동 의정서 제
4조).나머지 2개의 부속서에는 폐기물에 대한 평가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또한,협약에 위반하여 폐기물 투기행위를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각 국가의 국내법에만 맡기고 있을 뿐 국제적인
규제나 처벌법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실효성이 적다.해상에서의 소
각 에 관한 용어 정의를 1996년의 개정의정서에 새로이 규정184)하였다.
동의정서는 런던협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기를 허용하







184) 해상에서의 소각 이라함은 열처리 파괴를 통하여 투기할 목적으로 선박,해상구
조물 또는 해상에 있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서 폐기물 등을 태우는 것 을 말한
다(런던협약 96개정의정서);해양수산부,『국제해사협약의 체계적 이행방안 연
구』,2002,123쪽.
런던협약 제3조 제1항은 해양투기를 선박,항공기,플렛포옴 기타 인
공구조물에서 폐기물 내지 기타물질을 해양에 고의적으로 투하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여기에서 해저처분이 과연 해양투기에 포함되는
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 규정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그 포함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 논쟁의 주안점이 되었다.이 문제는 1983년 제7
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처음으로 노르웨이 및 핀란드 대표에 의해 제기
되어,1984년 제8차 동 회의에서 양측은 정식투표를 하는 대신 협의당사
국회의의 최종보고서로 대체하였다.1986년에 개최된 제10차 동 회의에
서는 고준위 폐기물의 해저투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수락
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규제기구가 협약에 설치될 때까지 이를 금지
하기로 모라토리움을 결의하였으며,대다수 국가들이 동의하였다.
(2)1996년 의정서와 해저처분
1996년 의정서는 핵 폐기물의 해저처분를 금지하는 명백한 규정을 두
고 있지는 않으나,해석상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를 남
겨 두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에 보다 근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85)
(3)육상터널을 이용한 해저처분
핵 폐기물을 해저에 처분하는 다른 형태로 등장한 것이 육상터널
(landbasedtunnel)을 이용한 해저처분으로,해안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
는 해저 저장소에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방법이다.연안국의 국내관할권
에 속하는 지역에 해저저장소를 만들고 유엔해양법협약의 심해저 관련
조항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해저지하에 매장된
방사성 폐기물이 주변 해역으로 유출되어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폐기물을 담은 강철 탱크가 부식이나 지진 및 화산폭발
185)김기순,핵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과 국제책임 -해양투기를 중심으로 - ,『국제법
학회지』,2000,4쪽.
이 일어나는 경우 지하수면이 뜨거운 방사성 폐기물과 접촉하여 저장용
기의 파괴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등의 해양오염이 우려된다.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협약은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외에 해양




5.1990년 기름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
가.제정경위
세계적인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살펴보면 1967년 영국의 TorreyCanyon
호 사고,1989년 미국 알라스카의 ExxonValdez호 사고,1999년 프랑스 남
부의 Erika호187)사고,2002년 11월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고188)를 들 수
있다.특히 1989년 미국의 ExxonValdez호 해양오염사고가 피해규모가 가
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피해액이 150억불(한화12조원)에 이른
다.189)이 사고를 계기로 대형 기름오염사고에 대하여 1개 국가만으로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미국의 제안으로 1990년 11월 30일
186)UN,UNEP,UNESCO,FAO,WHO,IMO,IAEA,WMO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국제전문가 그룹 ;htp://www.marine.gov.uk/gesamp.htm(2005년 11월 2일 방문).
187)Erika호(19,666G/T,말타선적)는 1999년 12월 12일 프랑스 남부 브레스트 해안에서 남동쪽
110㎞ 떨어진 해상에서 벙커C유 31,000톤을 적재하고,프랑스 Dunerque항에서 이탈리아
Livorno항으로 항해 중,비스케이만에서 악천후(풍속 8～9m/sec,파고 6m)을 만나게 되었
고 선체가 두 동강이 나면서,벙커C유 약 14,000톤이 유출되었다 ;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
염방제조합,앞의 책(주 17),423쪽.
188)2002년 11월 13일 발트해 벤스틸스항에서 B-C유를 적재하고 싱가폴로 항해중,스페
인 근해에서 선체 균열로 예인 중,2002년 11월 19일 스페인 가르시아 해안 서쪽방향
270㎞ 떨어진 해상에서 선체가 2등분되어 수심 3,500m 지점에서 침몰,벙커C유 6만
여톤이 유출되었다 ;해양경찰청․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앞의 책(주 12),177-178쪽.
189)강창구,해상안전 및 오염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체계 ,한국기계연구원,1996,
246쪽.
IMO 총회에서 OPRC협약이 채택되고,1995년 5월 13일 국제발효 되었
고,우리나라는 1999년 11월에 수락,2000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동협
약의 개요는 부록의 <표 14>와 같다.
나.체제 및 내용
19개조의 본문과 1개의 부속서 그리고,10개의 결의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90)기름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협약 및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오염사고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조).191)즉,이
협약은 본문에서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기름오염 사고발생시 비상계획의
수립,기름 오염사고 보고절차의 수립,기름오염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제도 구축,국가간의 국제협력,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국
가간의 기술협력,다자간 협력체제 구축,IMO의 역할 및 기능,방제비용
의 상환 및 변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동협
약 제3조 내지 제12조).192)
(1)협약의 목적과 적용범위
협약의 목적은 대형 기름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
력과 상호원조 체제를 구축하고,각 국가로 하여금 기름오염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선박이외에 특
히 가스나 기름의 탐사,개발,생산활동 혹은 기름의 적․양하에 종사하
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오염사고를 포함한다(동협약 제2조).1969년의
공법협약 에서는 개입권의 행사의 대상으로 해양시설을 포함시키지 아니




(2)기름오염 긴급계획의 수립과 국가방제체제
각 당사국은 IMO의 지침을 고려,공공 또는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유
류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긴급계획(NationalContingencyPlan)을
준비하여야 한다.193)따라서,국가방제체제의 구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 및 지역긴급계획 을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기름오염사
고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을 강화하고,1개국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고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경제적으로 합당한 방제능
력을 갖추게 하며,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조직화하여 즉각적
인 방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각국이 자국 선박의 보고체제와 긴급계획
을 준비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국가방제체제는 기름
오염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갖는 관할당국과 국제적인 지원을 요
청하거나 지원 요청을 결정하는 당국 등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
(3)국제협력 및 지원과 방제기술연구 및 개발
협약의 조기 시행을 위해 구성된 OPRC작업반 (WorkingGroup)은
그동안 18개국과 2개 국제기구,6개 비정부단체가 참여하여 5차례에 걸
쳐 회의를 가졌다.이 작업반은 개발도상국들이 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유용한 여러가지 도구를 개발하는데 주력해 왔으며,협약의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의 시급성을 평가함으로써
작업반의 시간계획표를 작성하였다.각 국은 기름오염대비 및 대응에 관
한 기술적 수준의 향상 관련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요
청하면 기술을 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이는 아직 방제체제가 갖추어
져 있지 못하거나 기술이 열악한 국가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며,다른
나라가 지원한 방제비용의 상환에 있어서 변제해 주거나 삭감해 줄 수
있게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194)즉,국제협
력 및 지원,방제기술연구 및 개발,국가간의 기술협력,다자간 협력체제
193)목진용․박용욱,앞의 책(주 29),10쪽.
194)목진용․박용욱,위의 책,11쪽.
구축 등 국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동협약 제3조 내지 12조).195)
다.주요국가의 수용동향
미국은 1990년 기름오염법(OilPolutionAct;이하 OPA 90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OPRC 협약에서 요구하는 제반 국가 시스템을 이미
완비하였다.1990년 8월 이 법이 의회 통과 이후 해안을 가지고 있는 모
든 주에서 법률을 제정하였다.해양오염방제 주무기관으로서의 미 해안
경비대 (USCoastGuard;이하 USCG 라 한다)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집행기능으로서 국가대응팀(NRT)부의장,지역대응팀(RRT)
공동의장,연안지역현장방제책임자(OSC)의 역할을 수행하고,유류 뿐만
아니라 위험물질 유출의 통제․조정․감시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관리와
해양오염방제 관련업무도 수행하고 있다.196)USCG,환경청 및 광물관리
국은 OPA 90이 요구하는 방제계획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1991년 8
월까지 국가긴급계획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1992년 2월까지 지역긴급계획
을 새로 준비하게 하였으며,1993년 7월까지 해안경비대로 하여금 지역
긴급계획을 검토한 후 승인케 하였다.유조선 소유자,해안과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1993년 2월 18일까지 승인된 새로운 방제계획을 개발하
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1993년 8월
18일까지 그 계획에 따르지 않는 자는 기름의 운송,저장,이동을 법으로
금지하였다.특히 최대한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가장 최악의 유출에
대비한 민간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유조선
의 경우 최악의 유출을 나쁜 기상상태에서 선박에 싣고 있는 모든 화물
을 유출시킨 경우 로 정의하고 있으며,시설에 대해서는 나쁜 기상 상
태에서 최대의 예측 가능한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로 정의하고 있다.이
러한 정의와 요건에 따라 선박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각 방제기자재의 양




일본은 1995년 OPRC협약 발효시 설치된 기름오염사건에 대한 준비
및 대응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 (사무국 해상보안청)등을 통해 관
계기관이 일체가 되어 오염사고에 대처하는 등 관계성․청의 연대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197)동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제에 참여하는 기관
간의 연계강화,교육체제강화,통신능력의 강화 및 방제장비198)의 수송능
력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국가기본계획상의 해상보안청은 기름오
염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에 관해,연락을 받은 해상보안청,기타
관계행정기관,지방공공단체 등은 사고정보를 통보하고,순시선과 항공기
에 의한 감시를 통해 현장을 조사․평가하며,현장의 해상교통안전의 확
보 및 위험방지조치를 취한다.199)유해액체물질 배출시 주의를 요하는
물질은 해양 배출시 해상보안청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선박 및
해양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법정 유효기간 명시,법정검사 대상화,
검사 후 부적격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등을 명시한다.러시아는 미국,핀
란드,노르웨이 등 인접국 간 공동방제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중국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지난 7년간 미국 해양대기청과 공동으로 6개 항
만에 대한 기름오염긴급계획 및 방제기술 연구를 수행,미국으로부터 긴
급계획 수립과 모델링 기술을 이전 받았다.
라.북서태평양지역 해양오염사고 방제협력체제
NOWPAP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권고에 따라 1991년 5월에 우리나라,북
한,일본,중국,러시아 5개국 대표가 활동계획의 추진에 합의하고 1994
년 9월에 서울에서 제1차 정부간 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
다.200)그리고,1998년 대전에서 우리나라,일본,중국,러시아 4개국이 참
197)조현진,앞의 책(주 42),85쪽.
198)해상보안청 배출유 방제계획 자료편 기재 수량 합산(2002년 3월말)해상보안청 및
관계기관이 보유한 기름방제장비는 유회수선 78척(임시작업선 불포함),유회수장치
287개,오일펜스 1,213㎞이다 ;조현진,위의 책,89쪽.
199)목진용 외,우리나라 기름오염방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양환경안전학
회지』제14호,2001,114-115쪽.
가201)한 가운데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제2차 NOWPAP포럼회의
가 개최되었으며 국제간 회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역적으로 이 지역에서 오염사고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 (NOWPAP MERRAC)
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대전)에 유치하여 2000년 3월
22일에 설립함으로써 NOWPAP지역국가들 간 방제협력체제의 중심축
을 구축하게 되었다.202)NOWPAP지역방제긴급계획은 북서태평양지역
에서 한 국가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회원국
들간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절차를 정한 계획
으로 제8차 정부간 회의(2003년 11월,중국)에서 채택되었다.그리고,회
원국간 방제지원 절차 및 방제방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한 지침서
와 같은 문서로써 회원국들의 담당기관 지정,상호 연락을 위한 통신체
제 구축,세관 및 출입국 절차,영공․영해 통과 절차,방제비용 상환,기
자회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NOWPAP 사업 203) 중에서 NOWPAP/사업4는 해양오염 대
비․대응 사업으로 해양경찰청이 맡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 추진사업은
회원국간 해양오염방제관련 정보의 교환,방제협력을 위한 국가긴급계획
수립 및 긴급계획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 채택 그리고,이 사업들을 추진
200)한국해양수산연수원,앞의 책,199쪽 ;해양수산부,앞의 백서(주 30),195쪽.
201)북한은 우리나라 대전에서 개최된 NOWPAP제2차 포럼회의에 불참 ;김상운,위
의 보고서,1-2쪽.
202)김상운,『NOWPAP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제2차 포럼회의 결과보고서』
NOWPAP제2차 포럼회의,해양경찰청,1998,1쪽 ;강창구․강성길․오정환,
NOWPAP지역내 해양오염대비 및 대응에 관한 지역협력과 MERRAC의 역할 ,
『International Symposium on Oil Spil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IncheonKorea,KCG․KMPRC․KOSMEE,2005,p.275-276.
203)NOWPAP/사업1(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관리체제 구축)
NOWPAP/사업2(국가별 환경입법,목표,전략 및 정책조사)
NOWPAP/사업3(오염모니터링 활동)
NOWPAP/사업4(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협력 개발)
NOWPAP/사업5(지역활동센터 및 네트웍 구축)
NOWPAP/사업6(해양 및 연안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NOWPAP/사업7(육상기인 오염 평가 및 관리)
;해양경찰청,앞의 책(주 9),286쪽,UNEP/IMO/NOWPAP/MERRAC/FPM 7/19,2004.
할 NOWPAPMERRAC 설치 등이다.이제까지 세계 각국은 대형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 나라의 방제능력으로는 부족할 수 밖에 없으므로
오염사고의 규모에 맞추어 대비 태세를 갖추어 왔다.따라서,OPRC 협
약과 NOWPAP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여 주변 국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마.협약의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OPRC 협약의 목적은 대형 기름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상호원조체제를 구축하고,각국으로 하여금 기름오염 긴급상
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게 하는 데 있다.204)
(1)국가 방제체제 구축
OPRC 협약의 채택 이후 세계 각국은 해양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한
국가방제체제와 방제능력을 재검토하고 국가긴급계획과 지역긴급계획을
대폭 수정하였으며,지역해(regionalseas)중심의 공동방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마찬가지로 OPRC협약이나 미국의 OPA 90에서 공
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오염사고 방제를 위한 긴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사고시 복잡한 처리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 책임있는 당
국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방제 전문가의 양성과 체제의 선진화
방제긴급계획과 함께 방제전문가의 양성은 OPRC 협약의 핵심적인
204)즉,OPRC 협약은 기름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을 강화하고,일국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고에 있어서는 각 국간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경제적으로 합당
한 방제능력을 갖추게 하며,기름오염사고에 대처하는 국가방제체제의 구축에 있
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조직화하며,기름
유출을 조기에 발견하고,즉각적인 방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각 국이 자국 선박
및 기름 관련 시설의 보고체제와 긴급계획을 준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강성형,유류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력의 발효에 따른 국가방제시스템의
구축방안 ,『해양정책연구』,제10권 제1호,1995,181쪽.
요구사항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오염방제지도 인력(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현원 216명)이 매우 부족하므로,향후 방제체제가 구축
되고 조직이 개편될 경우 소요인력을 시급히 양성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현재,우리나라 해양방제 주무기관인 해양경찰청은 보직관리에 있
어 해양과 무관한 전공자도 함상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충족
도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205)해양분야의 전문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
학교를 (가칭)해양경찰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방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우리나라는 1995년 씨 프린스호 사고를 교훈
삼아 사고의 예방과 아울러 방제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편,
방제교육훈련센터의 설립,가상 연습체제의 구축,방제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206)
또한,해양방제 전문인력을 미국,영국 및 싱가포르 등 해양오염방제분야
선진국의 방제체제 시찰과 정기교육의 확대로 방제전문교육의 질을 제고
해야 한다.
제2절 國際協約의 國內法 受容現況
1.수용과정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상의 기본법적인 성
격을 가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규정207),
MARPOL73/78부속서의 규정,런던협약 96의정서등의 국제해양환경
협약의 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당시 그 체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해양오
205)김현기, 21세기 해양시대개막과 한국해양경찰 -해양경찰의 발전방향- ,『학술
총서-17』,한국해양전략연구소,2001,92쪽.
206)강창구,대형 유류오염사고의 공포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1999,23쪽.
207)유엔해양법협약 제12장.
염방지법을 계수한 것이었고,MARPOL협약 등의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으로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성격을 띠
고 있었다.그 후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여러 차례의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을 거쳐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협약
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MARPOL73/78협약에서 규제하는 선
박기인 해양오염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오염원도 포함시키는 포괄적 규
정으로 발전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선박의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문제가 된 것은
1920년대의 일로서,1926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항로의 기름오염에 관한
예비회의를 시작으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최초로 채택된 1954년 OILPOL은
기름이나 기름 혼합물의 배출기준을 위반한 선박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해양환경보호 관련 법
체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이 다수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협약들도 개정을 통하여 규
제 내용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해양오염관련 협약들은 규제 대상
을 확대하여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대기오염원에 의한 오염,선박으로
부터의 오염,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및 폐기물 투기에 의한 오염 등을
다각적으로 규제하게 되었다.또한,해양법협약이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 관할권을 확대,강화하여 연안국가,항구국가 및 기국 등이 보
다 적극적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각
국가들이 강력한 관할권 행사를 법제화하게 되었다.208)
지역해는 대부분 폐쇄해 내지 반폐쇄해로 되어 있어서 해양오염에 의해
쉽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경해 주변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지역협정을 통해 주변 해역의 해양오염을 규제해 왔다.209)
208)해양수산부,앞의 연구보고서(주 126),319쪽.
209)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지역협정으로는 1969년 기름에 의한 북해오염에 관한 협력
협정(BonnAgreement),1974년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덴마크,핀란드,노
르웨이,스웨덴 협력협정(코펜하겐 협정),1974년 발틱해지역의 해양환경 보호 협
약(1974년 발틱해 협약,헬싱키협약),1983년 기름 및 기타 유해물질로 인한 북해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Development;이하 WSSD 라고 한다)가 열렸다.이번 회의
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과 환경단체 회원 등 2만 5천여명이 참석한 지구
촌 최대의 지속가능 개발회의라 할 수 있다.이 회의는 1992년 리우환경
정상회의 이후 그 동안 시행된 지속가능 개발 성과를 점검하고,이에 관
한 향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컸
고,WSSD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을 채택했
다.210)한편,1992년에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총회 (UNCED)의
결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새롭게 하는 회담이었다.211)특히,해양수산부문의 WSSD
이행계획 가운데,유해한 선박 방오도료의 사용규제와 밸러스트수 배출
금지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그 시행이 급진전되고 있다.
2003년 6월 2일부터 6일 까지 열린 제4차 비공식회의 에서는 항해의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특히,항
해안전에 관한 사항으로,특별민감지역(ParticularSensitiveSeaAreas;
이하 PSSA라 한다)을 지정하였다.동회의에서 발틱해212)를 선박으로 인
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PSSA로 지정하였음을 공표하였다.213)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으로는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 (MPA 설
정)와 관련하여 세계 수산업의 현황,남태평양 수역의 환초보호 등의 문
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의제들은 결국 공해상(公海上)에 MPA를 설정
오염문제 처리협력을 위한 협약(1983년 북해 협력협약)이 있다 ;해양수산부,위
의 연구보고서(주 126),320쪽.
210)해양수산부,앞의 책(주 24),297쪽.
211)유엔 총회 결의문 55/199.
212)발틱해는 주변국가들 사이의 해양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해상사고의 위험이 높고
기름유출 등 선박기인 오염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접국가들이 지역
협정을 체결하여 항행안전과 사고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수산
부,앞의 연구보고서(주 2),302쪽.
213)IMO제51차 MEPC위원회는 현행 PSSA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였
다 ;해양수산부,『2004하반기 IMO회의결과 설명회』,2004,15쪽.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었다.21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차원의 노력이 1954년 OILPOL를 시발
로 하여,1969년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협력에 관한 협약,1972
년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
규정을 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등 여러 국제협약215)이 만들어 졌으
며,지역적 차원에서의 국제협약도 마련되고 있다.
해양환경에 관한 국가의무를 MARPOL73/78등과 같은 개별 협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다른 협약과는 달리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구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체약
국은 국제환경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확
하게 확인하고,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216)
2.수용현황
우리나라는 1979년에 OILPOL,1984년에 MARPOL,1993년에 FC(Fund
Convention)그리고,1994년에 LDC(LondonDumpingConvention)에 가
입하였다.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217)MARPOL 73/78의 경우에는 각
214)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의 어업자원과 어획량은 형망(Dredging)과 트롤(Trawling)
등 파괴적인 어업방법에 의해 불법 포획되고 남획됨으로써 현저하게 감소되어 왔으
며,전 세계 어획량의 50%는 IUU어업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추
세를 막기 위해서는 생태계적 접근방법과 MPA의 설정 및 수산보조금의 금지가 필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양수산부,앞의 연구보고서(주 2),303쪽.
215)① ProtocoltotheInternationalContentiononCivilLiabilityforOilPolution
Damage,1969(기름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 의정서,
채택 :1976년 11월 19일 발효 :1981년 4월 8일),② InternationalConventionon
theEstablishmentofanInternationalFundforConpensationforOilPolution
Damage,1971(FundConventionasamended(1971년 기름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
제기금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채택 :1972년 12월 18일 발효 :1978년 10월 16일),
③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 of the Part XI of the
UnitedMationsConventionontheLaw oftheSeaof10December1982(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장의 이행과 관련된 협정,채택 :
1994년 7월 28일,발효 :1996년 7월 28일);이용,앞의 교재(주 51),26-28쪽.
216)김주덕,국가의 지구환경보호책임과 환경검찰권 행사방안 연구 ,『저스티스』 제30권
제2호,1997,19-20쪽.
당사국의 선박이 해양오염방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국가
등이 관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 될 것
이나,사유의 선박인 경우에는 조약의 당사국이 되어도 선박소유자 등에
게 조약상으로 어떤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따라서,우리나라는
1986년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218)하여 필요한 의무를 규정하였는 바,이
것이 가장 일반적인 조약의 시행을 위한 법령정비의 사례라고 할 수 있
다.219)
우리나라는 1984년 7월에 MARPOL73/78강제부속서인 부속서Ⅰ,Ⅱ에
가입하였으며,부속서Ⅲ,Ⅴ에는 1996년 2월에 가입하여 해양환경의 개선
도모와 함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해 오고 있다.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MARPOL73/78협약 부
속서Ⅰ의 선박으로부터 기름의 의식적인 배출금지와 규제대상은 모든 형
태의 석유류(해양오염방지협약 제1조)규정을,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정
의)와 제5조(선박으로부터 기름의 배출금지)에 이를 수용하고 있다.동
협약 부속서Ⅱ에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의 통제조치 및 배출기준규정
은 해양오염방지법 제11조(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금지)에 이
를 수용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5조(화물창의 정화방법)내지 32조(포장유
해물질 운송요건)에서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 등을 규정
하고 있다.동협약 부속서Ⅲ의 포장형태,컨테이너,이동식 탱크 또는 도
로,철도를 이용하여 유조탱크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방
지 규정은 해양오염방지법 제15조의2(포장유해물질의 운송)및 제15조의
3(선박으로부터 포장유해물질의 배출금지)에 이를 수용하고 있다.
즉,현행 법은 협약의 부속서별로 되어 있는 규제물질 중 부속서Ⅰ의
기름과 부속서Ⅱ의 유해액체물질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속서Ⅲ의 포장
217)조약 제847호(1984년 7월).
218)기름에 경질유를 추가하고,선박의 물밸러스트 배출방지장치,분리밸러스트 탱크,
화물창 원유세정설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5호.
219)김용진,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와 우리나라의 실정법 ,『해양정책연
구』제4권 제2호(여름),1989,140쪽.
유해물질은 유해액체물질 등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고,220)또한,부속서
Ⅳ의 분뇨와 부속서Ⅴ의 쓰레기를 폐기물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다.그
리고,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
유를 말한다 고 하여 동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가스를 제외한 석유
제품221)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로 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
호).따라서,현행 법에서 배출을 규제하는 기름 및 유성혼합물을 동협약
부속서Ⅰ의 제1조 제1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는 모든 형태의 석유류222)
와 이러한 기름과 섞인 유성혼합물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그리
고,부속서 Ⅳ의 분뇨와 부속서 Ⅴ의 쓰레기를 폐기물에 포함시켜 규제
하면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을 제외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과 해양에 배출됨으로써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된 물질(법 제2조
제6호)로 정의함으로써 부속서 Ⅳ에서의 분뇨,부속서 Ⅴ의 쓰레기 및
육지 폐기물과 해양 폐기물을 망라하고 있다.
1973년 MARPOL과 MARPOL73/78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
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의 폐기물이나 폐지류 또는 플라스
틱류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며,223)유출된 기름의 방제용 자재 또는 약
제의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MO는 1998년 11월 제4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03년 1
월 1일 이후 TBT함유도료(TBTBasedPaint)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2008
년 1월 1일 이후는 선체 잔존 도료까지 제거하는 선박유해방오도료 규
제협약 (The InternationalConvention on the ControlofHarmful
220) 유해액체물질 등 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해
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5호.
221) 석유 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석유




Anti-FoulingSystem)을 2001년 10월 5일에 채택하였다.이와 같이 사용
금지를 2단계화한 것은 선주의 비용증가와 적용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인
선박의 도킹(Docking)과 검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결과이다.한편,
IMO는 2003년도 TBT함유 방오도료의 사용금지를 추진하였고 2008년도
까지 기존 TBT방오도료를 제거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 중이다.224)
유럽연합의 경우,2003년부터 우선적으로 회원국 선박에 대해서는 유기
주석화합물이 포함된 선박 방오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자연계내
의 분포상황은 홍합이나 굴 등 이매패류의 체내에 농축된 TBT는 1925년
방충제로 사용된 이후 사용량과 사용범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종 플라스틱안정제,산업용 촉매제,살충제,살균제,목재 보존제 및 선저
방오제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225)1982년 프랑스에서 아카숑만에
서식하는 굴 및 각종 패류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형 및 채묘 부진현상226)
과 고둥,대수리 등 복족류의 암컷 고둥에서 수컷과 같은 성기가 자라나
생식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임포섹스(imposex)현상이 TBT 오염지역에서
관찰되면서227)228)유럽연합 등에서 TBT에 대한 환경적 관심이 집중하
게된 것이다.우리나라의 조선소,항구,어항주변 등은 이미 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굴의 패각 기형현상도 진해만,추자도 등 남해안 여러 곳
에서 확인되고 있다.선박활동이 활발한 연안의 생물이나 퇴적물 중의
TBT농도는 외국의 오염해역과 비슷한 수준이다.229)
224)해양수산부,앞의 백서(주 60),119쪽.







An indicatoroftributylin contamination in eastern Australia,『Mar.Polut.Bul
l.』26(1),1993,p.44-48.
228)Mensink,B.P.,C.C.tenHalers-Tjabbers,J.Kralt,I.L.FreriksandJ.P.Boon.
AssessmentofImposexinthecommonwhelk,Buccinum undatum (L.)from the
EasternScheldt,TheNetherlands,『Mar.Environ.Res.』41,1996,p.315-325.
229)한국해양연구소,유류 및 유독물질 오염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선박 밸러스트수의 무단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미국 및 호주 등
에서는 이미 환경적으로 안전한 해역에서의 밸러스트수 교환을 의무화하
고 있다.특히,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200마일
밖에서 발라스트수를 교환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USCG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1996년 발효된 국가유입협약230)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USCG는 자국 내 모든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들에 대해 발라스트수의 규
제를 실시하고 있다.따라서,우리나라도 해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유
해 방오도료,선박대기오염물질 등 국제협약의 발효에 의한 새로운 오염
물질 수용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 중에 있다.231)
가.유엔해양법협약
유엔이 1994년 12월 19일,제92차 총회에서 1998년을 세계 해양의 해
로 지정한232)목적은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양환경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원의 원천임을 모든 정책입안자,각국 정부기관 및 일반
인이 알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며,233)이 협약의 발효로 해
양환경법체계가 가동되면 종래 1954년 OILPOL,MALPOL 73/78협약
및 런던협약 등 개별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들이 명실공히 유엔해양법
협약의 틀 안에서 체계적인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규범 체계로 적용․시
행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양오염방지법에 조성규범으로 수용하고 있다.즉,해양오염방지법에서
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
도록 하는 한편,각종 해양오염물질의 배출규제기준,선박 내 오염방지
구(Ⅰ.Ⅱ),BSPN 00324-983-4,한국해양연구소,1996,316쪽.
230)N.I.A.(NationalInvasiveAct).
231)해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사용제한,환경친화적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
용 ;해양환경관리법(안)제33조,제34조.
232)A/RES/49/131(10.February.1995);김영구,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와 한국의 해양주
권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9,1쪽.
233)UNESCO, 1998 International Year of the Ocean, Introduction ;
http://www.ioc.unesco.org/iyo/introducction.htm ;김영구,위의 논문,1쪽.
설비 검사제도,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ortStateControl)234),대량
의 기름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앞으로
항만국통제제도는 더욱 강화 발전될 것이 예상되고,동협약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를 함에 있어 국제적 규칙과 기준에 동등한 수준 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MARPOL73/78협약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은 1978년 MARPOL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제정되었다.제정 당시 선박기인 해양오염만을 방지하기 위
한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그 후 국제협약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유엔해양법협약 및 런던 협약의 내용을 부분적으
로 수용하여 MARPOL73/78협약에서 규제하는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오염원도 포함시키는 포괄적 규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MARPOL73/78협약을 제외한 다른 협약의 규정을 필요에 따
라 일부만 추가함으로써 그 성격이 모호한 상태이다.
다.OPRC협약
세계 각국은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지역이나,한 나라의
방제능력으로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IMO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국가별·범국가적 기름오염 대비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인접국가 상호간에 대형 선박사고에 의한 기름오염에 대
비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OPRC 협약을 채택하였
다.235)동협약의 채택 이후 세계 각국은 국가방제체제와 방제능력을 재
검토하고 국가긴급계획과 지역긴급계획을 대폭 수정하였으며,지역해
(regionalseas)중심의 공동방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마찬가
234)유엔해양법협약 제12장,우리나라 선박안전법 제16조.
235)조동오·목진용,『OPRC 협약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정책자료 118,해운산
업연구원,1995,7-8쪽.
지로 동협약이나 미국의 OPA 90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오
염사고 방제를 위한 긴급계획을 수립하고,사고처리를 총괄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 책임 있는 당국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상 방제에 관한 규정은 제6장(해양오염방제조치)제47조
내지 제52조,제6장의 2(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제52조의2내지 제52조의
9에 나타나 있다.그리고,동협약의 가입을 위해 2000년 1월 11일 국가
방제기본계획 236)을 확정하였다.따라서,해양오염방제제도의 개선 등 협
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내방제제도 개선작업을 추진,관계부처의 협의
를 거쳐 1999년 11월 9일 비준서를 IMO에 기탁하고,2000년 2월 9일 국
내 발효됨으로써 국제적 방제협력체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236)우리나라 해양기름오염대비․대응을 위한 국가방제기본계획 은 1999년 12월 16일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년 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확
정되었다 ;이봉길,앞의 논문(주 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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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법 체계의 개관
가.환경정책기본법
1990년 8월 1일 제정(법률 제04257호)되어,2005년 5월 31일 일부개정
(법률 제7561호)된 이 법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237)되었고 환경보전
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
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
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
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한다.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동법 제2조에 천명되어 있는데,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
(EcologicalySoundandSustainableDevelopment;ESSD)238)라는 개념
에 입각하여,단순히 개발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환
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현재의 국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계승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여 이
른바 세대간의 형평 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237) http://152.99.158.22/kor/info/info_01_01.jsp (환경부/정보마당/법령),환경법의
변천과 역사(2005년 10월 30일 방문) ;최의소․조광명,『환경공학』,개정판,
청문각,2001,9쪽.
238)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1986년 『우리들의 미래(OurCommonFuture,일명 :브룬틀란
트보고서)』로 출간되어 ESSD 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http://kr.ks.yahoo.com/service/wiki_know/know_view.htmlnum=84066(2005년
11월 13일 방문).
책임원칙 을 천명하고 있다.239)
나.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
(1)자연환경보전법
1991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4492호)되어,2005년 8월 4일 일부개정
(법률 제7678호)된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
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한다.1990
년대에 들어 자연환경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보전한다 는 추세에 의하
여 제정되었고,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선언적 규정
이 많다.
(2)토양환경보전법
1995년 1월 5일 제정(법률 제4906호)되어,2005년 3월 31일 일부개정
(법률 제7459호)된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
을 누릴 수 있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토양은 오염된 공기,물 및 폐기
물 등을 매개로 하여 오염되므로,석유류,유독물의 저장시설로부터 오염
물질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복원시키기 위한 법이다.
(3)유해화학물질관리법
1990년 8월 1일 제정(법률 제4261호)되어,200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239)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부원할 책임을 지며,환경
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1999년 12월 31일 전문개정);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법률 제7292호)된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
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을 목적으로 하며,240)화학물
질의 유해성 심사,유독물 영업의 규제,취급제한 유독물의 생산․사용
등의 규제,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 유통과정 관리 등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4)대기환경보전법
1990년 8월 1일 제정(법률 제4262호)되어,2005년 3월 31일 일부개정
(법률 제7459호)된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을 목적으로
하며,연료사용량 및 자동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를 예방하는
등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 대기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다.환경보전을 위한 통합법
(1)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본의 인간의 건강 관련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の健康に
係る公害犯罪の處罰に關する法律)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법241)은 사람의 생명·신체,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에 유해한 환
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그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고,유해물질
240)htp://www.moleg.go.kr(법제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연혁(2005년 9월 30일 방문),
최의소․조광명,앞의 책,10쪽.
241)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90호로 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06094호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앞의 법제처 인터넷사이트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연혁(2005년 9월 30일 방문).
배출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별개로 형사범
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이 법의 적용대상범죄가 제한적이고
중한 범죄만을 다루고 있다면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법의 적용대상
범죄는 광범위하다.실무상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배출
시설․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242)벌
금형이 주로 부과되고 있다.243)
(2)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1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4493호)되어,2005년 3월 31일 일부개
정(법률 제7459호)된 이 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
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
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환경개선부담금제도244)는 유통․소비과정에
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개선특별회계
의 세입으로 정부의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94년 12월 22일 제정(법률 제4830호)된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
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경
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환경기술을 체계적이고
장기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이의 실용화 및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이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과 같은 기술규제 및 지원에 대한 규정,그리
242)김익기․김성언,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
구원,1993,98-99쪽.
243)1994년경 검찰의 환경범죄에 대한 전체 사건 중 구약식이 약 80.4%를 차지하고
있다 ;대검찰청,『환경사범수사편람』,1995,91쪽.
244)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해양에 배출하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에 대하여 동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02년 9월 1일부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앞의 백서(주 60),127쪽.
고,상품에 대한 환경마크제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다.
(4)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1990년 8월 1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으로 제정(법률 제4258호)
되어,2005년 3월 31일 일부개정(법률 제74282호)된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裁定)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
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 을 목적으로 한다.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그
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구제절차를 마
련245)하려는 것이다.따라서,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5)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999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06095호)되고 2005년 5월 31일 일부개
정(법률 제7573호)된246)이 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
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
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 을 목적
으로 한다.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 및 수
도권정비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 등
의 각종 영향평가제도들을 통합하였다.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입법
화한 국가는 미국으로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Environmental
PolicyAct)에서 채택되었으며,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환경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247).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3개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1993년 6월 환경영향평가법
245)최의소․조광명,앞의 책,10쪽.
246) 앞의 법제처 인터넷사이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연혁
(2005년 10월 13일 방문).
247)환경보전법(1977년 12월 31일 제정)제5조.





1990년 8월 1일 제정(법률 제4260호)되고 2005년 3월 31일 일부개정
(법률 제7459호)248)된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
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하며,폐수를 배출하
는 사업장의 규제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배출부과금제도249)의 확
대에 의한 경제적 유인,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율
적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 수단이 다양화 되고 있고,사업장
에서 배출되는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엄벌하고 있다.그리고,동법은
배출시설의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육상기인 해양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으로서는 충분치 못하다.
(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1991년 3월 8일 제정(법률 제4364호)되고 2005년 7월 29일 일부개정
(법률 제7643호)된 이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
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고,해양오염방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48) 앞의 법제처 인터넷사이트 ;수질환경보전법 연혁(2005년 9월 30일 방문).
249)배출부과금은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질환경보
전법 제41조.
(다)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992년 12월 8일 제정(법률 제4532호)되고 2003년 12월 11일 일부개
정(법률 제7002호)된 이 법은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
고,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
호와 선박에 의한 유류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7장과
55개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강제,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를 그 주요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하수도법250),수도법251),먹는 물 관리법252),지하수법253)
등의 수질오염 관련 법이 있다.
(2)폐기물관리 분야
(가)폐기물관리법
1991년 3월 8일 제정(법률 제4363호)254)되고 2005년 3월 31일 일부개
정(법률 제7459호)된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
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며,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기준과 규제를 규정
하고,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규정 하고 있다.
(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1월 5일 제정(법률 제4907호)255)되고 2005년 8월 4일 일부개
250)1966년 3월 8일 법률 제1825호 제정.
251)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939호 제정.
252)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8호 제정.
253)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99호 제정.
254) 앞의 법제처 인터넷사이트 ;폐기물관리법 연혁(2005년 9월 30일 방문).
255) 앞의 법제처 인터넷사이트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연혁(2005년 9월 28일 방문).
정(법률 제7678호)된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
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폐기물처리는 사회에 필수적인 것으
로 인식되고 있지만,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그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
어,이를 해결하려는 법이다.
(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992년 12월 8일 제정(법률 제04534호)256)되고 2001년 1월 16일 일부
개정(법률 제6361호)된 이 법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 및 그 처
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동협약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
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經由)를 규
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
력을 증진함 을 목적으로 하며,우리나라는 동협약에 1994년에 가입하여




우리나라 행정형법은 대체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법규를 두고 있고,
대다수가 행위주체를 사업주 등 법정의무자로서 신분자에 한정하고 있
다257).양벌규정에서 행위주체를 특히 사업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
우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258)라는 규정은 구성요건을 수정하고 행
256) 앞의 법제처 인터넷사이트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연
혁(2005년 9월 30일 방문).
257)이에 대해 환경범죄를 신분범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경호,앞의 책,101쪽.
258)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위주체를 확대하는 의미를 가진다.따라서,사실행위자인 종업원은 이 규
정에 의해서 비로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259)이다.그리고,
법인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됨은 물론이다.아무리 반사회적이라 하더
라도 양벌규정이 없는 한 어느 누구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그러나,환
경범죄를 모두 비신분법으로 보는 견해260)에 의하면 사업자,그 대표자,
대리인 또는 종업원도 본죄의 주체가 되므로 이들은 각 본조에 의해 처
벌되고 법인만 양벌규정과 각 본조에 의해 처벌된다.
특히 우리 환경행정형법은 사업주 한정형으로 대개 수범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장되는 수범자는 경제적 약
자인 말단종업원이다.따라서,중간관리자처럼 원래 수범자인 법인 또는
기업주가 지는 책무를 그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신의 책무로 수용한자도 수범자가 되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한다.261)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양오염방지법 등의
특징은 이른바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뿐 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처
벌하고 있다.262)양벌규정의 취지는 해당 법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雙
方)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다.263)여기서 대표자 라 함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법인의 이사와 같이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대리인 이
라 함은 상법(商法)상 지배인과 같이 법인 또는 자연인(自然人)을 대신하
여 당해 업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자를,사용인 이라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양
벌규정).
259)대법원 1980.12.9선고 80도384판결.
260)적어도 사업종사자일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박재권,환경범죄 및 교통범죄 ,
『법무연수원 연구보고』,1992,156쪽.
261)이경호,앞의 책,101쪽.
262)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자연환경보전법 제67조 ;폐기물
관리법 제62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 ;토양환
경보전법 제31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자연공원
법 제85조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263)대법원,1991.11.12.선고 91도801판결 ;대법원 1995.5.26.선고 95도230판결.
함은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의 고용관계에 기초하
여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기
타 종업원 이라 함은 사업주의 고용인이 자신의 보조자로서 사용하는 자
를 말한다.264)이 때 인격 없는 사단(社團)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상 처벌이 예정된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265)실무상으
로는 법인의 책임능력 여하보다는 구체적으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주어진다.판례는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처
벌의 성격은 흔히 법인의 행위책임이 아니라,법인의 자연인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다.266)그리고,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267)
사업자 자신이 비정상 운영행위에 일체 개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
떠한가도 문제될 수 있다.법인의 대표자나 중간관리자의 처벌은 행위책
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판례도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 자신을 처벌하는데 소극적이다.
양벌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법인
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환경범죄를 범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
는데,종업원 등의 잦은 부서이동 및 직장 변경 등으로 행위자를 특정하
여 소추하기 어렵고,268)법인의 대표자와 위반행위자는 아니지만 환경오
염행위에 실질적이며 주도적으로 관여한 회사임원,중간관리자 등에 대
해서는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다는 등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으
며,환경오염의 적극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269)현행법상 법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만이 가
264)조현권,『환경법(이론과 실무)』,법률문화원,1999,628쪽.
265)대법원 1997.1.24.선고 96도524판결.
266)장영민,환경형법의 이론상의 문제점 ,『제9회 형사정책 세미나』,한국형사정
책연구원,1993,153-154쪽.
267)대법원 1987.11.10.선고 87도1213판결 ;헌법재판소 2000.6.1.선고 99헌바73
전원재판부 결정.
268)오영근,현행 환경범죄규제법규의 문제점 ,『제9회 형사정책 세미나』,한국형
사정책연구원,1993,196쪽.
능하다.270)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행정단속
목적을 위해 정책상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와 종업원에 대
한 법인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271)
그러나,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견해에 따르면 양벌규정은 법인
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은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선박은 여러 가지 물적․인적․기술적 요소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복합물로서 선박소유자가 선박운항에 관련된 종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
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또한,오직 행정목적을 위하
여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것도 형법의 원칙상 정당
화되기 어렵다.따라서,형법상의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에 제한되며,법
적 의제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정책적인 이
유로 법인을 처벌할 경우라도 범칙금을 과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한
다.272)
나.과실범 처벌규정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형법
제14조).환경범죄는 상규적 일상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의범보다 과실범의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해양오염 관련 법에
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는데,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71조 제2항 제1호(과실로 인한 기름의 배출),동법 제73조
제2호․제5호(과실로 인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의 배출),수질환경
보전법 제57조 제5호(과실로 인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 누출․유출),등이
269)이에 반해 행위자 외에 법인의 대표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책임
원칙에 반하므로 공범론 또는 과실범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가 있다 ;이상돈․이창환,『환경법』,이진출판사,1999,325쪽.
270)법인에 대한 형벌은 자연인과 다른 형벌 종류와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예컨대,
벌금형 외에 형사절차를 통한 조업정지,공표,사회봉사명령 등을 생각해 볼 수




다.그리고,위험행위의 경우에 전통적 과실론에서는 일단 사고에 의하여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항상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결국 과실책임은 실질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으로 변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273).
3.주요국의 입법태도
가.해양환경 관련 법
주요 연안국들은 최근 발효된 MARPOL73/78부속서Ⅵ을 비롯하여,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협약274)및 런던협약 '96의정서 등 새로운 환경오
염물질 규제에 대비한 제도보완 및 대안강구 등 국제적 추세를 적극 수
용준비 중에 있다.선박 방오도료의 경우 대체물질개발과 함께 프랑스,
미국 등은 1980년대부터,일본은 1990년대부터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는 1999년부터 규제하고 있다.
선박기인 오염이 해양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은 선박오염에 관한 규제를 국내법에 수용하고 있으며,유엔해양
법협약에 따른 일반적인 선박오염 규제와 MARPOL73/78협약에서 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함께 도입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은 1972년 제정된 FederalWaterPolutionControlAct를 개편
하여 1977년 CleanWaterAct체제로 이끌어오는 한편,유류오염 사고
에 대비하여 OPA 90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275)캐나다 수산해양부는
지난 1997년에 제정된 해양법을 근거로 2002년에 캐나다 해양전략 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276)
273)이경호,『과실범의 현대적 조명과 과제』,법학박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1989,
33쪽.
274)MARPOL협약 부속서가 아닌,독립된 협약이다 ;해양경찰청,『신 규제오염물질
대응 연구』,2005,156쪽.
275)해양수산부,앞의 연구보고서(주 126),322쪽,1989년 ExxonValdez호 유류오염 사
고를 계기로 국가방제체제를 강화하고자 OPA 90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해양경
찰청,앞의 책(주 102),49쪽.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이 1979년 9월 13일 공포 시행된
이후 20년 동안 계속하여 대기오염방지법․수질오염방지법․환경소음오
염방지법․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해양환경보호법 등 환경 법률이 제정
되었다.277)1982년에 해양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연안 건설공사로
인한 해양오염,연안 석유 탐사 및 개발로 인한 해양오염,육상기인 해양
오염,선박에 의한 해양오염,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한편,중화인민공화국 방지
선박오염해역관리조례 (防止船舶汚染海域管理條例)278)를 통해 선박에 의
한 해양오염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279)
일본은 1967년 선박의 기름에 의한 해수의 오탁 방지에 관한 법률
에 뒤이어 1976년 해양오염방지법 (海洋汚染防止法)을 개정하여 해양
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および海上災害の防止
に關する法律)로 시행하고 있는데,해양오염과 해상재해 방지280)까지 포
276)우리나라의 ‘해양개발기본계획(OceanKorea21)’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이와 함께 아시아 주요국은 해양 주관부서를 설치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한국),해양어업부(인도네시아),국가해양국(중국)등을 들 수 있다.특
히 지난 2002년 ‘해양과 해양법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에서 해양문제에 있어서
통합적인 해양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양
을 가장 선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 나라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고 적시하
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앞의 백서(주 60),70쪽.
277)文伯屛,環境立法之 應當 體系 形成 ,『中國環境報』,中國社會科學院 法學硏究
所,1999,1面.
278)제1장 총칙,제2장 일반규정,제3장 선박오염방지서류와 오염방지설비,제4장 선박
의 유류작업과 유류오수의 배출,제5장 선박의 위험화물운송,제6장 선박의 기타
오수,제7장 선박쓰레기,제8장 선박을 이용한 폐기물 방출,제9장 육상과 수중의
修(造)船과 인양 및 선박해체작업,제10장 선박오염사고의 손해배상,제11장 처벌
과 장려,제12장 부칙 등 12장 56개 조문으로 구성 ;정영석,중국의 해양수산 관
련 법률체계 -해양정책 및 환경관련법-,『해사법 연구』제17권 제1호,국제해사법학
회,2005,발췌 정리.
279)그밖에,198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환경범죄에 관한 단행형법이 통
과되었고 또한,시행되었다 ;胡雲騰(후우윈텅 :중국최고법원 연구실 부주임),환
경범죄의 형사사법 ,2004,htp://www.kaccl.or.kr/international/hu.hwp(2005년 9
월 11일 방문).
280)재해 발생시 방재센터에 동경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동경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
어 방재기관의 책임자가 참석하여 재해응급대책의 실시에 필요한 심의,결정,지
시를 실시한다 ;日本海上保安廳,『東京湾排出油防除計劃』,1995,拔萃.
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선박기인 오염,해상소각 및 해상재난에 따른
선박교통의 위험방지조치 등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MARPOL
73/78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해역에 대한 규제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는 1983년 ProtectionoftheSea(preventionofPolutionfrom
Ships)Act1983(1983Act)를 제정하고 MARPOL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이 법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국 선박들이 해양에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MARPOL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건조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281)
나.해양오염방제체제
미국,일본 및 중국의 민간 해양오염방제기구로는 각각 MSRC(Marine
SpilResponseCorporation)282),해상재해방지센터 및 해양환경보호서비
스유한공사(ChinaOfshoreEnvironmentalServiceLtd;COES)283)가 있다.
MSRC는 모든 범주의 유류유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고,일본 해상재해
방지센터는 해상방재조치에 관한 업무 제공과 국제협력 추진업무를 맡고
있으며,COES는 중국 유일의 방제전문기구이다.우리나라는 사고 초기 방





Suitescomprising telephoneand computerconnections,and UHF and VHF
marine, aviation and business band radios, Various smal crafts and
shalow-watervessels;htp://www.msrc.org.(2005년 10월 29일 방문).
283)COES는 중국의 4대 석유독점 국영 그룹중 하나인 해상유전개발국영회사(China
NationalOffshoreOilCorporation;CNOOC)의 서비스부문 계열사로 지난 2003
년 11월 중국 항만 내 입출항 물동량이 많은 7개 해역에 방제기지 설치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며,현재 3개 기지 설치를 완료하였고,2007년까지 잔여 4개 기지설치
를 추진 중이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중국 전문방제기관(COES)과 MOU체결 ,
2005년 12월 15일 보도자료.
합은 미국,일본 등 외국에 비해 해양오염방제 전문인력과 방제선 등 인
력과 장비가 열악한 실정이다.284)
다.우리나라와의 차이점과 특징
우리나라 해양오염 관련 법의 관장기관이 미국,일본 등 외국과 비교
하여,환경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되
어 있다(부록 <표 6>참조).특히,해양오염방지법 제56조에 의한 선박출
입검사업무가 해양경찰청과 해역관리청(해양수산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가능토록 되어 있고,285)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내지 제52조의9
에 의한 방제조합을 정책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어 해
양오염방제 주무부서인 해양경찰청과 제도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은 해안경비대,일본은 해상보안청,중국은 교통부 해상안전국에서
해양오염방지 관련 선박검사업무와 오염방제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および海
上災害の防止に關する法律)은 해양사고에 수반되는 해양오염 및 해상화
재 등 재난적 해양사고를 한 개의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통산산업부
에서 유출유류 방제기자재의 정비사업 및 보급․계몽을 추진286)함이 특
징이다.
미국,일본 및 중국 등은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가 전문가그룹을 통
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으나,우리나라는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우리나라와 중국은 서해를 사이 두고 있으므로,중국 해역의 해
284)우리나라 방제능력은 15,000톤(해양경찰청 6,000톤,방제조합 6,600톤,기타 2,400
톤)이며,해양경찰청은 방제선 19척,유회수기 76대,오일펜스 25㎞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앞의 백서,278쪽.
285)1척의 선박 또는 1개소의 해양시설에 대하여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서의 검사․감독으로 업무의 중복수행으로 인한 업무혼란 및 민원소지가
있다 ;이영호,앞의 논문(주 3),3쪽.
286)목진용․박용욱,앞의 책(주 29),71쪽 ;海上保安廳,『油類汚染事件への準備及び對
應のための國家的な緊急計劃』,1997,拔萃.
양환경과 그 관리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해양오염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오염방지 관련 정책이나 법규의 진전사
항을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제2절 海洋汚染防止法의 內容과 改正方向
1.해양오염방지법의 연혁과 체계
가.제정경위
해양오염과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입법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
방지법(公害防止法)으로서,1971년 동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였다.그러
나,동법은 육상시설 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해양오염에 대한
규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점차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및 폐기물 배출규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9호로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은 1978년 7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이는 대체로 당시에 제정되었으나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1973년 MARPOL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OILPOL및 1969년 개정의정서에 대응하는 수준의 입법이었다.287)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은 국제협약상의 규제규범과 국내적 조성규범
이 통합된 형태를 띄고 있다.1972년 스톡홀름선언에서의 해양환경보호
를 위한 선언적인 의미를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강제성을 지닌 범세계적
국제협약으로 정착288)시켰으며,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해양환경종합대책
의 수립(법 제4조 제1항)등 해양오염 예방적 차원의 해양환경관리제도
의 보완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해역별 수질기준과 특별관리해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81년
12월 31일의 1차 개정과 MARPOL협약의 가입에 따른 동협약의 내용
일부를 수용한 1986년 12월 31일의 2차 개정,폐유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 1988년 12월 31일의 3차 개정,환경청의 환경처로의 승격에 따른
정부기구개편에 관한 1989년 12월 30일의 4차 개정,1991년의 3월 8일
MARPOL 협약 부속서Ⅱ(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필두로 법률 전반에 걸쳐 수정․보완하였으며,
1993년 6월 11일의 개정 이후 1999년 2월 8일의 개정 까지 7차의 개정을
포함하여 2001년 9월,법 제정이후 모두 13차에 걸쳐 전문개정 또는 일
부개정 하였다.이러한 개정과정을 통해 해양오염방지법에 추가된 내용
을 분석해 보면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8년 7월 31일 우리나라가 OILPOL을 수락하였으며,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31일부터 국내 발효됨에 따라 1981년에 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
내법에 수용하였다.환경청장은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해가 있거
나 있을 우려가 있는 해역 등에 대하여는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
정 289)할 수 있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양오염방지심의위원회
를 설치하였다.290)
규제대상 기름에 휘발유,경유,등유 등의 경질유를 추가하고,선박의
기름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밸러스트 배출방지장치,분리밸러스트탱
크,화물창원유세정설비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며,기름기록부․폐
기물처리기록부의 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
료로 전환291)하였다.292)
전국의 주요 항구에 입․출항하고 있는 모든 선박은 기항지에서 폐유
289)전병성,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환경법연구』제14
권,1992,81-82쪽.
290)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1호 일부개정.
291)김용진,앞의 논문,143쪽.
292)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5호 일부개정.
및 유해물질의 방류를 방지함으로써 해양의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와 황폐화되어가는 어장을 보호․육성토록 하였다.293)선박의
안전 또는 인명구조를 위한 유해액체물질의 배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유해액체물질에 관한 각종 규제조치를 이 법에 수용하였으며,
일정한 선박에는 분뇨 등 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오
염방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MARPOL협약 부속서Ⅱ의 내용을
수용하였다.294)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시행
하고,당해 해역 내의 이용 및 시설설치의 제한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
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리고,유창청소업의 허가제를 등록제
로 완화하고 방제업의 등록제를 신설하였으며,대형 유조선 또는 대량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
비를 가까운 해역에 배치하도록 하였다.295)특히,방제업무를 당시 내무
부,수산청,해운항만청 및 시․도 등에 분산되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량에 따라 분담하던 것을 내무부(현,해양수산부)산하 해양경찰청으로 일
원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296)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가 방제선의 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이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였다.297)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규제
에서 해양에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 로 규제대상을 확대하고,해양환
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을 환경보전
해역으로 정하도록 하고,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역에서의 시설의 설
293)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53호 일부개정.
294)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5호 전문개정.
295)이윤철,앞의 법학박사학위논문,149쪽.
296)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98호 일부개정.
297)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6호 일부개정.
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계
획 수립․시행 및 폐선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298)또
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체없이 해양오
염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하였다.299)법 제34조 관련 시행령으로 선
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규제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
양시설 등에 대하여 항만구역,어항구역,해양에 연접한 발전소·제철소·
조선소 및 정유소,어업면허를 받은 수면을 해양시설 등 으로 규정하므
로써 규제대상영역을 확대하였다.300)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
로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이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도록
개정하였다.301)
2.해양오염방지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가.법 체계
해양오염방지법은 8장 80개 조문과 부칙,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되
어 있으며,그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
해액체물질 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
규제,제2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등의 배출규제,제3절 선박으로
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제3장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298)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5호 일부개정.
299)임동철․정영석,앞의 책,318-319쪽.
300)2000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6707호 전문개정,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16조.
301)2001년 9월 12일 법률 제6515호 일부개정.
등 ,제4장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
규제 ,제5장 방제․청소업 등 ,제6장 해양오염방제조치 (제6장의2한
국해양오염방제조합,제6장의3해양오염영향조사),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그리고,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주요 내용
(1)법의 목적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
을 규제하고,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
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 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302)
(2)적용범위
대한민국영토에 접속되는 해역 안 및 기타 해역으로서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에 의한 영해 및 내수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해
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안에서 행하여진 해양오염(법
제3조 제1항 제1호)과 앞의 제1호에서 정한 해역 밖에서 해저광물자원개
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양오염
(법 제3조 제1항 제2호),위 제1호에서 정한 해역 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303)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법 제3조 제
302)종전에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등과 폐기
물을 규제하고,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
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오염발생원을 선박과 해양시설
으로 제한하였다(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5호 개정);해양경찰청,『해양오염
방지법』,2003,3쪽.
303)적용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에 규정한 선박으로,①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②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③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
여 설립된 출자의 과반수와 이사회의 의결권의 5분의 3이상이 대한민국국민에
속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④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위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
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
1항 제3호)304),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해양오염 등에 대하여 적용된
다.305)그러나,폐유와 폐기물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육상에서의 처리
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적용306)된다(법 제3조 제2항).이러한 규정은 국
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MARPOL73/78제4조 제1항 전단에서
이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위반행위도 금지되며,만약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의 발생장소를 불문 하고 당해 선박의 주관청의 법률에 따라 규




선박과 해양시설만으로 한정하던 것을 항만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항만구역,어항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해양에
연접한 발전소․제철소․조선소 및 정유소,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어업면허를 받은 수면 으로 하였다.
(나)오염물질
오염물질에 관하여,해양오염방지법은 앞의 제1조에서 해양에 배출
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라고 하여 MARPOL
협약의 제 부속서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한 오염물질들을 기름,유해액체물
질과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304)우리나라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 밖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
오염과 그 방지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는 선적국주의 또는 기국주의를






(가)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기준
선박으로 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배출을 규제하
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각종의 의무를 부과하는 외에,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법 제2조 제1호),유해액체물질(법 제2조 제3호)과 및 폐기물(법 제2
조 제6호)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제11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제16조 제1항).이는 법률이 정한 절대적 금지로서 법
이 정한 예외의 경우 외에 행정기관에 의한 배출허가 등은 인정되지 않
으며,위반 시에는 벌칙이 적용되며 과실범도 처벌된다(법 제71조 내지
제77조).유해액체물질은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하거나,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기름이 계속 배출되
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생기는 유해액체 물질의 배출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
다.이러한 원칙적인 배출금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308)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폐기물의 배출과 관련하여 해양오염방지법은 폐기물에
분뇨를 포함시킴으로써 배출기준이 협약의 기준과 약간 차이가 있으며,
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 폐기물의 배출은 해역에 따라 규
제하고 있다.해역의 구별309)은 부속서Ⅴ의 규정을 수용한 것이다(규칙
제33조 별표12).
(나)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 등,폐기물의 배출기준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이하 기름 등 폐
기물 이라 한다)은 해양시설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
308)화물창의 세정방법,사전처리 및 배출방법 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
25조,제26조.
309)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부터 12해리
미만의 해역을 제1해역,12해리 이상부터 25해리 미만의 해역을 제2해역,25해리
이상을 제3해역으로 구분 하여 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해양오
염방지법 16조,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득이하거나,해양시설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기름 등 폐기물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310)
(5)설비․구조기준
(가)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 기준
기관구역에서의 유성혼합물중 유분을 분리 회수하기 위한 장비로서,
선저 폐수저장장치 또는 유수분리장치,배출관장치,슬러지탱크 및 선저
폐수농도경보장치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2조(기름오염방지설비설치
기준)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장치는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고,협약의 내용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운항되고
있는 소형 선박에 대하여 총톤수의 하한을 설정하고 있다.즉,총톤수 50
톤 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
외의 선박은 선저폐수저장장치 또는 유수분리장치와 배출관 장치를 설치
하도록 의무화하였다.311)
(나)화물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 기준
화물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 기준으로는 유성물밸러스트의 배
출방지설비(밸러스트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물밸러스트 배출관장치
및 슬롭탱크장치),물밸러스트탱크 및 화물탱크의 세정설비(분리밸러스트
탱크,화물창 원유세정설비,클린밸러스트 탱크 등)및 대량의 기름오염
방지설비기준이 있으며,이러한 설비는 선박의 항해구역,총톤수,선박의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로는 유해액체물질의 등급에 따라 다르
며,A류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은 예비세정장치,배출관 장치,흘수선아래
의 배출장치,통풍세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B류 물질,C류 물질,D류
물질에 대하여도 각각 규정하고 있다.한편,세계적으로 유해액체물질의
탱크 내 잔류물과 탱크 세정수를 수용하는 육상수용시설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이 폐유를 수용하면서 유해액체물질 또는 선박배출 고형폐기물을
함께 수용 또는 처리 하고 있다.312)
(라)분뇨오염방지설비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으로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선
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11인 이상의 선박,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
승선인원 20인 이상의 어선 및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
한 승선인원 30인 이상의 군함과 경찰용 선박 이 해당되며(규칙 제39조
제1항),분뇨오염방지설비로는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장치 또는 분뇨저
장장치가 있으며,313)이 설비 외에 분뇨를 육상으로 양륙할 경우에 필요
한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방지설비의 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중간
검사,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24조).검사에 합
격한 선박에는 해양오염방지설비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25조),국
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IOPP)를 교부
받아야 한다.법 제32조(외국선박의 특례)에서는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 중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하였다.




법 제6조(기름의 해양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동법 시행규
칙 제12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비치기준)제2항 별표5(폐유저장용기 비치
기준)에 의거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 내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그 톤수에 따라 20리터 내지 200리터 크기의 폐유저장용기314)를 선박 안
에 비치하도록 되어있다.315)
(6)방제․청소업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폐기물 을 제거․수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기름 등 폐기물 을 제거하는 사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제업으로,유창청소 및 폐유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선박의 유창청소와 폐유수거를 하는 경우는 유창
청소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316)
(7)해양오염방제조치
동법 제48조(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는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의 계속되는 배출방지와 배출된 기름등 폐기물의 확산방
지 및 제거 (이하 방제 라 한다)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그
의무자는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거나 적재되어 있던 선박
314)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선박 20리터,총톤수 10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60리터,총톤수 30톤 이상 50톤 미만의 선박 100리터,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
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200리터 ;폐유저장용기는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비
치할 수 있으며,폐유저장용기는 견고한 금속성 재질 또는 플라스틱재질로서 폐
유가 새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동 용기의 표면에는 선명 및 선박번호를
기재하고 그 내용물이 폐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
12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별표 5〕폐유저장용기의 비치기준.
315)정대율,앞의 책,73쪽.
316)임동철․정영석,앞의 책,388쪽.
의 소유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317)그 업무와 관련하여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의 사용자이고,이와 같은 방제조치를 하
지 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자에게 방제조치
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 명령에는 방제조치의 기간,방제조치를 하여
야 할 해역,방제조치의 내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18)한편,동법
제52조의2내지 제52조의9에 근거한 방제조합은 1997년에 신설되었으며,
정책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어 방제
주무부서인 해양경찰청과 제도적으로 분리 운영319)되고 있으므로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8)해양오염방지관리인
유조선,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외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의 승
무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방
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320)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
야 한다(동법 제54조 및 규칙 제100조).321)
(9)단속조치
(가)출입검사․보고 등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해양시설
또는 그 사무소,폐기물해양배출업자 및 방제․청소업자의 시설,자가 처
리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
으며,당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




321)해양오염방지법 제54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교육 유효기간은 5년이다 ;
권기생,앞의 책(주 305),226쪽.
다.322)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323)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하고,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 등은 관계공무원
의 출입검사․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
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6조).
(나)해양환경감시원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
하여 해양환경감시원324)을 둘 수 있다.325)이러한 규정은 일본 법제보다
는 캐나다나 오만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오염방지관(polutionprevention
officer)제도와 비슷하다.326)
(다)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은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
58조),국제환경협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연안국의 집행권을
규정하고 있다.
(10)신고․등록 등
선박해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철작업 과정에서 기름 등 폐기물
이 배출되지 아니 하도록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
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법 제53조).폐기
물해양배출업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20조),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의 취
소 등(법 제21조)및 방제․청소업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38조),방제․
322)임동철․정영석,앞의 책,422쪽.




326)권상하,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의 기본방향 -MARPOL 협약가입을 계기로- ,
『해법회지』,Vol.8,No.1,1986,246쪽.
청소업 등록취소(법 제44조)등을 규정하고 있으며,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의 취소와 방제․청소업 등록취소
처분 또는 법 제64조(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 등)




(1)육상기인 해양오염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
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물론 육상기인 오염원을 규제하는 법률로 수질
환경보전법이 있으나,폐수의 배출규제(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동법 제24
조),공공수역 및 특정호소의 수질보전(동법 제28조 내지 제38조),토양오
염방지(동법 제45조 내지 제47조)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동법은 원래의
취지가 육상오염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 규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하며,임해기름취급업소,임
해폐수배출시설 등의 제외로 육상기인 해양오염을 규제 하는 데는 한계
가 있는 것이다.
(2)OPRC/HNS2000의 발효에 대비한 새로운 오염물질 수용 불비
HNS관련 자료의 축적미흡과 사회적 관심부족 등으로 HNS의 규제
에 대한 연구개발은 시작단계로 여겨진다.이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위한





해양오염부하량의 증가로 해양환경이 급속하게 훼손되고 있으나,맑
고 깨끗한 해양에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국민욕구가 증대하고 있어,해
역이용협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해역이용협의 실적은 공유수면상의
공작물 설치가 대부분이며,대규모 항만이 입지해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에서는 주로 준설토 투기에 대한 협의요청이 많았고,해안의 특성에 따
라 협의유형에서 차이가 있다.한편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하여 인천(옹진
군),충남(태안군·당진군)에서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바다모래 및
규사채취 관련 해역이용협의에 대하여 요청건수의 85%이상을 조건부 동
의의견으로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해역이용협의제도는 미비점이
많고,실질적으로는 행정규칙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그리고,해역이용협의 없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례
가 있으나,이에 대한 사전규제방법이 미흡하고,협의의견 충족여부를 사
후 관리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329)
(4)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활동 저조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정책적 자문에 응
하기 위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
한 해양오염영향조사위원회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대책을 심의하기 위
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를 두고 있으며,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는 활동실적이 전혀 없어 폐지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으며(규제개혁 과
제),해양오염영향조사위원회 및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도 그 활동
실적이 미미하다.330)
(5)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오염원인자에게 부과근거 부재
329)우리나라 해역이용협의 요청건수는 연간 총1,200～1,500건이다 ;해양수산부,앞
의 자료(주 8),31쪽.
330)해양수산부,앞 의 자료(주 8),34쪽.
해양환경부문의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2001년 9월 해양오염
방지법 개정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신설하여 폐기물 해양배출업자
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
름등 배출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수산발전기금에 편입하
고,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은 해양오염방지법
상 특별회계 또는 기금이 없어 어업인지원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에 편
입하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사업331)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기름등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선박 및 해
양시설 등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 어업권과 같은 직접 피해는 보상하고 있으나 해양환경 피
해보상 및 복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한책임을 담보하는 것은 오염원
인자 책임원칙에 위배되어 그 비용부담을 오염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
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한편,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적 요건(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담비율·요건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332)
(6)해양오염 대비·대응 긴급계획 수립근거 부재
OPRC 협약은 협약당사국으로 하여금 유류오염사고를 대비한 국가긴급
계획 (NationalContingency plan forPreparednessand Responseto
OilPolutionincidents)을 수립토록 요구하고 있고,우리나라는 1999년
11월에 가입하였다.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긴급계
획수립을 명시하고 동시행규칙에서는 취약해역별 방제대책 수립을 규정
하고 있다.2000년 1월 기름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 방제기본계획
을 수립하였으나 국내법에 명시적 근거 조항이 없으며,해양오염방제대
331)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332)(구)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분담금의 비율 등)은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포
괄위임 입법금지원칙 에 위배 ;헌법재판소,1999.1.28.선고 97헌가8판결.
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동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국가긴
급계획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타 법령에 의한 계획 간의 관계 설정이 곤
란(재난관리계획과 관계정립 필요)하다.333)우리나라 국가방제기본계획은
기름위주의 방제체제이며,해양경찰청이나 방제조합에서 보유한 장비들
도 대부분 기름유출사고를 대비한 장비들이다.334)그리고,HNS의 유출
사고에 대비,미국 등 선진국의 HNS사고대응 입법을 참고하여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특히,우리나라 연안에 HNS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미국 911사태 이후 해상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 그 문제점이다.
(7)해양시설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효과적 지도․감독 곤란
1999년 해양시설등록제도의 폐지 이후,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 현
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통제가 곤란한 바,해
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 관련 관리체제구축에 어려움이 있다.해양
시설로부터 유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법령상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해양시설
의 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8)소형 선박의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 미비
법 제6조(기름의 해양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동법 시행규
칙 제12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비치기준)제2항 별표5(폐유저장용기 비치
기준)에는 총톤수 5톤 이상 선박 내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폐
유저장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 되어 있으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선내에 폐유저장용기 비치 의무가 없으므로 취약시간을 틈타 선




를 비치하지 않음으로써,고의적 기름배출 등 해양오염의 발생이 예측․
우려되는 사각지대이다.
(9)폐기물 해양배출시 벌칙규정의 충돌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적용범위)및 시행령 제2조의 2(항만)에 의거
기름 등 폐기물 의 배출금지장소는 어촌․어항법336)제2조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어항구역이 포함된다.그러나,법 제16조(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의 배출금지)및 제74조(벌칙)에는 과실로 인하여 폐기물을 배출 한 경
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
고,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제6호(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동법 제60조(벌칙)에는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
하도록 되어 있는 바,폐기물의 해상 배출 과 어항구역 배출 이라는
같은 해양오염행위를 두고 해양오염방지법과 어촌·어항법의 벌칙이 서로
달라 법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10)해양경찰청․방제조합의 방제제도적 분리 운영
씨 프린스 사고 이후,해상에서 발생되는 해양오염 감시 단속과 방제
조치 등 현장집행업무 총괄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였다.337)그러나,
방제주무기관인 해양경찰청은 방제조합에 대해 지도․감독권이 없어 해
양오염방제제도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11)선박출입검사기관의 다원화로 중복검사 초래
해양오염방지법 제56조(출입검사․보고 등)에 의하면 선박 및 해양시
설 등에 대하여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이 출입검사를 수행하도록 되
336)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8호(어항법 전문개정),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1호
(어촌·어항법 제정).
337)해양수산부,앞의 백서(주 30),193쪽.
어 있다.선박출입검사기관의 다원화로 중복으로 출입검사를 수행함으로
써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12)폐유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충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 기름이라 함은 석유사업법
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고 되어 있다.한편,폐기물관리법338)제2
조(용어의 정의)제1호에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
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라고 하여 폐유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폐유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법규상 서로 달라,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그 사례로,선박 연료유의 알루미늄,규소 등 혼합성분이 국제규격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선박엔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선박폐
유처리업체에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달라 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
해 환경부의 답변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따라서,연
료유가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아 배출되는 시점부터 폐유339)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으며,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회신340)하였다.한편,폐유처리업체는 폐유에 대한
법률의 착오341)로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상기 연료유를 계속적으
338)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 전문개정,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 개정.
339)여기서 폐유 는 폐기물 로 분류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340)질의(2005.6.7),회신(2005.6.11);환경부,일반민원(질의응답),제139376호.
341)형법 제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으나 관세범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그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
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한다.그러나,징역형에 처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이경호,관세법과 형사체계의 구조 ,『해양환경․안전학회지』제10호,1999,
157쪽.
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상품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관계당국은 관세법342)
위반으로 입건하였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 또는 폐물의 수집운반(폐유 및
지정 폐기물은 제외)에 한하여 수거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선박에서 발
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와 개념을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 및 선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플라스틱과 폐유도 지정
폐기물에 속하는지 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기름,유해액체
물질 및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나,폐기물관리법과 같이 지
정폐기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따라서,선박발생 폐기물의 경우 해
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 의한 해양배출,제27조 방제․청소업자에 인도,
제45조 자가처리시설에서의 처리 및 제26조 저장시설의 운영자에게 인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 해당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회신343)하였다.
나.개정 방향
해양오염방지법은 주로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규제
에 치중하여 여타 장소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가 미흡하
다.344)따라서,앞으로의 법 개정은 선박기인 오염방지로부터 깨끗한 바
닷물과 해양의 자원 자체가 주체가 되고 해양생태계를 살리는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342)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관세법은 제193조에 과실로 제189조 내지 제192조의 죄를 범한 자도 벌한다
고 규정하여 관세법 중 죄질이 경미한 일부범죄에 대하여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포괄
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 관세법은 제193조를 삭제하고 제188조 제2항과 제3항의
경미한 위반사범에 대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고의범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이경호,위의 논문,156쪽.
343)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지법 질의․회신,2004,48쪽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질의
회신,질의(2000년 6월 26일),답변(2000년 7월 4일).
344)해양수산부,앞의 자료(주 8),7쪽.
자료의 생산·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오염물질의 총량규제와
연근해의 해양환경 수질조사,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시 이를 수
거·처리하는 제도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의 전
면개정이 필요하다.
육상기인 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해 임해기름취급업소,임해폐수배출시
설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해양오염을 규제 할 필요가 있고,해양환
경 피해보상 및 복원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보완을 통해 협의의견의 충족여부를 사후 관
리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활동과 실적이 미미한 해양오염방제
대책위원회345),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346),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347)
를 폐지하고 종합적 해양관리를 위한 실무적 위원회가 필요하다.
OPRC/HNS2000의 발효에 대비,국내법의 수용준비가 필요하고,국가
방제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HNS사고대응을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해양시설로부터 유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해양시설의 등록제도의 도입과 소형 선박으로부
터의 해양오염의 예방을 위해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폐유저장
용기 비치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폐기물의 해상 배출 과 어항
구역 배출 이라는 같은 해양오염행위를 두고 해양오염방지법과 어촌·어
항법 의 벌칙이 법규상 충돌하고 있으므로,벌칙을 보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또한,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정의)기름(폐유)의 정의와 폐기물관리
법 제2조(용어의 정의)폐기물의 정의를 보완하여 입법상 충돌을 보완해
야 한다.또한,해양오염방지법 제56조에 근거한 선박출입검사를 민원인





제3절 海洋環境管理法(안)의 內容과 妥當性
1.해양환경관리입법의 의의
현행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및 제거 중심에서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 생
태계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입법 마련에 그 의의
가 있다.
정부는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을 (가칭)해양환경관
리법 (이하 해양환경관리법(안)이라 한다)으로 법 제명을 변경,전면개
정348)하고자 하는 입법방침을 정하고,그 개정안을 2005년 1월 1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입법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1년 3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정부에서 법 초안을 작성하였으며,이
과정에서 2회(2002년 2월,2003년 4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지방해양수
산청 및 유관 업·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 하였다.2004년 9월 17일 해양
오염방지법 개정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8월 30일부터 9월 21
일까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시·도 포함)와 소속 기
관 등의 협의를 실시하였다.입법예고 이후,2005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
까지 쟁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재협의와 국무조정실의 조정신청을 거쳐
2005년 6월 24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생산·관
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349)하고,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특
별관리해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와
연근해의 해양환경상황 및 오염원의 조사,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 유
입시 이를 수거·처리하거나 오염 우심해역에 대한 해양환경모니터링 등





해양환경관리법(안)은 전문 120조350),부칙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제
1장 총칙,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제3장 오염물질의 관리,제4장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제5장 해양환경관리업 등,제6장 해양환경
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제7장 해역이용협의,제8장 해양관리공
단,제9장 보칙,제10장 벌칙 그리고,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안 제1조 내지 제6조)으로서 법의 목적,정의(해양환경,
해양오염,기름,유해액체물질 등,폐기물,유해 방오도료,해양 잔류성
오염물질,선박,유조선,해양시설,선저폐수,항만관리청,해역관리청),
적용범위,국가 등의 책무(제4조),해양환경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
의 촉진(제5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제6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해양의 보전관리 (안 제7조 내지 제16조)로서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측정망(제8조),해양환경정보망(제9조),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방법(제11조),분석능력인증서의 취소
(제12조),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3조),특별관리해역내의 오
염물질의 총량규제 실시 등의 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제14조),환경관
리해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제15조),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
시 이를 수거·처리하거나 오염 우심해역에 대한 해양환경모니터링 등 오
염원의 조사·측량을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제16조)를 마
련하였다.
제3장은 오염물질의 관리 (안 제17조 내지 제34조)로서 제1절 오염
물질의 배출관리 에서는 폐기물의 해역배출(제18조),해역관리청의 폐기
물 관리 등을,제2절은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관리 로,선박에서의 해
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 등,밸러스트수 또는 기름의 적재제한(제21
350)해양환경관리법 입법예고(시안)에서는 150조문이었으나,2005년 6월 24일 해양수산
부 주최 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안)『(가칭)해양환경관리법』공청회자료 에서
120조문으로 변경되었다.
조),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소각351)등,포장유해물질의 운송,기름기록
부,유해액체물질기록부,폐기물기록부 등 선박에서의 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제24조),선박에서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등을,제3절 해양
시설에서의 오염물질 관리 에서는 해양시설의 등록,해양시설에서의 기
름·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관리 및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등을,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에서는 선박 등에서의 오염물
질의 수거·처리(제29조),자가처리시설,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제31조)
을,제5절 해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의 관리 에서는 해양 잔류성 유
기오염물질의 조사(제32조),해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사용제한 요청,
환경친화적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안 제35조 내지 제45조)로서 각
종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임시항행검사),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교부,협약증서의 교부 등,검사대상선박의 항행 등,검사 등의 대
행,부적합선박에 대한 조치,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유효기간,재검사,
외국선박에 대한 특례,항만국통제(제44조)및 오염방지관리인(제45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해양환경관리업 (안 제46조 내지 제51조)으로서 폐기물해양
배출업,방제업,유창청소업,해양폐기물수거업,오니준설업 등을 해양환
경관리업으로 규정(제46조)하고,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제47
조),등록의 취소,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제49조),처리명령 등,폐기물
위탁자등의 의무 (제51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안 제52조 내지 제
70조)으로서,제1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부담
금의 강제징수,부담금의 사용,제2절 해양환경관리위원회 등 에서는 해
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제56조),제3
절 해양오염영향조사 에서는 해양오염영향조사(제57조),해양오염영향조
351)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르면,선박․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통상적인
운용에 수반되는 행위는 본 정의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양경찰청,앞의 책(주
179),37쪽.
사 비용,해양오염영향조사 분야 및 항목,주민의 의견수렴(제60조),조사
기관의 결격사유,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
사기관의 업무계속을,제4절 해양오염방제 에서는 해양오염 대비·대응
국가긴급계획의 수립(제64조),대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오염물질이 배출될 우
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자재·약제의 비치 등,방제선등의 배치 및 행
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제70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은 해역이용협의 (안 제71조 내지 제79조)로서 해역이용협의 신
청 및 판정기준,해역이용협의요청서,해역이용협의요청서의 작성(제74
조),해역이용협의요청서 작성대행자의 등록,해역이용협의요청서 작성대
행자의 등록취소 등(제76조),해역이용협의서의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등
(제77조),해역이용협의 업무의 사후관리(제78조)및 협의요청서의 재검
토를 규정하고 있다.
제8장은 해양관리공단 (안 제80조 내지 제96조)으로서 해양관리공단
의 설립 등과 임원의 결격사유(제88조),이사회(제89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출자 및 차입 등(제91조),채권의 발행,예산과 결산 등,잉
여금의 처리 및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및 업무의 지도·감독(제9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장은 보칙 (안 제97조 내지 제111조)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조(제99
조),출입검사·보고 등(제100조),해양환경감시원(제101조),정선·검색·나
포·입출항금지 등(제102조),국고보조 등,해양오염방지설비 및 자재·액제
의 형식승인 등(제104조),국제협약의 우선적용,행정처분의 기준,청문,
관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수수료,권한의 위임·위탁 및 비밀누설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장은 벌칙 (안 제112조 내지 제120조)으로서 양벌규정,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과태료,과태
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 (안 제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시행일,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
치,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에 대한 경과조치,성능시
험 및 성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해역이용협의요청
서의 작성 및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다른
법률의 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352)
3.해양환경관리법(안)의 내용과 특성
가.주요 내용
(1)해양환경관리 기본원칙 및 용어의 정의 정립(안 제1조 내지 제6조)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해양오염과 그 훼손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
고,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국민은 쾌적한 해양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
지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한다.그
리고,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
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주변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양환
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양환경 과학기
술 개발 및 해양환경산업의 발전 촉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오
염방지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등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또는 해양환경훼손
을 야기한 자는 오염·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해양오염
또는 해양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53).
352)해양수산부,앞의 자료(주 8),63-112쪽 부분 인용.
353)유사 입법례로,환경 개선비용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배출부과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대기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이다 ;해양수산부,앞의 자료(주 8),20쪽.
해양환경에 대한 정의를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질,해양저질 및 해양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포함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 로 정의 하고 해양오염
에 대한 정의를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된 물질이나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것
354)으로 명확히 정의하였다.또한,선박에 부유식 또는 고정식 시추선
과 플랫폼 을,해역관리청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을,해양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추
가하였다.
(2)해양에서의 오염물질 통합관리(안 제17조 내지 제34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해양 잔류성 오염물질,폐기물 및
광재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기름 등 폐기물 을 오염물
질355)로 통합하고,해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고 장기간 지속하여 급·만성 독성 및 발암성을 야기하는 해양환경
과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356),유해 방오도료(선박·해양시설 등에 생물체의 부착을 제
한·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료 중 유기주석 성분 등 독성이 강한 화
합물을 포함하여 해양환경 및 인간의 건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해양수
산부령이 정하는 것),선박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배출규제)등 국제협
약의 발효에 의한 새로운 오염물질 수용하였다.
(3)해양환경 및 해양환경정보망 관리기준(안 제7조 내지 제16조)
354)해양환경 과 해양오염 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제1항
제4호와 GESAMP의 정의.
355)새로운 국제협약의 발효에 따른 새로운 오염물질이 출현할 때마다 그 규제를 위
하여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입법수요를 줄이기 위해 개별물질을 총괄하는 오염물
질의 용어를 정의하고 구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앞의 자료(주 8),21쪽.
356)스톡홀름협약(POPs)의 정의를 기초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위의 자료,21쪽.
지속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해양 수질의 조사정점,조사매질,
조사항목의 확대를 통한 종합적 해양환경측정망 기반구축 및 지속적 확
대·보강으로 종합적 해양환경측정망 체제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유해화
학물질인 다이옥신,PCBs,유기염소계 농약 등과 같은 POPs357)와 TBT
등 환경호르몬 오염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국제환경 협약의 발
효에 대응하고 있다.
(4)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QA/QC)(안 제10조 내지 제11조)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생산·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학교,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양
환경 측정·분석능력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
료의 발표 및 유포를 방지하고 생산 자료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해양환경자료의 분석능력 인증표시를 위한 인증신청절차,
발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정도관
리 유사입법례로는 환경부의 환경기술 지원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  및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에 관한 고시 에서 정도관리
명문화와,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 관리기준 과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이 있다.그리고,해양환경 측정·분석 기관 지정 유
사사례로는,환경부의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358)과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359)과 산업자원부의
국가표준기준법시행령에 의한 국가 교정기관 지정제도 가 있다.
(5)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시기 등의 명문화(안 제13조 내지 제14조)
357)해양생태계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내분비계 장애물질 등과 같은 화
학물질에 의한 오염은 점차 복잡화․다양화하고 있으며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
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명, 유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집행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
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해양환경보
전종합계획도 수립시기(매5년)를 명문화하고,해양환경관리에 필요한 관
계부처 합동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해양환
경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6)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안 제15조)
환경관리해역의 관리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양
환경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
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환경개선조치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당해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며,환경관리해역별 세부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소속직원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사업 관
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시 이를
수거·처리하거나 오염 우심해역에 대한 해양환경모니터링 등 오염원의
조사·측량을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360)하였다.
(7)해양환경관리업(안 제46조 내지 제51조)
연근해 해역에 침적된 각종 해양폐기물 또는 오니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적법한 해양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해양환경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해양폐기물수거업은 해양에 부
유하거나 침적된 각종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를 갖추고 이를 수거하는 사업으로,오니준설업은 해저에 퇴적된 침적오
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하
고,폐기물해양배출업,방제․청소업,해양폐기물수거업 및 오니준설업을
해양환경관리업으로 통·폐합하여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 등 법률적 규정
사항의 통합적용을 추진한다.
360)해양수산부,앞의 자료(주 8),28쪽
(8)해역이용협의(안 제71조 내지 제77조)
(가)해역이용협의제도의 필수 요건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 매립허가의 다른 법률의 의제
조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회피·누락·생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
로,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나)협의의견 판정기준 및 검토항목의 명문화
해역이용협의의견의 판정기준 및 검토항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
고,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
여 해역이용협의의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다)해역이용협의대상의 유형화
바다모래,토석 및 규사채취,해양구조물 설치 등 해양공간의 이용·
개발,해양광물자원의 이용·개발 등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역이용협의요청서를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써 해
양환경 보전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단순점용과 같이 해양환경에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절
차로 대체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을 경감토록 개선하였다.
(라)해역이용협의의 이행강제력 제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한 해역이용협의가 해
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생태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초래할 위
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당해 행정기관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이용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시행을 중
지시키거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조치에 부응하고 해양환경에 관
한 주요 정책 또는 계획,해양환경 보전대책,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양
오염방제대책 등 해양환경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
였다.새로 신설하려는 해양환경관리위원회는 위원장(해양수산부장관)1
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36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10)해양환경개선부담금(안 제52조 내지 제54조)
기금 편입 부담금을 해양오염에 따른 영향조사·해양환경복원사업 및
각종 해양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필요시 오염원인자의 불명 또는 확인
이 되더라도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오염방제 등 사후처리 비용을 기금
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해양 관련 사업 중 기름 등의 해양 배
362)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해역이용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의 조정결과에 따라 기 수렴된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개정법률(안)에 반영예
정이다 ;해양수산부,앞의 자료(주 8),33쪽.
363)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는 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법에 의하여 구성
되는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로,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12의 규정에 의
하여 구성된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안)부칙 제5조 .
출업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일정 규모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 오염원인자책임
원칙에 따라 해양환경피해보상 및 복원비용을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해양배출부담금,
생태협력보전금,해양심층수 용수로 등 다양한 부담금제도를 개발하고,
그 기금의 사용용처는 해양환경 복원,폐기물배출해역 모니터링 등의 각
종 해양환경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364)
(11)해양오염 대비·대응 국가긴급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64조)
해양오염 대비·대응 국가긴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이 계획의
수립주기는 타 계획과 같이 매 5년 마다 수립하고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해양오염 대비·대응에 관한 책임 있는 당국의 지
정 등 방제체제,방제장비 확보,방제요원 교육·훈련 등 기름오염사고 대
비에 관한 사항,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오염제거조치에 관한 사항을 국가
긴급계획에 명시한다.그리고,정부조직법상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
제에 관한 집행사무 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이 계획을 수립,유
사시 현장을 통제하게 하였으며,OPRC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에
서의 오염사고 대비·대응 및 국제협력 과 향후 발효예정인 OPRC/HNS
2000등을 포함한 해양오염대비 국가긴급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
찰청과 상호 협의하여 수립토록365)하였다.
(12)해양관리공단의 설립(안 제80조 내지 제96조)
방제조합을 (가칭)해양관리공단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전국적인 조
직과 인력 및 전문장비를 보유한 방제조합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여 정
364)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해양환경분야 특별회계(기금)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고 있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05년 7월 29일 법률 7639호,시행일 2006년 1월 1일).
365)해양수산부,앞의 자료(주 8),38쪽
부의 해양환경정책의 추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개편하고,기름오염방제 외에 각종 해양환경사업
수행 기능 부여,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임대 근거 마련,민법상 재
단법인 규정을 준용 및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구로 하여,자율성을 부여하
였다.
(13)해양환경개선사업의 민간위탁(안 제110조)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예
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근거 미비로 효율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
움이 있었다.또한,오염물질수거시설의 설치기준이 없어 오염물질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이에 폐기물 수거,오염해역 준설 등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능력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수거에 따른 항만 내 저장시설의 관리에 있어 저장시설의 설치기
준을 법으로 정하여 해양수거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였다.
(14)특별사법경찰권 부여(안 부칙 12조)
해양환경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수산부,시⋅도 및 시⋅군⋅구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366)
나.해양환경관리법(안)의 특성
(1)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의 배출방지 및 제거 중심에서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 생태계보전
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로 법의 목적을 변경하였다.그리고,해
양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과 모래채취,매립⋅간척 등 각종
366)해양환경 관련 범죄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해양환경 업무수행 공무원
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규제개혁 과제);이경호,앞의 책(주 4),38쪽.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수단이 미흡하여 해양환경의 훼손이 가
속되고 있는 현행 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정,해양환경보전시책
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환경관리법(안)은 해양환경의 보
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및 해양오염
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2)오염물질의 추가와 유사조항 통합
해양오염방지법상 기름 등 폐기물을 오염물질로 통합367)하고,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의
배출규제를 각각 장 또는 절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여
오염물질 개념을 도입하였다.추가한 물질은 해양 잔류성 유기오염물
질368),유해 방오도료,369)선박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등)이다.
(3)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등의 신설
해양오염과 그 훼손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
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안 제4조),다른 환경관련 법률에
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370)을 명시하였다.
367)해양수산부,앞의 자료(주 8),21쪽
368)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고 장기간 지속하여 급·만성 독성 및 발암성을
야기하는 해양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
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안)제2조 제9호.
369)선박·해양시설 등에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료 중 유
기주석 성분 등 독성이 강한 화합물을 포함하여 해양환경 및 인간의 건강을 저해
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안)제2조 제
10호.
370)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훼손․오염을 야기한 자가
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해양환경의 훼손․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안)제6조.
해양환경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생산⋅관리를 위해
자료의 품질관리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10조).
해양에 부유하거나 침적된 해양폐기물 또는 수중침적 오니를 수거⋅
처리할 수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업(해양에 부유하거나 침적된 각종 쓰레
기 등 폐기물의 수거),오니처리업(해저에 퇴적된 침적오니의 수거)등
해양폐기물처리업의 설립 근거(안 제46조)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안 제55
조)하고,유류오염대비⋅대응을 위한 국가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64조).
모래채취,매립·간척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따른 갈등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하여 종전의 형식적 사전 환경성 검토만 하던 해역이용협의를 활
성화하고371),이의 사후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 환경평가제도를 도입
(안 제71조)하고,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개편하여 해양환경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종합적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
80조)하는 한편,해양환경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372)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4.해양환경관리법(안)의 입법론적 타당성 검토
가.입법의 필요성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주로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규제
와 방제 로 되어 있어 해양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과 모래
채취,매립⋅간척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수단이 미흡
371)①해역이용협의제도의 필수 요건화,②협의의견 판정기준 및 검토항목의 명문화,
③해역이용협의대상의 유형화,④해역이용협의의 이행강제력 제고,⑤해역이용협
의의 사후관리체계 개선 ;해양수산부,앞의 자료(주 8),32-33쪽.
372)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제2항 ;사법경찰관(수사관,경무관,총경,경감,경위 등)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고,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해상범죄수사 실무』,1991,31-32쪽.
하여 해양환경의 훼손이 가속되고 있다.이에 해양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해양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
는 규정 및 해양의 난개발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실질적인 해양환경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373)그리고,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해양시설로부터의 기
름 등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핵심으로 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오염방
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정책여건변화를 수용374)하여 왔다.현행 우리나라
해양오염 관련 법은 해양오염방지법(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
규제와 방제)과 수질환경보전법(배출시설 등 육상기인해양오염 중점규제)
등,분야별 개별법으로 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관리가
미흡하였다.이에 선박기인 해양오염방지로부터 깨끗한 해양환경이 주체
가 되고 해양생태계를 살리는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제도의 정체성확립
이 필요한 것이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의 발표 및 유포를 방지하고,생산자료의 통
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QA/QC)를 통해 정
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생산·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산업발달로 인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새로운 오염물질
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방제조합을 해양
환경에 대한 전문 관리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해양에 배출된 기름의 방
제 외에 각종 해양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해역이용협의제도를 발전시켜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갈등을 조정
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에 대
한 종합적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즉,주로 선박
과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에 치중하여 여타 장소로부터
373)해양수산부,앞의 자료(주 8),7쪽.
374)1999년 연안관리법 및 습지보전법의 제정,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공유수면관리
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 등 해양환경보전 및 오염저감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앞의 백서(주 60),139쪽.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장치가 미흡하므로 장소에 관계없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감시 및 관리수단 확충이
필요하다.
과학 및 산업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출연하고 있으나 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체계상 이를 신속하게 반영할 제도 수단이 미비하여 개
개의 물질별 규제를 오염물질 로 통합 규정하고,새로운 오염물질의 종
류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양환경에 대한 행정 및 공공사업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이를 수행
할 민간 전문기관의 부재로 사업확대에 애로가 있으므로 방제조합을 (가
칭)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육상 및 해양기인오염의 예방과
단속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분
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375)부여할 필요가 있다.이상과 같
이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 생태계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
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만의 독특한 해양환경관리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나.입법론적 타당성 검토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규제와 방제를 중점내용으로 하는
현행 해양오염방지법과는 달리,해양환경관리법(안)은 해양환경개선 및
해양 생태계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역이용협의제도 미비,해양환경보
전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활동 저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오염원
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부재 및 해양오염 대비·대응 국가긴급계
획 수립근거 부재 등의 문제점은 해양환경관리법(안)에서 해소되었으나,
선박출입검사 대상선박의 불명확성,해양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
개선필요,OPRC/HNS2000등 협약에 의한 새로운 오염물질 수용 불
비376)와 폐기물해양배출시 법규상 충돌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375)특별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제197조.
376)OPRC/HNS의정서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동(同)의정서의 비준 및 국내법․제
도마련(각 정부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하여 국내법 및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
현행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및 제거 중심에서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
생태계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로 법의 목적을 변경하고 오
염물질의 유사조항 통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오염원인자 책
임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타당하다.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QA/QC)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의 생산·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의 발
표 및 유포를 방지하고 생산 자료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양
질의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해양환경자료의 질 관리에 필요
한 분석능력 인증 제도를 도입함은 해양환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관리해역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하고,연근해의
해양환경상황 및 오염원의 조사,환경관리해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환
경관리해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제15조),환경관리해역별 세부시행계
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소속직원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사업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육상기인 오염물
질의 해양 유입시 이를 수거·처리하거나 오염 우심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 오염원의 조사·측량을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한 것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그리고,선
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소각규제가 추가되고,현행 여러 장에 분산되어 있
던 오염물질기록부(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기록부,폐기물기록부)를 일
목요연하게 통합하고,국제협약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해양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과 유해 방오도료 등에 대해 규정한 것은 국제해양환경질서에
부응한 타당한 조치이다.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 (제20조)규정에 부가하여,
와 HNS전담관리기구 설치)하고,해상과 육상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등 HNS대비․대응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양경찰청,앞의
책(주 102),69쪽.
소형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 의무
선박을 확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 및 임
시항행검사),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교부,협약증서의 교부 등,검사대
상선박의 항행 등,검사 등의 대행,부적합선박에 대한 조치,해양오염방
지증서 등의 유효기간,재검사,외국선박에 대한 특례,항만국통제,오염
방지관리인을 규정한 것은 선박안전법 제16조377)에서 규정한 선박과 인
명안전에 관한 항만국통제와 차별화한 규정으로 타당한 입법이다.
해양오염방지법의 폐기물해양배출업,방제업,유창청소업과 해양환경관
리법(안)에서의 해양폐기물수거업,오니준설업을 통합하여 해양환경관리
업으로 명확히 규정하므로써 방제업,유창청소업과 유사한 항만운송사업
법378)에 의한 항만하역,검수 등 항만용역 관련 사업 등과 차별화하였다.
연근해 해역에 침적된 각종 해양폐기물 또는 오니를 수거·처리할 수 있
는 업체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적법한 해양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해
양환경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해양폐기물수거업은 해양
에 부유하거나 침적된 각종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수거하는 사업으로,오니준설업은 해저에 퇴적된 침
적오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하고,폐기물해양배출업,유창청소업,방제업,해양폐기물수거업 및 오니
준설업을 해양환경관리업으로 통·폐합하여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 등 법
률적 규정사항의 통합적용을 추진함은 해양폐기물처리업의 설립 근거 마
련을 위해 타당하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해양환경관리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해양오염
방제 등의 내용을 규정하며,특히,제4절 해양오염방제에서는 해양오염
대비·대응 국가긴급계획의 수립,대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
고,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
는 경우의 조치 등,자재·약제의 비치 등,방제선등의 배치 등을 규정하
377)항만국통제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1997년 12월 17일 법률 제5470호 개정.
378)1963년 9월 16일 법률 제1404호 제정,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7호 개정.
고 있다.우리나라는 1999년 11월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나 국가방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법 조항이
없으며,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되었
으나 국가긴급계획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재난관리법379)에 의한 재난관리
계획과 관계 설정이 곤란하다.OPRC 협약에 의하여 해양오염 대비·대
응 국가긴급계획 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은 타당하다.
활동실적이 미미한 세 개의 위원회380)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통합
하였다.이는 정부의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조치에 부응하고
해양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 또는 계획,해양환경 보전대책,해양오염영향
조사 및 해양오염방제대책 등 해양환경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타당한 조치이다.
해역이용협의 신청 및 판정기준,해역이용협의요청서,해역이용협의요
청서의 작성,해역이용협의요청서 작성대행자의 등록,해역이용협의요청
서 작성대행자의 등록취소 등,해역이용협의서의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등,해역이용협의 업무의 사후관리,협의요청서의 재검토를 규정하고 있
고,해역이용협의제도의 필수 요건화,협의의견 판정기준 및 검토항목의
명문화,해역이용협의대상의 유형화 등 해역이용에 따른 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형식적 사전 환경성 검토만 하던 해역이용협의를
활성화하고,이의 사후영향평가를 위하여 해역이용 환경 평가제도의 도
입은 타당하다.
방제조합을 (가칭)해양관리공단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전국적인 조
직과 인력 및 전문장비를 보유한 방제조합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기로
함은 해양오염방제 주무기관과 함께 재난적 오염사고에 효율적 대비 대
응을 위함이다.또한,유류오염 방제중심의 사업범위를 종합적인 해양환
379)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체제를 확립,재난의 예방 ·수습 및 긴급구조구난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95년 7월 18일 법률 4950호.
380)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동법 제52조 ;해양오염영향조
사위원회,동법 제51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경 관리업무로 확대 추진을 통하여 전문적·지속적·체계적 해양환경관리
수행이 가능하고,업무효율성 제고 및 기 축적된 방제분야의 전문지식,
경험,인력 및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적절한 조치이다.또한,해양오염사고
는 이동성 및 확산성 등의 특성 때문에 발생된 한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
고 인접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형 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국
제적인 협력과 국제방제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
요하다.
선박출입검사381)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필요자료 등을 제출받아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검사를 시행하도록 공고382)하였다.공고안의
내용은 해양오염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을시 선박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당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바,여기서 상당한 의심 의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 문제점이다.검사대상 선박 등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검사자의 주관
적 관점에서 볼 수 밖에 없고 그 대상이 한정적이다.만약,그 대상 선박
등을 찾지 못하여,출입검사를 통한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지 않는
다면,해양오염사고 발생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제10장 벌칙에서는 양벌규정,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벌칙적
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과태료,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폐기물의 해역 배출행위에 대하여 어촌․어항법과 충돌하고 있어,
벌칙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양환경관리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수사권 발동과 이를
통한 사전 예방적 해양오염방지 기능의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
381)2005년 6월 24일 해양수산부 공청회 자료(주 8)98-99쪽의 해양환경관리법(안)제9
장 보칙 제100조(출입검사·보고 등)에서,선박출입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10월 4일 정부에서 선박출입검사 등에 대한 일부 법률 개정공고를 하였다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5-230호.
382)앞의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5-230호.
제5장 海洋環境管理法(案)의 立法論的 補完點과 代案
제1절 立法論的 補完點의 槪觀
1.해양환경관리법(안)이 나아갈 방향
가.법의 정체성 확립
세계는 지금 OPRC/HNS2000채택383)등 새로운 국제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이러한 세계의
해양환경을 규율하는 국제협약과,자국의 해양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고 국익을 우선시 하는 국내법은 그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
를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에서 발생하는 대
형 해양오염사고 추세에 비추어 볼 때,국내 연안의 해양환경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특히,EEZ까지 확대된 관할해역은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고,해안선 마다 어장․양식장이 밀집되어 수산자원 공급원
으로서의 중요한 역할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각종 레저․스포츠 및
관광 등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그 이용도가 확대되고 있어 해양환경보호
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이에 해양환경관리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떠나 입법론적 대안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최
소화 시키기 위한 해양오염방지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따
라서,해양오염 예방활동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해
양오염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할 것이고,앞에서 살펴 본 재난적
383)2000년 3월 15일 채택,2005년 10월 현재 미발효 ;해양수산부,앞의 연구보고서
(주 184),243쪽.
오염사고가 또 다시 발생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해양오염 관련 법
도 단속과 규제 위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입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이에 깨끗한 바닷물 자체가 주체가 되고 해양생
태계를 살리는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제도의 정체성확립이 필요한 것이
다.앞으로 국내 연안 및 주변해역의 해상교통량과 오염사고 발생추세를
감안해 볼 때 종합적인 해양환경의 관리와 아울러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입법,오염사고 방제 대응을 위한 입법,해양환경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입법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환경입법은 그 사안의 성질상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모두 법률로 규
정하기에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적지 않다.따라서,이들 전문적인 사항
은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에서 제외시켜 위임입법 등의 행정입법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환경입
법의 목적을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호 및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관장하고 있으므로 법률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이를 분야별 개별법으로 세분화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384)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본법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385)이 있으나,해양환
경정책에 대한 독립된 기본법이 없다.환경정책기본법의 일반적인 해양
환경과 선박․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 부분386)은 독립된 기본법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앞으로 해양환경관리법(안)을 해양환경에 관한 기본
384)이영호,앞의 논문(주 3),2쪽.
385)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
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
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1990년 8월 1일 제정,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61호 개정.
386)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설정·고시),동법 제13조(국가환경
종합계획의 내용)제4항(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법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즉,해양오염의 사후관리적․규제적 정책
과 함께 종합적․예방적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해양환경정책의 추
진강화가 시급하다 즉,해양을 육상환경의 일부로서가 아닌 독자적인 영
역으로 삼아,해양중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양환경관리전략을 강화
하여야 하므로 해양환경관리법(안)을 모법으로 하고,선박기인해양오염의




의 설정,환경보전해역에서의 행위제한,해양환경측정망 등 해양환경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그리고,해양수산부가 법령‧정책 총괄
업무를 주관하고,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해역 관리차원에서 연안해역의 환
경보전과 모래사장․암벽에서의 해안방제를 관장하게 하는 등 해양환경
관리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다.또한,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으로
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안)제2조에 다음과 같이
기본이념 을 신설한다.
해양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지속적인 보전을 통한 친 해양환경의 조성
을 통해 인간과 해양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해양환경을 보
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해양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해양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해양 및 해안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오염 없는 우리해양과 풍요로운 어장을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 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가칭)선박기인해양오염방지법에는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
한 각종 국제협약을 수용하여,국제기준에 상응한 선박설비의 검사와 선
박출입검사를 규정한다.따라서,MARPOL부속서Ⅵ 등의 새로운 규제오
염물질 관련 협약을 수용,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HNS․TBT․밸
러스트 유해미생물․기름․폐기물(폐유를 포함한다)등의 오염물질 해양
배출행위 를 종합적으로 규제한다.
(가칭)폐기물해양배출관리법에는 런던협약 96의정서 를 수용하여,폐
기물해양배출규제,폐기물해양배출평가,폐기물해양배출부담금,폐기물해
양배출위탁처리 및 폐기물운반선등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된 법률로
개편,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육․해상 발생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하
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문제점
(1)선박출입검사 대상선박 선정 애로
앞의 장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바와 같이,입법의 불명확성이 문제점
이다.해양환경관리법 제100조(출입검사․보고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2005년 10월 4일의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5-230호에 의하면,상당한 의심이 가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을 출입검사 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상당한 의심이 가는 선박이 불명확
하여 출입검사 대상선박을 선정하는데 애로가 예상 된다.
(2)해양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지도․감독권
해양환경관리법(안)제95조(업무의 지도․감독)에 해양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387)해양오염방제 주무부서인 해양경찰
청388)은 해양관리공단의 방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다.현행 방제
조합과 해양경찰청이 방제제도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 처럼,(가칭)
해양관리공단과 분리 운영이 예상되므로,해양오염방지와 방제의 일관성
387)현행 법에서도 방제조합을 정책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해양오염
방지법 제52조의2내지 제52조의9.
388)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
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두며,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조직법 제43조 제3항.
결여가 예상된다.
(3) 폐유 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법규상 충돌
제4장에서 살펴 본 해양오염방지법의 문제점과 같이,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제3호를 살펴보면 기름이라 함은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고 되어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
의 폐기물은 폐유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폐유에 대한 용
어의 정의가 법규상 충돌하여,이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4)HNS등 신 규제오염물질 관련 법령의 정비
HNS의 종류는 HNS협약 대상 물질인 기름(MARPOL부속서Ⅰ),유
해액체물질(MARPOL 부속서Ⅱ/IBC Code389),포장 형태의 위험한 물
질․물건․제품(IMDG Code390),액화가스(IGCCode391),인화점60°C이
하의 산적으로 운송되는 액체물질,BCCode392)부속서 B의 화학적 위험
성을 가진 산적고체물질로서 포장형태로 운송될 경우,IMDG Code의 적
용을 받는 물질 및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위험물을 제외한 HNS를 산적
운송한 후의 잔류물을 포함,약 6000여 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년 수
백개씩 개정되고 있다.393)
일본의 HNS대응체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기름유출사고 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최근 일본해난방지협회가 주관이 되어 위
389)IBC Code;InternationalCodefortheConstruction and EquipmentofShips




391)IGC Code;InternationalCodefortheConstruction and EquipmentofShips
carryingLiquefiedGasesinBulk(국제 산적 액화가스운송선 구조․설비규칙).
392)BCCode;CodeofSafePracticeforSolidBulkCargoes(산적 고체화물운송규칙).
393)해양경찰청,앞의 책(주 198),31쪽.
험물의 해상누출시 사고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행
하여 HNS환경영향정보 조사,HNS해상누출사고의 전형 모델(model)
화 조사,HNS물리․화학적 특성 조사,HNS표준 방제기법 조사,HNS
해상유출사고대응 D/B정보 등을 개발하고 있다.394)
우리나라의 연도별 해상에서 운송되는 HNS의 물동량은 1995년도 약
2억 4천만톤에서 2000년도에는 약 3억 9천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00년도 전체 화물운송량 약 7억톤 중 55.5%를 차지하였다.앞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1993년 프론티어 익스프레
스호 사고 등 2건의 HNS유출사고가 가 발생하였다.395)HNS는 해양오
염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기름,유해액체물질을 포함하여 포장위험물,산적
고체위험물,산적액체위험물 등 6,000여종의 유해물질 관련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을 대비한 비상계획의 구축이 필요하다.396)이는 가스 발생으로
인한 화재,폭발,질식사고,독성으로 인한 중독사고 및 수질오염 및 부
식사고 등을 일으키는 관리대상 물질이며,대량 유출사고의 발생시에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한 국가 재난적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
이 있으나,HNS피해보상 관련 협약397)의 국내수용이 없다.또한,선진
연안국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는 선박 밸러스트수의 규제에 대해서도 국
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2.해양환경관리법(안)의 보완방안과 대안
가.선박출입검사제도 보완
선박출입검사는 선박안전법 제16조(협약규정의 적용)398)의 항만국통제
394)日本海難防止協會,危險物質海上運送時 事故對應策 硏究報告書 ,弟二卷,2003,1
面 ;同協會,『危險物質海上運送時 事故對應 Manual』,2003,拔萃 ;同協會,危險




에서의 검사와 차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선박에 대한 검사의 목적
과 내용을 감안하였을 때,항만국통제에서의 검사는 협약상 국제기준에
따른 선박․인명의 안전유지에 중점을 두고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기검
사 등을 실시하고,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폐유의 불법적 해양배출방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검사로 차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리
고,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모든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출입검사의 범위를 상당한 의심선박 을 모든 선박 으로 명확
히 보완하여야 한다.
나.해양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지도․감독권 보완
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내지 제52조의9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
합은 정책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다.그러나,해양오염방제
주무부서인 해양경찰청과 방제조합이 제도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해
양오염방지와 방제의 일관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해양환
경관리법 제95조(업무의 지도․감독)를 살펴보면 해양관리공단의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전대로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과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해양오염방지와 방제업무의 통합관리를
위해 동 공단의 방제업무의 지도․감독권을 해양오염방제 주무기관인 해
양경찰청이 맡도록 함이 타당하므로,방제업무의 지도․감독권의 입법화
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따라서,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방제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이므로,해양수산부장관은 동 공단에 대한 방
제업무의 지도․감독권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도록 명확히 법에 규
정한다.
398)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9호 제정,1966년 12월 9일 법률 제
1845호 개정.
다.폐유에 대한 용어의 정의 개선
해양환경관리법(안)제2조(정의)제3호와 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름이라 함은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이하
유성혼합물 이라 한다)및 폐유를 말한다 라고 하여 기름의 정의에 폐
유가 포함된다.한편,폐기물관리법399)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에는 폐
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
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라고 하여 폐유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폐유에 대한 용
어의 정의가 법상 서로 달라,400)민원인이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질의
하는 등의 민원이 빈발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통일된 용어의 정의를 유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해양환경관리법(안)제2조(정의)제3호에서 규정
한 기름이라 함은 석유대체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
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를 기름이라 함은 석유대체
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
유하는 유성혼합물을 말한다 로 변경하고,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
출되었을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기름⋅유해액체물질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제외한다)또는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
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폐유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
한다 로 변경하여 용어의 정의를 통일시킨다.
라.신(新)해양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1)국내법 수용의 기본방향
지금 세계는 2002년 11월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고 발생에 따라 해
양오염사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OPRC/HNS2000의 채택
399)1999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 전문개정,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 개정.
400)해양오염방지법 제2조(기름)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폐기물)로 정의.
등 유독‧유해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1992년 지속 가
능한 발전에 관한 리우선언 이후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연안국의 의무와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며,육상기인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
한 범지구적 실천계획 (GlobalProgram ofActionfortheProtectionof
theMarineEnvironmentfrom Land-basedActivities;GPA)을 채택하
였다.401)선박 대기오염물질,밸러스트수의 유해 미생물,방오도료 등에
대한 규제협약402)채택 등 국제적 규제의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속에서 환경문제
에 대한 세계적 노력 또한,활발히 진행될 것이 예상되므로,국내법 수용의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측면의 규정,하드웨어적 측면의 규정,항법을 규정하는 해사행
정법규는 고도의 국제적 통일성을 요하며 이들 협약은 헌법적 차원이나
법체계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 등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협약의 핵심 내용과 협약에서 국내에 위임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에 한
하여 국내 입법하고 나머지의 규정은 국제협약의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
하여 인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국제적 최저 기준을 충족하되 재량권을 부여하는 국제협약은 국내법에
국제협약의 내용을 입법하되 재량권의 부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제도의 적합하게 변경하여 수용하고,민사법 관
련 국제 협약은 국제적 통일성을 요하나 이들 협약은 헌법적 차원이나
401)1995년 11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정부간 회의에서 108개국 정부와 유
럽 연합은 육상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환경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
하기 위해 GPA을 선언하였다.GPA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각 국가의
의무를 권장함으로서 육상기인 활동에 의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주
요 목적이며 하수,해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방사성 물질,중금속(TBT포
함),기름,영양염,퇴적물 이동,쓰레기 등의 오염의 심각성과 영향,서식지 변형
과 파괴를 포함한 물리적 변형 등이 해양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규명하였다
;http://mera.kordi.re.kr/gy/gy_11_01.htm(한국해양연구원,위해성 연구,광양만
환경오염관리 모델연구 ,2005년 10월 30일 방문).
402)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규칙(MARPOL73/78부속서 Ⅵ,1997년 9월 채택,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사용규제협약(AFS협약 ;2001년 10월 5일 채택);해양경찰청,앞의 책(주
52),266-267쪽.
법체계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내
법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가능한 범위에서 해양수산부가 관
할하는 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국제협약의 잦은 개폐(改廢)에 대한 방안으로는,새로운 협약을 비준할
경우 가능한 한 국제협약 우선 적용원칙을 규정하도록 하여 해양오염방
지법 등 국내입법의 미비상황을 보완한다.403)
(2)유해․유독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수용
IMO MEPC에서 HNS오염사고에 대한 의제 채택,매뉴얼 및 가이드
북 문서초안,HNS오염 사고에 대한 긴급계획,위험성평가 등의 해양오
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우리나라에서도 해양경찰
청을 중심으로 OPRC/HNS관련 연구를 위한 팀을 구성하였다.404)2000
년 3월 15일 OPRC/HNS2000의 채택으로,동협약의 비준에 필요한 사
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하고,HNS유출사고대비 국가긴급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동협약의 발효시 국내수용을 위한 법안,유해․유독물질
검색프로그램,관리기구의 운영방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다.405)따라서,해양오염방제 대응을 위한 입법으로서 HNS유출사고 대
응에 대한 규정을 입법화하고,민간차원의 해양오염방제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1996년 5월 3일 채택된 유해․유독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에 대한 국제협약 406)(InternationalConventiononLiabilityand
403)해양수산부,앞의 책(주 186),223쪽.
404)권기생,위험 및 유해물질 흡착재의 개발과 실용 -HNSGelPack흡착재의 성
능평가에 관한 연구 -『월간 海技』5월호,2005,37쪽.
405)OPRC/HNS의정서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HNS관련 국가 및 지역 긴급계획
수립(책임있는 소관부서,오염사고 접수,전달 관련 책임있는 연락창구 및 관계당
국 등 관련기관의 조직관계를 포함한 국가긴급계획의 수립,관계기관별 임무분담,
사고대응 절차와 방법,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방제계획수립)등 HNS대비․대응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양경찰청,앞의 책(주 102),70쪽.
406)총 제6장,제54조항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허용범위
는 1992년 CLC 협약 개정의정서와 동일하며,유해․유독물질의 해상운송 중 발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1996(HNS) ; HNS
Convention1996;이하 HNSConvention1996 이라 한다)은 1996년 5월
채택되었다.이는 위험유해물질을 수반하는 선박사고로부터 야기된 손실
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보상을 확실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407)
유류,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유독물질,산적액체 화학품,산적액화가
스,산적고체위험물 등의 해상운송사고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선박소유
자에 의한 배상과 화주들이 조성한 유해․유독물질기금에 의한 2단계의
보상체제로 대형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히 보상을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동협약의 비준으로 사고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가 증가함으로써 선주부담이 증가하고 기금부담에 따
른 하주의 재정적 부담도 증가될 것이므로 가능하면 협약의 비준을 늦출
필요가 있다.408)한국선주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유해․유독물질의 운송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큰 업체들의 반응은 우리나라에서 HNS
Convention1996에 가입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조
류에 따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관련업계의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약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입을 수 있는 부정
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 협약의 이행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3)선박 밸러스트수 오염대응을 위한 국내 법령의 정비 방향
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기술수준
을 고려하고 선박,조선소,선원 등 관련자들의 충분히 고려한 법령이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법의 형태는 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을 반영
생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앞의 연구보고서
(주 184),187-188쪽.
407)John Ostergaard,InternationalArrangements and IMO Activities for Marine
PolutionPreparednessandResponseincludingOtherLatestShip-BasedPolutionlssues
,『International Symposium on Oil Spil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IncheonKorea,KCG․KMPRC․KOSMEE,2005,p.80.
408)해양수산부,앞의 책(주 186),194쪽.
한 별도의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을 검토할 필
요가 있으며,해양오염방지법의 다양한 규제물질을 고려할 때,가능한 별
도의 정책적 대응업무와 집행 부서를 포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만큼
별도의 관계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409)국내법 수용과 밸러스트수 감시를 위한 관리시
스템구축은 국제적 규제동향을 분석함과 아울러,이에 신속하고 합리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현행 이를 규제 중인 미국,호주,유럽연합 및 캐나
다 등 주요 연안국의 밸러스트수 관련 법과 관리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海洋汚染管理에 관한 補完方案
1.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입법론적 대안
해양오염방지는 예방이 최우선이다.지금 우리에게는 신 해양질서에 대
응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이에 상응한 해양영토 및 경
제영역 확보,해양경영에 대한 국가전략,자원관리기술정보 및 연안역 관
리체계 등에 대한 동태적 해양 대응전략이 필요하고,이에 대한 범국민
적 해양교육과 연구 및 홍보가 시급하다.410)
1995년 씨 프린스호 사고,제1유일호 사고 등 유조선에 의한 대형 오염
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자,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유조선 안전항로를 설정
하여 준수하도록 규정하고,유조선의 운항사항을 보고 및 기록·유지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다.그 동안의 해양오염 감시활동은 오염물질 불법배출
이나 관계규정 위반 등 위법사항 적발․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409)해양경찰청,앞의 연구보고서(주 274),212-213쪽.
410)이경호,앞의 책(주 55),20쪽
오염행위는 감시자의 눈을 피해 잠재되고 오히려 증가되어 왔으므로 해
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이 요구된다.최근 계도중심의 예방활동으로 전
환하면서 고의와 부주의에 의한 오염행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이에 행정관행을 바꾸고,사고발생 위험요소를 분석,사전 계
도함으로써 해양오염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해양오염의 예방강화를 위
한 입법론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가.해양환경 모범선박 및 모범해양시설 인증제도 신설
1997년 7월부터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으로 지정하여,선주․선원이 능동적으로
해양환경보전에 솔선수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
다.411)이에 해양환경 모범선박 및 모범해양시설에 대해 선주․선원 또
는 해양시설 설치자가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자긍심의 고취와 해양오염의
예방강화를 위해 기존 모범선박제도를 모범선박인증제도 (가칭)및 모
범 해양시설 인증제도 (가칭)를 입법화한다.아울러,모범선박(해양시설)
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해양오염방지의식이 모든 선박에
확산되도록 입법화한다.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
는 선박출입검사를 선박종류에 따라 년 1～4회에 걸쳐 불시에 실시하는 것
을 2년에 1회로 검사주기와 횟수를 대폭 줄이면서,모범선박이 원하는 날짜
와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선박운항에 편의를 제공 하고,경미한 위반사
항은 과태료를 경감 조치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폐유반납제도 보완과 폐유저장용기 비치 의무의 확대
411)총톤수 400톤 이상으로 선령 20년 미만의 내국적 선박 및 나용선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으로 선령 15년 미만의 내국적 선박 및 나용선,지정 전 3
년 이내에 출입검사를 2회 이상 받고 해양오염방지의무를 준수하여 벌금이나 과태
료처분(2회 이상)을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신청에 의해 적격여부 심사 후 해양경
찰청에서 지정한다.2004년 12월 현재 전국 119척이 지정되어 있다 ;해양경찰청,
앞의 백서(주 9),259쪽.
제2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2004년도 해양오염사고 발생율은 100톤 미만
의 소형 어선의 오염사고가 11%나 증가하였다.이러한 소형 선박으로부
터의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 의무 선박을 확대하여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선박안전법 제1조의2에 의하면 적용제외 선
박으로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해양오염방지법상의 폐유저장용기 비치 기준제
외 선박을 선박안전법상의 적용제외 선박의 기준(총톤수 2톤 미만)과 형
평에 맞추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즉,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 선박을 5
톤 이상의 선박 에서 2톤 이상의 선박 으로 폐유저장용기비치 적용 선
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그리고,선박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선박에 면세연료유 및 윤활유를 공급시,선박으로부
터 기름 공(空)용기와 선박 발생 폐유를 반납 받도록 한다.즉,폐유반
납제도로서 노 폐유,노 기름 (선박폐유의 반납이 없으면,기름공급이
없다)의 원칙412)으로 폐유의 적법처리를 유도하는 조치이다.아울러,어
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폐유를 수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선박의 정박 및 출어․조업일수 등을 감안,
최근 최소한 3개월 이내 선박발생 폐유의 반납 실적이 있는 선박에 한하
여 면세유를 공급하되,폐유를 반납 받은 사업자는 해역관리청에 보고토
록 해양환경관리법(안)제100조(출입검사․보고)를 보완하고,총톤수 5
톤 이상의 선박 을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으로 폐유저장용기 비치기
준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여,개정안 제20조(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규
정을 보완한다.
다.오염물질 특성을 고려한 해양오염 예방방안
새로운 오염물질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오염 예방방안이 법에
마련되어야 한다.413)최근 선박 발라스트수,선박 대기오염물질,TBT방
412)이영호,앞의 논문,5-6쪽.
413)이문진 외,앞의 책,2-47쪽.
오도료 사용규제 등의 협약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상응한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와 검사방법을 특성별,종류별로 세분화하여,해양환경관리법
(안)제3장 오염물질의 관리 제32조 내지 제34조(해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사용제한 요청,환경친화적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등
의 새로운 오염물질의 규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
라.육상기인 오염의 예방을 위한 규제대상 확대
유엔해양법협약 등 일반 국제관행과 같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뿐만
아니라 육상기인 오염,해양투기에 의한 오염,심해저활동으로 인한 오염
등에 대한 해양오염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규제대상영역을 확대 할 필
요가 있다.특히,해양시설을 제외한 기름을 저장․사용하는 임해공장,
산업시설 등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하여,해양시설을 제외한 기름을 저
장․사용하는 임해공장,산업시설 등 육상기인 오염원을 포함한다 414)라
는 내용으로 법의 규제대상 시설을 보완하여 육상기인 해양오염사고를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입법론적 대안
가.HNS유출사고 대비․대응 규정의 입법화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에 가입하였으나 국가방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법 조항이 없었으
나,다행히 금번 해양환경관리법(안)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따라서,
HNS의 해상물동량 증가와 유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국가 재난적 사고
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해양환경관리법(안)제64조 해양오염 대비·대응
국가긴급계획의 수립  규정415)의 제1항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
414)이영호,앞의 논문,8쪽.
415)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기름오염대비․대응 국가긴급계획의 수립)제1항 :해양경
하는 바에 따라 기름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예방 및 긴급방제를 위해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를 보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름 및 HNS등416)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예방 및 긴급방제를 위
하여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
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HNS의 위험성 평가,
HNS의 유출 대비,방제훈련실시417)및 해상으로 오염된 화학물질에 대
한 방제 및 평가 등에 대해 소관 업무의 한계와 책임기관을 명확히 입법
화한다.
나.민간차원의 방제협력체제 근거 마련
대형 해양오염사고는 인접국가에도 피해와 영향을 미치므로,대형 오
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
다.개정안 제6장 제4절의 해양오염방제 를 보완하여,민간 방제기구인
해양관리공단의 주도로 NOWPAP추진에 따른 민간차원의 국제 방제협
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4조 제3항을 신설하여 해양관리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과 협의하여
민간차원의 국제 방제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이 규정에 의한 국제
방제협력협정의 체결은 제55조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로 보완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비․대응한다.
3.통합적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입법론적 대안
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름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예방 및 긴
급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앞의 자료(주 8),86쪽.
416)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기름오염대비․대응 국가긴급계획의 수립)제1항의 기름
등 에 HNS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417)자체방제훈련,해역별 HNS방제실행계획 연습과 지역의 오염사고 대응능력향상
을 위한 민관 합동방제훈련,긴급방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해양경찰청,앞의 책(주 102),64쪽
해양오염의 방지와 방제는 업무집행상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으므로,향후 이러한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일 것이다.418)




으로 복잡화․다원화 되어 있다.따라서,해양오염 규제 내용별 관장기관
과 그 업무도 부록의 <표 5>,<표 6>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다.특히,
해양환경관리업무가 중복되어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선박에 대한
검사도 항만국통제,선박출입검사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양환경관리업무에 관한 정부조직을 체계화하
여 종합적으로 해양환경을 관리하고,해양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그러므로,해양환경관리법(안)제100조의 출입검사․보
고 에서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출입검사는 신속한 해상기동성과
약 200여명의 해양환경감시원을 기 확보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으로 일원
화하고,USCG 등 선진국 방제기관과 같은 국가방제체제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안)제95조의 해양관리공단업무의 지도·감독권
에서의 방제업무의 지도·감독권을 해양오염방제 주무기관인 해양경찰청
으로 규정하는 등,해양오염방지․방제업무의 통합적 해양환경관리로 행
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보완함이 타당하다.
418)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와 방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환경부(환경정책),해양수
산부(해양환경정책),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제),지방자치단체(해안방제)로 다원화
되어 있으나,미국,일본 및 중국에서는 각각 해안경비대(USCG),해상보안청(JCG)
및 해상안전국이 정부의 교통 관련 부처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검사,항만국통제 및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업무가 같은 기관 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외국의 해상치안 기관』,-21C 해상보안청-,
-미국 해안경비대-,2005,참고 ;주요국의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관리 업무 중
해양오염방제업무를 살펴보면 미국(USCG),일본(해상보안청),영국(HMCG)에서 담
당하고 있다 ;조동오․목진용,앞의 정책보고서,87쪽.
제3절 效率的 規制에 관한 補完點과 代案
1.현행법상의 규제방법과 특성
가.현행 규제유형과 성격
(1)해양환경 규제에 관한 법의 특성
종래의 전통적 범죄론에서 출발한 견해로서 환경형법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환경의 위험에 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 한다.419)전통적으로 환경범죄에 대한 형법적 규제로
서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은 사람의 생명․건강이며,애당초 환경보호 그
자체에 형법이 관여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는 입장420)을 지켜왔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은 행정적 규제와 행정제재수단의 활용,경제적 유도
등으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환경침해행위에 따른 피해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다(피해의 광범위성).한편,가해자나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
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명확하여 그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가해
주체와 피해주체의 특정 곤란성),침해행위의 상규성으로 말미암아 고
의․과실이 불분명하여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경계에 있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며(고의와 과실의 불분명성),흔히 가해자의 사회적․경
제적 지위가 피해자에 비해 월등하고 관계정보 또는 자료를 독점하고 있
다(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성).421)환경침해행위의 이러한 특수성
으로 말미암아 환경범죄를 다루는 환경형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형법이
419)ArminKaufmann,『TatbestandmäßigkeitundVerursachunginContergan-
Verfahren』,jz,1971,s.576.
420)Hassemer,『Symbolisches Strafrecht und Rechtsguterschutz』,NStZ,1989,
s.558;平野龍一,『刑法の機能的考察』,有斐閣,1984,82~136面.
421)이동기,환경범죄의 유형과 규제방안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법원사,1997,
1016-1017쪽 ;장영민,앞의 논문(주 266),125-126쪽.
론으로 해결이 잘 안되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호법익,인과관계,
고의․과실,법인의 형사책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환경과 관련하여 형법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주
로 행정법적인 통제를 보충하는 측면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기여하기
위한 행정법 보강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가장 고전적인 법체제로서 개별
적인 환경 행정법에 환경범죄의 내용을 분산시켜 규정하고 각 법의 말미
에 벌칙의 장(章)을 두는 입법형식으로 프랑스,미국,캐나다 등의 국가
가 이러한 입법형식을 따르고 있다.이러한 유형의 환경형법은 행정종속
성422)을 가지면서 형식적으로는 행정명령의 강행이라는 모습을 띠게 된
다.즉,비교적 환경침해의 초기단계에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침
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행정종속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한 기준으
로 범죄성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며,수질,대기,토양 등 각 환경재의
특수성을 구성요건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반면에 사소한 행정
명령 위반에 대하여도 형벌권이 발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벌성이 확
장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행정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
므로 환경범죄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로 인식되어 환경침해 행위의 범죄
성을 제고시킬 수 없으며,행정종속성 내지 행정행위의 유효 또는 무효
에 따라 가벌성 여부가 결정되므로 형법 독자적 입장에서 범죄성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환경형법의 규정이 단일한 법형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분산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거나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423)
우리나라 해양환경 규제에 관한 법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못하
422)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에 정한 처벌
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관련법상의 위반죄
가 성립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형사재판에서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 1992.8.18.선고
90도1709판결 ;대법원 1996.7.12.선고 96도1237판결.
423)박기석,『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법학박사학위논문,한양대
학교,1996,18쪽.
다.독일의 경우 환경침해행위는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로 구분하여
환경범죄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전에서 형벌로 규율하고424)질서위반행
위는 각 단행 행정법률의 말미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질서위반금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환경침해의 행위유형은 보호법익에 따라 정형화·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함이 필요하다.규제의 경중(輕重)425)은 보호법익과 침해
행위의 양질에 따라 다양화·개별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원칙적으로 해
양환경법규위반행위 중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
해서는 형벌을,후자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를 부과하는 이원적 체계가 바
람직하다.이러한 체계가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의 구분과도 일치하고
규제체계의 명확화·단순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규정의 위치와 관련
하여 현재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행정규제들을 집적하여 하나의 장으
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형벌은 집적하여 벌칙의 장에서 규
정하는데 비해 행정규제는 특별히 분산시켜 놓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해당 법규위반의 규제와 관련된 절차,집행방법 등에 관하여도 규제가
독립적으로 규정된 장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양범죄처
벌의 절차가 행정종속성의 특성상 주어지는 사법절차와의 차이점을 분명
히 하고 그 집행절차나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426)
(2)해양환경사범의 규제유형
424)독일형법상 환경에 대한 범죄행위 ;Starftaten gegen dieUmwelt28,Artiker
324-330.
425)형법 제50조(형의 경중)형의 경중은 동법 제41조(형의 종류 :사형,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과료,몰수)기재의 순서에 의한다.단,무기
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重)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長期)가 유기징
역의 장기를 초과 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
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앞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
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다.이는 동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과실로 인하여 기름을 배출한 과실범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한 과실범에 비해 형벌이
비교적 무겁다.해양환경범죄 조사실무에서 고의와 부주의를 구별해 내
는 것은 상당한 조사기술을 필요로 하며 어려운 업무이다.왜냐하면 대
부분의 환경범죄 행위자들은 본인의 행위가 부주의에 의한 기름배출 또
는 누출 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기소(起訴)유지를 위해서는 증거확보
가 필수 요소이므로 수사기관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
한 증거 수집에 주력하여야 한다.그러나,어떠한 환경오염행위를 할 때
행위자가 범죄 실행 전에 본인의 행위가 범법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는 것은 고의범이라 할 수 있다.
고의범427)의 처벌사례로는 어선 00호(총톤수 748톤,00선적)는 2005
년 1월 28일 부산 감천항내에서 정박 중에 선박 내에서 발생한 선저폐수
를 자체 비치한 유수분리기 또는 정부에 등록된 방제청소업체를 이용,
적법 처리하여야 함에도,선박발생 폐유 등 오염물질을 야음을 틈타 본
선 선저폐수 밸브를 개방하여 해양에 불법 배출하여 해양을 오염시킨 사
실을 행위자 추적조사에 의해 적발하였다.428)이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71조 제1항429)규정에 의거 행위자인 본선 기관장
427)엄격고의설(diestrengeVorsatztheorie)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행위가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며,특히 확신범(Überzeugungstäter)또는 상습범에 대하여는
법률배반적인 기본태도로 인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고의범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한편,제한적 고의설(eingeschränkte
Vorsatztheorie)은 고의설의 형사정책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구성요소이지만,고의의 구성요소가 되는 위법성의 인식은 반드시 현실
적․심리적 인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가벌성으로 족하다고 설명한다 ;
이재상,『형법총론』,제5판,박영사,2003,322쪽.
428)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436(2005.1.31)호,행위자불명 오염사고 적발보고 .
429)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제1항.
과 법인의 대표자(선주)를 각 300만원의 벌금 이 가해졌다.이러한 고의
적이고 상습적으로 폐유를 해양에 배출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 수질
환경보전법의 최고 벌금형430)보다 가볍다.다른 일반 범죄와 같이 구성
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지적 요소로서 이들에 대한 인용이 필요하다.
문제는 환경범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상규성으로 인하여 범죄행위
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일반적 고의의
내용에는 행위의 주체,행위의 객체,방법,구성요건적 결과 및 행위정황
등이 포함된다.신분범(예컨대,선박소유자,선장,해양시설 설치자)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이에 반해,환경범죄의 단
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중심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조 제1항은 구체
적 위험범이므로 행위주체,행위객체,행위정황 및 기타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 외에,결과 내지 구체적 위험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어
야 한다.즉,오염물질 배출이라는 행위사실과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해양환경범죄의 경
우에는 그 피해 대상이 주로,사람이 아닌 해양이며,장기간에 걸쳐 이루
어지고 결과발생의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
므로 미필적 고의의 형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한편,인과
관계의 인식이 고의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다만 인과관계(因果關係)
의 인식의 정도는 모든 결과발생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대체적으로 그 본질적인 점을 인식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431)
430)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
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
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
록 되어있으나 해양오염방지법의 기름오염 행위자에 대한 최고 형벌은 5년 이
하의 징역 에 불과하다 ;수질환경보전법 제75조(벌칙),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제
1항 및 동법 제71조 제1항.
431)오영근,『형법총론』,박영사,2002,204쪽.
(나)과실범(過失犯)의 처벌
과실범에 있어서 위법성의 문제432),즉 주의의무와 위법성과의 관련
에 대해서는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여 과실이론이 책임론만의 좁은 범위
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동시에 위법성의 이론 그 자체에 근본적인 반성
이 가하여지게 되었다.이리하여 과실을 범죄체계에 있어서 전체적·통일
적으로 파악하고 구성요건·위법·책임의 각 단계에 걸쳐서 이론적으로 재
검토하자는 것이 오늘날 과실이론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제
시되었다.객관적으로 요청된 주의의무,다시 말하면 사회생활상 요구되
는 필요한 주의를 준수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객관적
주의에 위반한 법익침해 내지 위험행위만이 불법이다.433)해양오염방지
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해양에서 선박으
로부터 과실로 기름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다.고의범의 경우 동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최고 벌칙과 비교해 보
면,과실범의 형벌이 징역은 2년,벌금은 2천만원이 적다.환경범죄는 상
규적 일상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의범보다 과실범의 형
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처벌한다(형법 제14조).434)여기서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
만함으로 인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부주의로 인하여 인식
432)종래의 과실이론에 의하면 과실을 책임의 단계에서 비로소 문제시 하고
결과 가치의 관점에 의하여서만 불법의 판단을 하였으나 사회실정의 변화에 동
반하여 목적적 행위론의 등장과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불법의 판단에 작용하게
되었고 주관적 위법요소의 발견,행위반가치론․사회적상당성의 이론 등에 의
하여 과실을 불법의 영역에서도 다루게 되었다.이리하여 불법의 문제로 볼것
인가 하는 까다로운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이제는 과실범이 독자적인
범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과실의 불법과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
제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이리하여 과실의 논쟁은 주의의무의 본질 내지
체계적인 지위와 관련하여 오늘날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경호,『해상
교통과 법적책임』,한국해양대학교 부설 국제해양문제연구소,2002,71쪽.
433)이경호,앞의 법학박사학위논문,32쪽.
434)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14조.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435)또,과실범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
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
반함으로써,고의 없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과실의 종
류로는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의 두 종류가 있으며,436)두 과실
의 형법적 효과는 같다.437)따라서,이러한 원칙에 따라 과실범을 처벌하
게 되므로,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벌칙)규정에 법리적인 문제는 없으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의 처벌은 범칙금으로 개선하는 등 향후,입법
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실범의 처벌사례로는 유조선 00호(총톤수 50톤,00선적)기관장은
2005년 4월 18일 부산 영도 굴항에서 슬러지 및 선저폐수를 다른 선박에
이송 중 이송호스 파열로 이송 중이던 슬러지 및 선저폐수 일부 약 98리
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해양을 오염시켰다438).이 사건에 대해 상기 선
박 기관장의 과실을 인정,동법 제5조 제1항과 제71조 제2항439)규정에
의거 행위자인 상기 기관장과 법인의 대표자(선주)를 각 300만원의 벌금
이 가해졌다.앞에서 살펴 본 상습적이고 고의적 기름배출행위와 비교
해 볼때 기름의 해양배출이란 점은 같지만,그 행위가 고의성 없는 과실
이다.그러나,형벌의 결과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이에 대
해 과실인 경우는 고의범의 규제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본다.
과실범의 처벌이 한편으로 합리성을 지니고 또 한편으로,경감화를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경향이다.이에 부합된 과실이론의 실천적
방향은 신뢰(信賴)의 원칙의 일반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440)요컨대
435)이영란,앞의 책,153쪽.
436)인식있는 과실이라 행위자가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했으나 그에게 요
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경우를 말한다.인식없는 과실이란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하여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영란,앞의
책,154쪽.
437)대법원 83도3007판결.
438)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1827(2005.4.20)호 ;해양오염발생 및 방제완료보고 .
439)과실로 인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기름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2항(벌칙).
신뢰의 원칙은 주의의무의 구체적 해석기준으로 판별상 확립된 것이므로
그 체계적 지위도 주의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따라
서,전통적 과실이론에 의하면 과실을 책임의 형식 또는 조건으로 봄으
로서 신뢰의 원칙 도 이 범주에 속하는 문제가 된다.이 입장에서는
신뢰의 원칙 을 적용하더라도 행위의 불법은 부정되지 않으며 책임이 조
각(阻却)될 뿐이다.그리고,행위의 불법을 부정하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
와도 무관계하게 된다.441)한편,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고의로 중대한 오
염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0조 제2항),우리나라와 형법체제가 비슷한 일본은 해양오염행위자
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과실범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고 있
다.442)
(다)법인(法人)의 처벌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77조에 의거 해양에서 선박
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경우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고 선주도 처벌 대상
이다.즉,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도 처벌하
는 것이다.법인의 범죄능력 혹은 형벌능력의 인정여부 및 책임의 근거
등에 대해서는 심한 논란이 있다.법원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법원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背任罪)에 있어서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
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 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
440)이경호,앞의 법학박사학위논문,121쪽.
441)이경호,위의 법학박사학위논문,72쪽.
442)1970년 12월 25일 법률 제１３６호로 제정되고,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185호로
최종 개정된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および海
上災害の防止に關する法律)제55조.
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443),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자연인이 법인의 기
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
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444)라고 판시함으로써,법
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다만,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의 형벌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사회에서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와 행위가 인정되
고 있으며,현행법상 법인의 처벌 규정이 엄존하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감독책임 또는 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양벌규
정의 합리적 해석을 위해서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안)제17조 제1항에 의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
한 자 는 동법 제112조(벌칙),동법 제116조(양벌규정)445)에 의거 해양에
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경우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선주(법
인)도 처벌 대상이다.법인의 기관구성원에게는 형벌을 과하고,법인에게
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이중처벌 내지 일사부
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446),오히려 환경침해기업의 규
제조치로서 현행 양벌규정이 지니는 처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줄
수 있다.447)
(라)행정질서범의 처벌
기름을 해양에 배출한 행위 외에 기름기록부 기재누락,오염방지관
리인 미임명,폐유 저장용기 미 비치시는 해양오염방지법 제79조(과태료)
443)대법원 1984.10.10.선고 82도2595판결.
444)대법원 1994.2.8.선고 93도1483판결.




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예를 들면 유조선 00호(32톤,부산선
적)는 2005년 9월 12일 부산 제5부두에 정박 중 선박 내에 발생한 슬러
지 등을 기름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이를 게을리 하여 미기재하여
적발되었다.기름기록부의 법정 비치 및 기재 의무자인 선장에 대하여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448)그리고,예인선 00호(160톤,부산선적)
는 2005년 6월 17일 부산항에서,유조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은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고 그 임명장을 선박 내에 비치하
여야 함에도,미임명 및 미비치하여 관계기관의 검문시 적발되었다.해당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선주)에게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기회를 주었으나,의견진술이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449).
또한,통선 00호(총톤수 11톤,00선적)는 2005년 5월 21일 가덕도 인근해
상에서 선박 안에 60리터 저장용량의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관계기관의 검문시 적발되었다.비치 의무자인 선주에게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진술기회를 주어,450)의견진술을 확인 결과 폐유
저장용기를 비치하였으나 그 용량이 30리터이므로,비치기준 미달(감경
사유에 해당됨)로 선주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제79조(과태료),동법
제6조(기름의 해양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동법 시행규칙 제12
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비치기준)제2항 별표5(폐유저장용기의 비치기준)
의거 기준금액의 1/2인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451)
나.현행 규제방법과 유형
(1)해양환경범죄의 성격
448)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5488(2005.10.26)호 ;과태료 징수결정 .
449)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3781(2005.7.25)호 ;과태료 징수결정 .
450)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부여 ;해양오염방지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451)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2987(2005.6.17)호 ;과태료 징수결정 .
해양환경보호와 관리를 위한 국내입법은 형법에 의한 사람의 생명·신
체·건강의 보호,특별형법에 의한 해양환경 그 자체로서 생태계의 보호,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해양동․식물 그 자체의 보호,해양오염방지법의
해양오염관리,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의 관리,개항질서법에 의한
해상교통안전의 확보 등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적 법규를 통하
여 산재하고 있다.그리고,형법 이외의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행정법규
들은 본건에서 작위·부작위의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각 벌칙
의 장에서 징역,벌금 등으로 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종래 인간의 생활이익 중심의 인간중심주의적 법
익관을 초월하여 인간을 포함한 총체적인 해양환경보호를 독자적으로 논
할 시기에 있다.따라서,해양환경법은 환경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 존재한다는 가치인식이 반영된 생태학적 법익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
요하다.형법은 환경침해행위를 형법전(刑法典)452)에 구성요건화하지 않
았기 때문에 현행 형법상으로는 해양환경오염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
를 침해한 경우에 비로소 환경오염을 수단으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상해
죄 내지 살인죄,과실범으로서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의 죄책을 묻
게 된다.이 경우에는 환경범죄의 성립은 불가능하고 인간의 생명·신체
에 대한 결과범 내지 침해범의 형식으로 존재하게 된다.453)
현행 해양환경침해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는 크게 행정규제(해양
오염방지법,수질환경보전법 등 행정명령 및 과태료처분)와 형사규제(형
법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양오염방지법·수질환경보전
법상의 벌칙규정)로 나눌 수 있다.해양환경침해행위가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 내지 범칙을 넘어서 범죄 454)로 평가될 때 형벌 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범죄로서 평가된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형벌부과는 형법과 환경
452)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 제정.
453)이경호,앞의 책,123쪽.
454)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위법,유책한 행위로서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불법일 것을
요하며 그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 사회적 행위라는 실질
적 의미의 범죄로 나누어진다 ;해양경찰청,앞의 책(주 365),27쪽.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양오염방지법 등 해양환경법규의 벌
칙의 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해양환경범죄의 성립요건이 행정종속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구성요건의 내용 중에는 전문적·기술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 해양환경에 관한 법규와의 관련
하에서만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즉,해양환경 관련 법의 내용이 구
체화되어야만 구성요건의 내용이 확정되고 가벌성의 범위를 한정지울 수
있다.이러한 해양환경 관련 형법의 행정종속성455)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범죄자에 대한 처벌절차도 전통적으로 형법에 의한 처벌처럼 각조 위반
이 있으면 사법기관이 바로 직접 처벌을 가하는 소위 직접벌 방식이 아
니라,개별 해양환경 법규상 의무위반행위를 1차적으로 행정기관의 처분
을 기다려서 사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간접벌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
다.456)
(2)해양환경범죄의 규제방법
(가)직접적인 형벌만 부과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71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
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71조 제2항 제1
호의 과실로 인하여 기름을 배출 한 과실범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직접적인 형벌만 부과
455)행정종속은 무엇에 종속되는가에 따라 개념적 종속,행정법 종속,행정행위 종속
등으로 나눌 수 있다.개념적 종속이란 형법이 공공수역 ,폐기물 ,유독물 등
환경행정법의 용어를 계수하는 경우이다.이에 따르면 환경행정법상 개념변경이
이루어지면 형법에도 의미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행정법 종속이란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이 환경행정법상의 규정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법 종속이 있을
경우 가벌성의 여부는 행위자가 행정법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하였는가에 달려
있다.행정행위 종속이란 행정명령․처분 등의 행정행위의 위반이 환경범죄의 성
립요건이 되는 경우로서,예컨대 허가 없이 행위하는 것을 범죄성립 요건으로 하
는 경우 가벌성의 여부는 처분인 허가 유무에 좌우된다 ;조병선,독일환경형법





해양오염방지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방제·청소업자가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제2호)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방제·청소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형벌과 행정규제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457)제37조에 의거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행위 는 동법 제39조에 의한 개선명령과 동법 제78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여 형벌과 행
정규제가 동시에 부과된다.
(라)행정규제를 부과하고 불복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또는 방제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는 동법 제7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는 경우는
방제조치명령 458)을 부과하고 불복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현행 해양환경형법상의 규제는 그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해양환경규제법이
대체로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
러 규제가 중복되어 부과되거나 연쇄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
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이론적 체계가 불분명하다.그리고,규제를
정한 규정이 하나의 해양오염방지법 내에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는 단행 법률의 말미에 벌칙의 장으로 독
립되어 규정되어 있는 반면,행정규제의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어 일목요
457)2005.3.31.법률 제7459호 전문개정.
458)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6조.
연하게 파악할 수 없다.또한,행정규제와 형벌은 질적·양적 차이가 있으
므로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형평성,효율성 및 명확성이 요구된다.그런
데 양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혼합시켜 규제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불명확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환경 그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의 가치관
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이다.따라서,입법론적으로는 해양환경의
생태학적 보호법익의 구체화와 명확화가 요청된다.그리고,해양환경의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행위를 모두 규제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다.따라서,
그 규제의 방법은 형벌을 개별화·차별화하고,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
벌로서 규제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460)의 범위
를 확대하여 행정적·경제적인 손실을 유도함이 효과적이다.그리고,법익
침해가 중한 것만을 형벌의 대상으로 하여 형벌 인플레이션을 막고 형법
이 지니는 겸억성(謙抑性)461)을 존중하는 법 체계상의 정돈이 필요하다.
형법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핵심형법에 의한 해양
환경범죄의 처벌은 당연히 일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직접적 수
459)이경호,앞의 책,116-120쪽.
460)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행정형벌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해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수단으로 하는 까닭에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
정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 왔던 바,헌법재판소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바 있다 ;헌
법재판소 1998.5.28.96헌바83결정.
461)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서는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한
다는 점에서 보충성(補充性)을 갖는다.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도 이 문제와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사회적 가치기준이 변하고 이에 따라 형법이 보호
하는 법익에도 변화가 있게 된다 ;정영일,「형법개론」,박영사,2004,810쪽.
사지휘와 재판관에 의한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통상적으로
해양오염방지법,수질환경보전법 등 특별형법상의 형사규제는 행정종속
성에 따른 간접형벌의 형식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행정형벌은 그
특성상 해당 행정기관의 법위반에 대한 1차적인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
다.이에 사법기관인 검사의 수사지휘와 착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이다.462)
(2)행정처분
해양환경법규상 금지 또는 요구규범에 의해 일정한 행정의무를 부담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
청장에 의해서 경고·조치명령·개선명령 등이 부과·집행된다463).행정처분
은 위반행위에 따라 해당법규의 위반이 있으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
우도 있으나,보통의 경우는 위반횟수가 1차인 경우에는 경고,그 후 단
계적으로 4차에 거친 위반이 있으면 조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처분을
과하도록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다.또한,해양환경침해행위가 해양환경
법규상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행정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방지법 제79조 등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의를 제기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
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고,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을 한다.464)
(3)범칙금(犯則金)
현행 범칙금의 부과제도는 경범죄처벌법465)이나 도로교통법466)위반자
462)이경호,앞의 책(주 4),120쪽.
463)해양오염방지법상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동법 제65조);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별표[29].
464)해양오염방지법 제80조.
중 현장에서 즉시 단속을 필요로 하는 범칙행위에 가장 많이 활용467)되
고 있다.범칙금은 범칙행위자에게 해당 행정기관장이 발부하는 통고처
분468)이라는 규제수단이다.범칙금의 특성은 통고처분을 거부하거나 통
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즉결심판에 따라 형
벌이 부과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범칙금은 경범죄 또는 행정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현장집행과 행정단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규제수단이다.469)
(4)민사벌금제도(民事罰金制度)
민사벌금(CivilMoneyPenalty)제도는 민사법원의 절차로 집행되는
벌금형으로서 환경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강제절차이며,현재 우리나라
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470)미국의 경우 고의로 해양오염을 일으킨 자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가할 수 있는 D급 중죄(felony)로 다스리고 있으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
465)1954년 4월 1일 법률 제316호 제정.
466)196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 제정.
467)경범죄처벌법 제8조,도로교통법 제117조,동법 시행령 제73조-제76조.
468)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
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6조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





이 감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습적,고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처벌의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
다.이러한 관점에서 상습․고의범 내지 누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정
당성을 인정받게 된다.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에 의한 형사규제를
엄격화·명확화하고,규제의 경중(輕重)472)은 보호법익과 침해행위의 양질
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따라서,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제5
조 제1항에 의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기름 해양배출행위와 중대한 과실
행위에 대하여는 형벌을 무겁게 하여473)동법 제71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74)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으로 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기름해양배출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폐기물의 해역배출행위에 대하여 타법과의 벌칙이 법규상 충돌하고
있다.현행 어촌·어항법475)제45조(금지행위)제6호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어항구역 안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60조(벌칙)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 제3항,동법(안)제
115조(벌칙)은 과실로 인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
다.476)이와 같이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해역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
472)형법은 여러 곳에서 형의 경중을 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제368조)을 위해서도 법정형의 경중은 비교되어야 한다 ;배종대,
앞의 책,653쪽.
473)형벌권은 다른 어느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이 국민의 자유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
는 국가의 권력수단이다.국가는 이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고,그
자유를 무기에 이르기까지 제한할 수도 있다.이와 같은 강력한 국가로부터 국민
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그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이다(헌법
제12조 1항);이재상,앞의 책,9쪽.
474)일본은 이러한 해양오염행위자에 대해 1천만엔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海洋汚染および海上災害の防止に關す
る法律)弟五拾五條.
475)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1호 제정.
476)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동법 제74조(벌칙)제
1항 제1호 규정의 벌칙과 같다.
하여 그 벌칙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따라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개정,어촌․어항법과의 벌칙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법규상 충돌의
문제점을 보완한다.477)
(2)행정처분의 개선
해당 법규위반의 규제와 관련된 절차,집행 방법 등에 관하여도 규제
가 독립적으로 규정된 장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양범죄
처벌의 절차가 행정종속성의 특성상 주어지는 사법절차와의 차이점을 분
명히 하고 그 집행절차나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내지 제23조478)에는 기름 등의 배출금지 및
오염방지설비의 설치,유성혼합물 및 폐유 등의 처리,폐기물기록부,기
름오염비상계획서 및 폐기물위탁자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37
조 내지 제46조에는 방제․청소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등록의 결격사유,
수거된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방제청소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자가처리
시설,저장 시설의 설치,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이를 해
당 법규위반의 규제와 관련된 절차,집행 방법 등에 관하여도 규제가 독
립적으로 규정된 장에서 함께 규정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이를 독
립된 장으로 신설하여 폐기물의 배출금지,폐기물기록부,폐기물운반선의
등록규정에 추가하여 행정처분을 규정하고,방제 청소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등록의 결격사유,수거된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방제청소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에 방제자재 및 약재의 비치,방제선 등의 비치,행정처분
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해양오염방지법 제5장(방제․청소
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가처리시설(제45조),저장시설의 설치(제46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46조의3)등의 조항은 독립된 장으로 변경하여 분
야별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따라서,해양환경관리법 제106조(행정
477)이영호,앞의 논문,6쪽.
478)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각각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안)제106조(행정처분의 기준).
처분의 기준)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는 것을 독립적으
로 규정된 장에서 해당 법규위반의 규제와 관련된 절차,집행 방법 등에
관하여도 규제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규정의 위치와 관련하
여 현재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행정규제들을 집적하여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형벌은 집적하여 벌칙의 장에서 규정하
는데 비해 행정규제는 특별히 분산시켜 놓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479)해
양오염방지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방제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480)과 동법 제79조,제80조 규정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
료 부과기준481)을 집적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독립된 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3)범칙금제도의 도입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범칙금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다.고의성 판정이 모호한 기름기록부482)기재누락(과태료 기준금액 70
만원),단순 잘못 기재(과태료 기준금액 60만원),단순한 임명장 미비치
(과태료 기준금액 30만원)또는 폐유저장용기 미비치(과태료 기준금액 50
만원)483)등의 경우는,즉시 단속의 효율성을 요구484)하는 경범죄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 범칙금 부과로 개선함이 타당하다.즉,해양
오염방지법 제9조(기름기록부),동법 제79조(과태료)에 의한 기름기록부
등의 단순 잘못 기재,선장 또는 오염방지관리인의 서명 누락 등 경미한
479)이경호,앞의 책,122쪽.
480)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표 29〕;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116조 관련).
481)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표13〕;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매립장에서의 배출방법.
482)해양오염방지법 제9조 제1항.
483)해양오염방지법 제79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13〕;위반행
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
484)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원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원칙으로서 입법과 사법에 대
해 법적 효력,즉 구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여기의 법적
근거는 실정법상의 최상위 법인 헌법과 하위법이 제공할 수 있다.헌법은 입법과
사법 모두를 구속하고 하위법은 사법만을 구속한다.그러므로 헌법을 비롯한 실정
법이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판결기준이 될 수 없다 ;배종대,앞의 책,59쪽.
법 위반행위와 고의성 판정이 모호한 기록부 기재누락(현행 과태료 기준
금액 70만원)등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것 보다 30
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로 해양환경관리법(안)제119조(과태료)조항을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민사벌금제도의 도입
해양오염사고는 마을어장과 양식장의 피해를 동반하여 어민에게 재산
상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많으므로,해양오염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
하기 위해 민사벌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미국의 환경강제 프로그
램485)을 본 뜬 민사벌금제도의 해양환경사범에 도입이 필요하다.동제도
는 규제의 방법에 있어 민․형사 절차를 통일하므로,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장점이 있다.즉,피해보상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국가에서 피해자에
게 보상하므로써,장기간 소요되는 민사재판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그러나,미국의 환경형사강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래로 각
사건마다 유사한 범법행위를 두고도 어떤 경우에는 민사벌금에 의하고
다른 경우에는 형벌로 처벌하게 되어 그 공정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
기 때문486)에 각 범법행위가 민사벌금의 대상인지 범죄로서 형벌의 대상
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0장 벌칙에 명
확히 하여 입법화한다.
485)미국의 환경강제 프로그램에 의하면 환경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민사벌금과 형
벌로서의 벌금 및 구금을 들 수 있다.그러나,민사벌금은 금액이 비교적 낮고 민
사절차에 의하며 배심에 의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
;이경호,앞의 책,129쪽.
486)SeeJudson W.Starr,TurbulentTimesatJusticeand EPA :TheOriginsof
EnvironmentalCriminalProsecutionsand the Word thatRemains,59 Geo,
Wash.L.Rev.1991,pp.900,914;이경호,앞의 책,129쪽.
제6장 結論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가 더욱 강
화되고 있다.각 나라 마다 EEZ을 선포하고 심해저 개발에 나서는 등
해양관할과 해양개발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으며,다른 한편으로는 해양
의 보전 필요성을 절감하고,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추구하고 있다.그리
고,해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해류․조류의 이동현상에 의하여 한
지역의 해양오염은 인접해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해역에 까지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
나,자국의 해양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해야하고 국익을 우선시 하는 국내
법은 그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이 국제협약과 서로 다를 수 있다.
환경입법의 목적을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호 및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연안에
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예방활동은 아무리 강
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따라서,해양오염의 예방활동에 주력하지 않는
다면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해양오염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할 것
이고,국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가 또 다시 발생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
므로 해양오염 관련 법도 단속과 규제위주에서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입
법과 오염방제 대응을 추가하는 등 그 개선이 필요하다.즉,깨끗한 바닷
물과 해양환경 자체가 주체가 되고 해양생태계를 살리는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해양환경관리법의 정체성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및 제거 중심에서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 생
태계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로 법의 목적을 변경하고 오염
물질의 유사조항 통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타당하다.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QA/QC)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의 생산·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의 발
표 및 유포를 방지하고 생산 자료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양
질의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해양환경자료의 질 관리에 필요
한 분석능력 인증 제도를 도입함은 해양환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관리해역내
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하고,연근해의
해양환경상황 및 오염원의 조사,환경관리해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환
경관리해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환경관리해역별 세부시행계획을 이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소속직원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사업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시 이를 수거·처리하거나 오염 우심해역에 대한 해양환경모니
터링 등 오염원의 조사·측량을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그리고,선박에
서의 오염물질의 소각규제가 추가되고,현행 여러 장에 분산되어 있던
오염물질기록부를 일목요연하게 통합하고,국제협약에서 새롭게 규제하
는 해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유해 방오도료 등에 대해 규정한 것은
국제해양환경질서에 부응한 타당한 조치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협약을 포괄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입법 예고되어 해양오염방지법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
으나,그 제정이 지연된다면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제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대비해야 할 것이
다.국제협약은 헌법적 차원이나 법체계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 등의 문
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협약의 핵심 내용과 협약에서 국내에
위임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에 한하여 국내 입법하고 나머지의 규정은
국제협약의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인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새
로운 협약을 비준할 경우 가능한 한 국제협약 우선 적용원칙을 규정,국
내입법의 미비상황을 보완하여야 한다.해양오염방지법규는 국제해사협
약의 행정법규로서,집단성·획일평등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항만국통제
등이 강화된 세계해상질서 하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들 법규는 무
조건적 통일성이 중요하다.따라서,새로운 규제 오염물질 HNS관련
OPRC/HNS2000의 국내수용과,민간차원의 방제협력체제구축 등 국내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염사고의 약 70%가 고의 또는 부
주의에 의한 사고로 분석되었는 바,해양종사자들이 관심과 의지를 가지
면 오염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그리고,해양오염피해는 한번 발생
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므로 사전예방이 중요하
다.따라서,해양중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양환경관리전략을 강화하
여야 하므로 해양환경관리법(안)을 모법으로 하고,선박기인해양오염의
규제와 폐기물해양배출관리에 관한 법은 분야별 개별법으로 세분화해야
한다.해양환경관리법(가칭)에는 해양환경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해양
환경종합대책의 수립 등 해양환경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선박기인해양오염방지법(가칭)에는 선박 등으로부터 기름,폐기물,대기
오염물질의 배출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며,폐기물해양배출관리법(가
칭)에는 폐기물해양배출위탁처리와 폐기물운반선등록 등을 내용으로 하
는 독립된 법률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해양오염관리업무는 1977년 12월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고 1978년 7
월부터 시행되면서 동법의 집행을 위하여 1978년 8월 해양경찰청에 해양
오염관리관실을 신설하여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제도를 보완시켜 왔다.
해양오염관리 실무에 관한 법 집행 과정에서 해양오염방지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양환경관리제도의 입법론적 보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방안으로,해양오염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한 해양환경관리제도로서,해양환경 모범선박 및 모범해양시설 인
증제도를 신설한다.기존 모범선박제도를 (가칭)모범선박인증제도  및
(가칭)모범 해양시설 인증제도 를 입법화하여 해양오염 예방을 강화
하고,선박발생 폐유의 반납 실적이 있는 선박에 한하여 면세유류를 공
급하되,폐유를 반납 받은 사업자는 선박발생폐유 등 폐기물 처리실적을
선박별로 해역관리청에 보고토록 개선하여 소형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을 예방하는 한편,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 을 총톤수 2톤 이상의 선
박 으로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 선박의 범위를 확대 입법하여야 한다.
또한,오염물질 특성을 고려한 해양오염 예방방안으로서,오염물질의 배
출규제와 검사방법을 특성별,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입법화해야 한다.또
한,폐유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개선하여 통일된 용어의 정의를 유지하
므로써 민원을 사전 차단한다.한편,선박출입검사제도는 폐유의 불법적
해양배출방지,해양오염예방과 방지를 위한 검사로 선박안전법의 검사규
정과 차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리고,모든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검사 대상선박의 범위를 상당한 의심선
박 을 모든 선박 으로 명확히 보완하여야 한다.또한,폐기물의 해역 배
출행위에 대하여 어촌·어항법과의 벌칙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
며,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규제로서,유엔해양법협약 등 일반 국제관행
과 같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뿐만 아니라 육상기인 오염,해양투기에
의한 오염,심해저활동으로 인한 오염 등에 대한 해양오염의 모든 유형
을 포괄하는 규제대상영역을 확대하므로써 해양오염사고의 예방이 기대
된다.
둘째,HNS유출사고 대비․대응계획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민간차원의 방제협력체제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민
간 방제기구가 주관이 되어 국제방제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마련으로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한다.또한,해양오염
방지와 방제의 통합적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입법론적 대안으로,해양오
염방지를 위한 선박출입검사와 (가칭)해양관리공단에 대한 방제업무지
도․감독권을 해양에서의 경찰과 오염방제에 관한 집행기관인 해양경찰
청으로 통합하여,해양오염방지․방제업무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효율적 규제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형벌 및 과태료부과제도의 개선으로서,형벌에 의한 형사규제를 엄격
화·명확화하고 규제의 경중은 보호법익과 침해행위의 양질에 따라 차별
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따라서,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해양배출행
위에 대하여는 형벌을 무겁게 하고,고의성이 모호하고 즉시 단속의 효
율성을 요구하는 경범죄행위는 범칙금제도를 활용하는 등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며,민사벌금제도는 규제의 방법에 있어 민․형사 절차를 통일하
여 집행절차를 간소화하므로,해양오염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민사벌금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므로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은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정책참여 유도를
통하여 깨끗한 해양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겠고
미래의 국내․외 해양환경질서와 변화를 정확히 예측,이에 합리적으로 대응
하여 우리 바다의 생태계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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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도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1979년-2004년) (건/㎘)
년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건수 128 140 185 221 248 226 166 158 152 158 200 248 240
유출량 486 396 983 143 361 201 2,2042,617 482 1,058 368 24201,257
년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건수 328 371 365 299 337 379 470 463 483 455 385 297 343
유출량 2,94215,460 456 15,7751,7203,441 1,050 386 583 668 409 1,457 1461
자료출처: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2005,234쪽.
<표 2>국내 해양오염 사범 단속 현황(1994-2004년)
구분 계(건) 선 박(척) 시설 불 명소계 유조선 화물선 어선 기타선
94 631 558 87 183 221 67 66 7
95 585 519 123 140 176 80 55 11
96 767 675 139 158 260 118 75 17
97 876 785 178 193 286 128 83 8
98 2,315 1,922 144 313 1,211 254 376 17
99 1,671 1,417 134 394 621 268 232 22
00 1,641 1,051 93 255 498 205 565 25
01 1,366 1,095 129 303 430 233 259 12
02 1,841 1,555 212 307 535 501 278 8
03 1,684 1,475 188 333 480 474 201 8
04 1,824 1,572 263 333 574 402 245 7
자료출처: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2005,256쪽 참고.
<표 3>최근 12년간 국내 연안 오염사고 규모(1993-2004년)
구 분 계 1㎘미만 1～100㎘ 100～1,000㎘ 1,000㎘이상
건수(건) 4,647 4,227 387 24 9
유출량(㎘) 42,871 473 3,904 7,958 30,536
93 371(건) 325(건) 38(건) 5(건) 3(건)
94 365 313 52 - -
95 299 257 34 4 4
96 337 296 37 4 -
97 379 339 35 4 1
98 470 431 37 2 -
99 463 440 23 - -
00 483 457 25 1 -
01 455 428 26 1 -
02 385 363 21 1 -
03 297 263 32 2 -
04 343 315 27 - 1
자료출처: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2005,236쪽.
<표 4>대형 오염사고 발생 현황(2004년)
연번 일자 장 소 유 출 량(㎘) 유출선박(선종,톤수) 원인
1 1.20 여수수협 기름공급시설 앞 경유 14.8㎘ 여수수협(해양시설) 파손





3 5.24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앞 폐기물 18.0㎘ 수산물 종합센터(육상시설) 고의
4 5.26 경남 대도 남방 1마일 나프타 1,200.0㎘ MorningExpress(유조선,56,285톤) 충돌
5 6.23 전남 안마도 남방 7마일 벙커A유 30.9㎘ 505석정호(모래운반선 800톤)
충돌
전복
6 7.8 경남 홍도 북방 3.6마일 경유(MGO)33.9㎘ Xinwanda(화물선,2,305톤) 충돌
7 7.4 여수 만성리 방파제 앞 경유 10.1㎘ 1대부호(케미컬선,998톤) 좌초
8 7.8 인천 장안서 북서방 1.5마일 벙커A유 11.0㎘ 경성호(예인선,141톤)
충돌
침몰
9 7.22 거제시 남부면 다포도앞 벙커C유 12.9㎘ 11해운호(유조선,110톤) 충돌
10 8.16 인천 동구 만석동 한국유리 경유 13.2㎘ 한국유리공업(주)(육상시설) 고의





12 12.24온산항 관공선 부두 크실렌 10.2㎘ 정일스톨트해븐(주)(해양시설) 부주의
자료출처: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2005,237-238쪽.
<표 5>해양오염 규제 내용별 관장기관 현황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수산부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등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수산부
◦생태계보전지역지정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습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습지보전법 환경부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수면 지정 및 육성수면 지정 등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특정도서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 독도등생태계보전특별법 환경부
◦호소수 수질보전구역지정 및 보전계획수립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조사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 해양개발기본법 해양수산부
◦연안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실시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법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제대책수립 해양오염방지법 해양경찰청
◦폐기물처리기본계힉 수립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적법배출 확인 등
◦해양배출 폐기물위탁업체 지도‧관리 해양오염방지법 해양경찰청
◦유독물․동물사체 및 토석 등 투기행위 항만법 해양수산부
◦개항 항계내 및 항계밖 10㎞이내 수면에 안전
운항에 우려가 있는 토석,어구 등 투기행위 개항질서법 해양수산부
◦폐선 방치,어항구역의 매립․굴착․장애물 방
치 행위 및 지정장소외의 폐기물 투기 행위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 류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선박투기․방치
행위
공유수면관리법 해양수산부
◦공공 수역 내 석유류,농약,분뇨․축산폐수,
















◦항만에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항구 내 입출항 선박 또는 해양시설은 발생하
는 기름등 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운영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수산부







◦폐유․폐선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분






















◦항만 내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항만법 해양수산부지자체
◦어항 내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지자체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방치
된 폐자재 기타의 물건 제거 공유수면관리법 해양수산부
◦습지에서의 오염수거․처리사업 습지 보전법 환경부해양수산부
◦폐기물의 육상처리 기준․방법 및 업체 지정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자료출처: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업무 발전계획』,2001,131-132쪽.
<표 6>해양오염 관련 부처별 관장업무 현황






∘해양오염방지법등 해양환경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관련 법
령 및 제도운영,해양환경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등 법 제도적인 정책업무
총괄
∘해역별 수질기준설정 및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구조
및 시설설비기준 설정,항만 내 오염물질방지설비 설치 운용 등
∘쓰레기수거․처리,오염물질투기규제,방치폐선처리,전복․침몰선박 제거 등 항
만․어항 내 오염방지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환경보전해역․특별관리해역지정 및 관리,연안 역 관리,어장정화․정비 및 적조대
책,갯벌 및 해양생태계보전대책 등 해역관리업무







∘선박․해양시설과 조선소․정유소․발전소,제철소등 연안시설로부터의 기름등해양
오염물질의 배출사항 감시․단속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폐기물배출해역 지정,배출업 등록,배출신고수리․적법배출여부 점검 등
∘해상에 배출된 기름등 오염물질의 방제업무 총괄
-방제장비 확보,방제교육․훈련 실시




∘방제자재,약재의 형식승인 및 검정
∘해양오염에 관한 시험연구,감식 및 분석업무
∘폐기물배출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오염도조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계몽․홍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호 및 습지 보전 법에 의한 습지보호 등





∘항만,어항 등 공공수역에 폐선 방치,유해물질 배출 폐기물투기행위 규제
∘육상 유입쓰레기의 유입방지시설 및 폐유저장시설 설치
∘육상으로부터 수질오염 유입 방지를 위한 폐수처리시설 등 설치
∘해안에 부착된 기름오염 방제
∘해상에 부유쓰레기 및 침적된 쓰레기 수거
자료출처: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업무 발전계획』,2001,133쪽.
<표 7>국내 미수락 IMO 국제협약 현황
연번 협약명칭 및 주요 내용
국 제 국 내 가
입






5.19 미수락 - 19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 규칙
2







미수락 - 21일정한 물질 외 해양투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반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폐기물 해양투기의 사전․사후
통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폐기물 평가체제 도입
3








등 6천여종의 유해물질 관련 사고예방 및 사고
시 비상대비대응계획 등을 구축
4







미수락 - 10유기주석 성분의 방오도료가 생태계에 유해함을
인식하여 사용금지를 위한 제도 개발,03.1월
선체적용금지 및 08.1월 선체잔존 금지 추진
5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협약(InternationalConvention for







미수락 - -선박의 밸러스트수 및 침전물의 이동에 의하여
유해한 유기물질과 침전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
으로부터 환경,인간,재산,자원을 보호하고 가
능한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 및 방지
자료출처: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업무 발전계획』,2005,92쪽.
<표 8>국제협약 발효 현황(2005년 8월 현재)
번호 협 약 명 칭 국 제 국 내 가입국수채택 발효 수락 발효
1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Ⅰ/Ⅱ(기름/산적유해액체);MARPOL73/78AnnexⅠ/Ⅱ 78.2.1783.10.284.7.2384.10.23 130
2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Ⅲ(포장유해);MARPOL73/78AnnexⅢ 78.2.1792.7.196.2.2896.5.28 115
3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Ⅳ(하수);MARPOL73/78AnnexⅣ 78.2.1703.9.2703.11.28
04.2.2
8 100
4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Ⅴ(폐기물);MARPOL73/78AnnexⅤ 78.2.1788.12.3196.2.2896.5.28 119
5 해양오염방지협약 1997의정서 부속서 Ⅵ(대기오염);MARPOLProtocol1997AnnexⅥ 97.9.2605.5.19 미수락 - 19
6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LC1972) 72.11.1375.8.3093.12.2194.12.20 81
7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1996의정서(LCProtocol1996) 96.11.7미발효 미수락 - 20
8 유류 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협약(INTERVENTION 1969) 69.11.2975.5.6미수락 - 82
9




10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협약의 1992의정서(CLCProtocol1992) 92.11.2796.5.3097.5.1698.5.16 88
11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협약의 1992의정서
(FUND Protocol1992)
92.11.2796.5.3097.5.1698.5.16 82
12 핵물질의 해상 운송 면에서의 민사책임에관한 협약(NUCLEAR1971) 71.12.1775.7.15미수락 - 16
13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국제협약(OPRC1990) 90.11.3095.5.1399.11.900.2.9 82
14 유해․유독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국제협약(HNSConvention1996) 96.5.3미발효 미수락 - 10
15 유해․유독물질물질에 의한 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관한국제협약2000의정서(OPRC/HNS2000)00.3.15미발효 미수락 - 10
16 2001연료유 협약(BunkersConvention2001) 01.03.23미발효 미수락 - 5
17 선박의 유해 방오도료 시스템 사용규제국제협약(AFSConvention2001) 01.10.5미발효 미수락 - 10
18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 및 통제에 관한국제협약 04.2.13 미발효 미수락 - -
자료출처: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업무 발전계획』,2005,266-267쪽.
<표 9>우리나라 연안 발생 대형 오염사고 사례(1990-2004년)
일 자 장 소 오 염 원 유출량(㎘) 원인
90.7.15 인천호남정유저유소앞 코리아 호프호(유조선,12,644톤) 벙커C유 1,500 충돌
93.6.16 인천옹진군백암등대 코리아 비너스호(유조선,25,368톤)
경 유 2,000,
항공유 2,288 좌초
93.9.27 여수 광양만 제5금동호(유조부선,532톤) 벙커C유 1,228 충돌
95.7.23 여수 소리도 씨 프린스호(유조선,14,4567톤) 원유 등 5,035 좌초
95.9.21 부산 북형제도 제1유일호(유조선,1,591톤) 벙커C유 2,392 침몰
95.11.17 여수 호유부두 호남사파이어(유조선,142,448톤) 원유 1,402 충돌
97.4.3 통영 등가도 제3오성호(유조선,786톤) 벙커C유 1,699 침몰
97.11.25 포항구룡포항북방파제 제3동진호(유조선,237톤) 경유 400,등유 320 침몰
97.11.25 부산 남부민동해원냉동앞 바론호(냉동선,4,392톤) 벙커C유 등 203.2 좌초
98.1.15 울산 울주군서면 진하리 뉴 바론호(화물선,4,400톤) 벙커C유 등 301 좌초
00.4.11 평택포승면만호리앞 대림501호(준설선,1,458톤) 경유 등 290 침몰
03.12.3 여수LG칼텍스정유 정양호(유조선,4,061톤) 벙커C유 623 충돌
04.5.26 경남 남해 대도남방 1마일
모닝익스프레스호
(유조선,56,285톤) 나프타 1,200 충돌
자료출처: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2005,404쪽.
<표 10>세계 주요 해양오염사고 사례
일 자 장 소 오 염 원 유출유 유출량(㎘) 원인
67.3.18 영국 TorreyCanyon 원유 119,000 좌초
78.3.6 프랑스 AmocoCadiz 원유 227,000 좌초
83.8.6 남아프리카 CastiloDeBelver 원유 257,000 충돌
89.3.24 미국(알라스카) ExxonValdez 원유 37,000 좌초
91.4.12 이탈리아 Haven 원유 140,000 폭발
92.12.3 스폐인 AegeanSea 원유 72,000 좌초
93.1.5 스코틀랜드 Braer 원유 85,000 좌초
96.2.15 영국 SeaEmpress 원유 70,000 좌초
97.1.2 일본 Nakhodka 벙커C 6,240 침몰
97.10.15 싱가폴 Evoikos 벙커C 25,000 충돌
99.12.12 프랑스 Erika 벙커C 14,000 침몰
02.11.13 스페인 Prestige 중유 60,000 침몰
03.8.13 파키스탄 TasmanSpirt 원유 29,000 좌초
자료출처:이봉길,씨 프린스 사고 이후 한국의 방제체제 개선현황 및 향후과제 ,
『International Symposium on Oil Spil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IncheonKorea,KCG․KMPRC․KOSMEE,2005,p.29.
<표 11>해양오염방지법과 런던협약의 허용물질 비교
해양오염방지법 런던협약 96의정서
-분뇨․축산폐수 및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액상 의
것





-식․음료제조시설 등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생물화학적시설의 오니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오니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수산물가공잔재물․연안수역정화시 수거 각질류
-수저준설토사(잡물제거)
-먹는 물 등의 저장,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하수도에서 발생되는 준설물질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오니













<표 12>외국 생물시료 중 TBT분포도
장 소 조사 생물 TBT농도(μg/g) 출 전














































자료출처:Higashima,T.etal. Concentrationsoforganotin compoundsin blue




자료출처: IMO,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Oil Polution
PreparednessandResponse(OPRC) .
선박,해양시설,항만 및 유류적∙양하시설
기름오염방지 비상계획 비치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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